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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은 어느 나라에서든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각국은 이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유
럽국가나 유럽 대륙처럼 관대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는 국가들도 공공부
조제도를 갖추고 있고, 미국처럼 정부개입에 소극적인 국가도 공공부조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까지 숙련노동자, 대기업, 공무원, 군
인 등 ‘국가에 기여하는 집단’ 을 위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반면,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집단’을 위한 복지에 소극적이었
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보면 저임금 노동자나 저소득 실업자를 비롯한 
근로능력자를 위한 소득보장 역시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유입된 빈곤층을 보호한 것은 복지급여가 아
니라 ‘판자촌’, ‘산동네’, ‘달동네’였다. 일본 역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한 것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열악하고 저렴한 민간의 주택이나 숙박업소
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체제는 흔들
렸다. 1987년의 대통령직접선거제 실현으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예전보다 민감해졌고, 1993년의 자민당 패배(이른바 
‘55년 체제’의 종언)로 일본의 자민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이전보다 
민감해졌으며, 시민단체와 정책입안자들의 ‘진보연대’ 뿐만 아니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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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도 복지공약을 내걸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가, 일본에서는 1992년 거품경기 붕괴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기침체가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을 깨뜨렸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경
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을 계기로 바뀌었다. 한국은 근로무능력자만 
보호하는 ‘생활보호법’을 철폐하고 근로능력자까지 보호하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2000년대의 부양의무기준 완화, 2014
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
대하는 현저한 노력을 보였다. 일본 역시 2000년대에 근로능력자의 ‘생
활보호법’ 수급을 막는 지침을 시정하여 보다 많은 빈곤층에게 공공부조
제도 수급의 기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을 보면 경제위기, 정권
교체,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도 많다.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한국 공
공부조제도의 근본적 개혁 중 하나인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
정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
0년대 후반에 ‘생활보호법’의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였고, ‘구직자지원
법’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
를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의 관계나 ‘생활보호법’
의 ‘주택부조’ 분리 등 논의해야 할 핵심주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땜질’
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유산에 구애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정권교체,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발전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제도변화를 일으킨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거시
적 변화뿐 아니라, 제도 변화를 초래한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입법과정의 ‘장’까지 검토하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행정자료, 의사록, 증언자료,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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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제도변화를 저해한 메커니즘과 제도변화를 성취
한 메커니즘을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역사적 제도주
의는 각국의 행위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입법절차나 개별
제도의 역사와 같은 개별국가의 독특한 ‘장’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
의는 제도변화가 발생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별 국가적 맥락과 정치, 
경제, 사회의 거시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해온 전통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걸친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
게 바뀌었는지(혹은 유지되었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통을 
형성해왔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1997년까지, 일본에
서는 2008년까지 강고한 장기집권체제와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공
공부조제도 확대를 막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아래서, 일본에서
는 자민당 장기집권체제 아래서 관료가 배타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통제
하고 있었다.
  둘째, 그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으로 왜 바뀌었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일본은 2009년 이후 정권교체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늘
어나는 시민단체 활동과 더불어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라는 정치경제적 변
화가 기존의 소극적 공공부조 전통에서 벗어나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
아쇠’ 역할을 했다.
  셋째, 두 국가의 공공부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가 왜 발생하였
는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
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논의하는 ‘장’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일본에는 ‘생
활보호법’을 논의하는 내부자회의가 존재했으며, 관료중심의 입법과정이 
남아있었다. 한편 한국은 국회중심의 입법과정이 존재했다. 일본의 경
우, 관료기구가 법안제출을 담당하는 관습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거부
점’으로 작동하였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관료가 아니면 법안제출이 어려웠다. 일본에서는 관료, 정당 지
도부, 유관기관의 폐쇄적인 회의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국민
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다. 이러한 폐쇄적인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로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부 집단이 반대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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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일본정
부는 중의원 해산권을 빈번히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선거준비
에 바빠 법안을 준비할 여유도 없다. 관료주도로 법안을 준비하는 관습
을 바꾸기 위해 자민당이나 민주당이 정당 싱크탱크를 설립한 적도 있었
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싱크탱크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서 결국 정당의 
정책입안을 관료에 맡긴 것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학
자, 참여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법안준비를 지원할 수 있어 국회의
원의 법안 제출이 활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발
생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양국의 공공부조제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항상 의사결정과정의 ‘장’에 
통제 받아서 변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나 전문
가집단은 공공부조제도 개혁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
의 다양한 대안 중 어느 대안이 활성화했는지는 입법절차나 제도와 관련
된 역사적 유산에 상당부분 통제 받았다. 정치경제적 변화의 설명력은 
강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제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려면 역사적 제
도주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요어: 공공부조, 복지국가, 동아시아, 한국, 일본, 역사적 제도주의, 
비교역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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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1)
  생존권은 어느 나라에서든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각국은 이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갖추고 있다. 북유
럽국가나 유럽 대륙처럼 관대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는 국가들도 공공부
조제도를 갖추고 있고, 미국처럼 정부개입에 소극적인 국가도 공공부조
제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대체로 공적 연금이나 실업보험으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자의 빈곤을 실업부조2)로 해소하고, 이를 근
로능력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로 보완하는 체제를 구축했
다.3)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로능력자까지 포괄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했다. 영국(‘National Assistance Act’. 1948
년)을 시작으로 스웨덴(‘Socialbidrag’. 1956년), 덴마크(‘Social Bistan
d’. 1961년), 독일(‘Sozial-hilfe’. 1962년), 네덜란드(‘Algemene Bijsta
nd’. 1963년)가 비교적 일찍 근로능력자까지 포괄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어권의 벨기에(‘Minimex’. 1974년), 프랑스(‘Revenu Min
imum d’Insertion’. 1988년), 그리고 그 프랑스어권의 사례를 거울삼은 
라틴어권의 스페인(바스크지방 1988년, 카탈루냐지방 1990년), 포르투
갈(‘Rendimento Mínimo Garantido’. 1997년), 이탈리아(1998년에 지방수
준의 사업으로 시작. 2003년에 중지)도 이를 따라 근로능력자까지 포괄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했으며, 1990년대 전반부터는 중앙유럽국가나 
동유럽국가도 이를 따라 근로능력자까지 포괄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도입
했다(Guibentif and Bouget, 1997; Matsaganis, Ferrera, Capucha, and 
Moreno, 2003; Rat, 2009; Figari, Matsaganis, and Sutherland, 2013: 
3,4에서 재인용). 세부적인 차이4)는 있어도 사회보험제도에 실업부조, 
1) 본 논문은 ‘대한민국정부초청장학금’(2009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일
한문화교류기금 펠로우십’(日韓文化交流基金フェローシップ.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일한문화교류기금 일한신시대지원프로그램’(日韓新時代支援
プログラム.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예를 들면, 프랑스는 ‘Régime de Solidarité’, 독일은 ‘SGB Ⅱ’라는 실업부조를 가지
고 있다(김교성, 2010: 54).
3) 특히, 북유럽국가의 경우, 실업보험과 상병보험으로 강력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데다가 공공부조제도까지 도입해서 상당히 강고한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의 빈곤감소효과는 1990년대 초 기타 유럽 국가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Kvist, Fritzell, Hvinden, and Kangas, 2012: 71).
2
임대료 보조, 가족급여,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 그리고 공공
부조를 조합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
0; Korpi and Parme, 1998; Gough, 2001; Immervoll, 2010; Figari, Ma
tsaganis, and Sutherland, 2013; Immervoll, Jenkins, and Königs, 20
15: 15).5)
  한편, 한국과 일본은 서구의 사회복지제도를 학습하면서도 ‘서구’ 모
델(‘Western’ type)을 기피해왔다(Goodman and Peng, 1996: 208). 일본
이나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의 복지체제를 일탈한 체제였다(Goodman a
nd Peng, 1996: 194). 이러한 전통 하에 생존권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조
차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왔다. 즉, 한국이나 일본은 서구의 사
회복지제도를 배우면서도 수급권 부여에는 소극적이었고, 정부의 역할보
다 개인, 가족, 민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유교문화’
(예: 효도, 분쟁 회피, 충성심, 능력주의 등)를 내세웠고, 노인에게 복
지급여를 제공하기보다 개인저축을 장려했고, 수출에 의존하여 인프라스
트럭처(주택, 공원, 하수도)에 대한 투자보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에 치
중했고, 높은 교육열과 맞물린 실력주의 아래서 개인의 실패를 개인 책
임으로 돌린다는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복지가 정체해왔다(Goodman and Peng, 1996: 195-198). 대체로 한국과 
일본은 복지 확대보다 경제 발전을 우선했다. 양국의 국가 지도부는 위
기에 빠졌을 때만 복지의 이념을 수용했다가 위기를 넘어가면 다시 복지
의 이념을 왜소화시켜왔다(Park, 1990; Goodman and Peng, 1996: 198에
서 재인용).6)
4) 자산조사 기준, 급여수준, 근로연계 수준, 중앙-지방 분담비율 등 세부적 차이는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중앙-지방 분담비율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부조제도 재원의 100%를 분담하고 있으며, 영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득기준
이나 자산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의 중앙정부 자격기준은 적용과정에서 개입
할 수 없다. 한편 스웨덴이나 미국은 중앙정부 부담률이 0%이며, 관리운영상의 임의
적 적용과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김교성, 2010: 46-47).
5) 2000년 3월에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으로 빈곤 해소에 합의한 유럽연합 내
에서도 그 노력은 다양하다(Wang and van Vliet, 2014: 1). 예를 들면 폴란드와 이
탈리아는 200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근로능력자까지 포괄하는 공공부조제도 도입에 
착수했으나 폴란드는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정착시킨 반면, 이탈리아는 2000년대 중
반에 이를 포기하고 가족과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갔다
(Jessoula, Kubisa, Madana, and Zielenska, 2014: 128).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는 단
순히 ‘국제적 흐름’을 넘어 상당히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
음을 보여준다.
6) “한국과 대만의 정책입안자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왔다”는 의견이 있다(Goodman and 
Peng, 1996: 195, 216).
3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 이후의 민심장악을 위해 ‘공무
원연금법’(1960년)을 시작으로 ‘군사원호보상법’(1961년), ‘산업재해보상
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등 196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법제
화하기 시작했으나(조흥식, 2015: 108), 이는 군인과 공무원이라는 특
별한 집단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했다(李惠炅, 
2006: 47). 한국은 1988년에서야 공적 연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이
를 점차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1999년에 비로소 ‘전국민 연금’을 달성
했으나(金淵明, 2006: 97),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홍백의, 2005: 276). 제도 시행 시점에서 이미 
노인이었던 사람들을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7)
  그러면 한국은 극빈층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
타 이후의 민심장악을 위해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생활보호법’
(1961년)을 제정했으나, 한국정부는 1969년까지 ‘생활보호법’의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李惠炅, 2006: 48). 한국의 ‘생활보호법’은 1970년
대, 1980년대에도 제한적인 예산으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모자란 급여
를 시혜적으로 베풀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1976년의 해외 원조 철수 
이후, 정부가 외원을 대신하는 복지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지를 최
소화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李惠炅, 2006: 51). 극빈층을 위한 ‘생
활보호법’조차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만 제한적으
로 보호하는 협소한 공공부조제도였다. 게다가 수급권을 부여 받은 근로
무능력자들조차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한국은 ‘생활보
호법’을 1982년에 전문개정 하여 자활보호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융자제
도, 그리고 교육보호를 점차 도입했고, 1984년 개정으로 ‘생활보호법’의 
직권보호주의를 신청보호주의로 바꿨고, 1987년 개정으로 ‘생활보호법’
의 전달체계를 보완했고, 1996년 개정으로 생계보호 급여를 가구규모에 
따른 차등급여방식으로 바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김미곤, 1
997: 56),8) 1997년 개정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급가구의 자
녀 전원까지 교육보호를 확대했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8월의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부양의무 완화, 수급자 확장, 자활공동체 설립 
7) 일본은 공적 연금을 제정했을 때 이미 노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복지연금’이라는 연
금을 지급했다.
8) 그전에는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만 급여로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에 최
저생계비의 90%, 1998년에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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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은 1990년대 말까지 근로무능력자
만 시혜적으로 대충 보호하는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 1995년 시
행)이 생기기 전까지 근로능력자의 빈곤에 개입하는 실업보험도 도입하
지 않았다(金成垣, 2016: 102).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용조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고용보험 도입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실업부조는커녕 
고용보험조차 근로의욕의 저하나 실업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의견 때문에 
1995년까지 도입하지 않았다(노동부, 1996: 245,246; 유야마아쓰시, 20
09: 42에서 재인용). “최선의 복지는 경제성장이고, 최선의 안전망은 가
족”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李惠炅, 2006: 45).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본도 대동소이했다. 일본은 1961년에 소위 말하
는 ‘개연금(皆年金. 전국민 연금)’을 달성했으나, 당시의 공적 연금은 
허술했다(宮本太郎, 2008: 66).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자가 대부분 미
가입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임의가입 대상자(전업주부나 학생 
등)는 아예 제도 밖에 있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인 전업주부를 강제 가
입 대상으로 흡수함으로써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겨우 보장한 것은 
1985년 개정 시였다(里見賢治, 2002: 2; 유야마아쓰시, 2018b: 119에서 
재인용). 물론 비교적 일찍 공적 연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찍 복지제도를 도입한 나라
였다. 공적 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일본은 1980년대부터 노인의 소득
을 어느 정도 공적 연금으로 보장하고 있다(宮本太郎·Peng·埋橋孝文, 20
03: 304).
  하지만 일본 역시 빈곤층에 대한 수급권 부여에 소극적이었다. 물론 
일본은 미군정기인 1946년의 ‘생활보호법’ 제정 시에 공공부조제도를 노
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에게
도 개방했다.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도 1950년대의 아사히소송(1957
년)을 계기로 비교적 일찍 인상했다. 즉, 최저생계비측정방식을 ‘생활보
호법’ 제정 당시의 ‘전물량방식’으로부터 ‘엥겔방식’(1961~1964년)9), ‘격
차축소방식’(1965~1983년)10), ‘소비수준균형방식’(1984년~)11)로 바꿔서 
9) 필요한 칼로리, 영양량을 기초로 하여 음식비를 산출하고 이 음식비와 같은 금액의 
음식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생계비를 참고하여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0) 이는 일반 가구의 소비수준이 100%로부터 110%로 올랐으면, 생활보호 수급가구의 
급여를 100%로부터 112%로 인상하고 일반가구와 수급가구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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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개선에 매진했다(厚生労働省, 2013d: 20). 그러나 일본도 오
랫동안 빈곤층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기피해왔다. ‘생활보호법’에 엄격
한 자산기준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근로능력자의 수급신청을 창구에서 거
부해왔다. 특히, 석유파동을 거쳐 재정부처가 행정감사를 강화한 1980년
대 초반 이후 ‘생활보호법’의 ‘문턱’은 높아졌다.12)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규모는 GDP 대비 지출로 봐도 전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로 봐도 OECD국가
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宮本太郎·Peng·埋橋孝文, 2003: 313). 
일본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에 시민운동을 통해서 잠시 확대되었으나, 
이후에 결국 가족주의나 기업복지에 흡수되고 말았다(宮本太郎·Peng·埋
橋孝文, 2003: 300,301).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 ‘국민부담의 경감’이
라는 말로 복지 삭감을 합리화한 것이다(武川正吾, 2005a: 118).
  특히 일본은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자의 빈곤을 외면해왔다. 일본은 1947년에 ‘실업보험법’(1974년부터 
‘고용보험법’13))을 제정했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초과한 장기실업자
(실업기간 1년 이상)를 방치했다. 프랑스나 독일이 장기실업자를 ‘실업
부조’로 보호해온 것과 대조적이다(五石敬路, 2011: 33)14). 일본 사회보
장급여의 대부분은 노인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며, 일본에서는 ‘생활
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료 보조도 없었다
(宮本太郎·Peng·埋橋孝文, 2003: 308; 斎藤純子, 2013: 13; 유야마아쓰
시, 2018b: 129에서 재인용).15) 일본은 연금이나 보건의료 지출은 비교
11) 카와무라 히로에(河村博江)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은 급여수준을 “(일반국민의 
소비수준의) 67%, 68% 쯤에서 고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참고로 일본정부는 
모든 급여는 일반 가구의 소지수준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부조’(의·
식·주에 드는 경비 중, 의·식 및 잡비를 지급하는 급여)만 일반 가구의 소비수준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주택부조’나 ‘의료부조’는 일반 가구의 소비수준과 
무관하다(参議院, 2003).
12) 2000년 시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79개 도시 중 28개 도시의 복지사무소
가 “65세 내지 60세 이상 노인,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생
활보호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下平好博, 2006: 192,193)．
13)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한 보조를 
새로이 규정했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
안정사업, 직업훈련의 추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보조하는 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보조하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했다(山縣文治·柏女霊
峰, 2000: 106,107).
14) 일본의 장기실업자의 특징은 2000년대를 통해서 “40대 전반 남성”이다(五石敬路, 
2011: 33). 한국은 통계상 미국처럼 장기실업자가 적다.
15)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은 유럽에 비해 적다. 이는 공적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 적어서가 아니라, 주로 주거, 가족, 공공부조(‘생활보호법’)를 비롯한 기타 급여
가 적기 때문이다(宮本太郎·Peng·埋橋孝文, 200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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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대했지만, 산업재해, 가족, 주거,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지출이 
현저히 적다(武川正吾, 2005a: 118,119). 일본은 비교적 일찍 경제성장
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수준의 복지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던 것이
다. 일본에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방식의 실업부조 도입에 
“자부담 원칙이 애매해진다”는 반대의견이 컸고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보험방식의 고용보험을 “근로자의 권리성이 명확한 제도”라고 찬양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실업부조를 도입하지도 않았다(樋口美雄, 2000: 2
4). 또한 근로능력자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이 중요하
지만(Immervoll, 2010: 18,19), 기업의 반응을 걱정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의 활로를 찾을 수도 없었다.16) 일본의 경우, 한부모가구가 서양에 
비해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의 미흡과 저임금으로 빈곤에 
빠진다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阿部彩, 2008: 109).17)
  한국과 일본을 보면, 1990년대까지 숙련노동자, 대기업 근로자, 공무
원, 군인 등 ‘국가에 기여하는 집단’ 을 위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했
을 뿐,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집단’을 위한 복지에 소극
적이었다(Holliday and Wilding, 2003: 166). 또한 한국과 일본은 노
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했을 
뿐, 저임금 노동자나 저소득 실업자를 비롯한 근로능력자를 위한 소득보
장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한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에서 대도
시로 유입한 빈곤층을 보호한 것이 복지급여가 아니라 ‘판자촌’, ‘산동
네’, ‘달동네’였다(金秀顯, 2016: 57,63,64). 일본 역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 것이 복지급여가 아니라 ‘카리고야(仮小屋. 판잣집)’, ‘도야(ド
ヤ. 좁고 저렴한 숙소)’, ‘샤타쿠(社宅. 회사기숙사)’였다(岩田正美, 200
4: 56; 岩田正美, 2017: 93,160).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를 소홀히 한 
채, 관료가 정책결정과정을 독점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임금 억제, 고용 
안정, 생산성 제고에 치중하여 경제개발에 매진해왔다(Kwon, 1997; Hol
16)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한국 문재인 정권과 일본 아베 신조우 정권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17) 빈곤문제에 개입하는 다른 복지제도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보호하는 공적 연금의 성숙도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높다(고이시노
리미치, 2011: 107). 또한 일본은 사회보험제도와 장애수당이 빈곤층의 잠재적 수요
를 흡수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노대명·이현주·임완섭·전지현·김근혜·박광준·고이시노
리미치·Finn·Lunt·Hudson, 201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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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y, 2000: 715). 1980년대 이전의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치인과 관료
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관료가 정책결정을 독점
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발전’이라는 합의를 공유해 노조를 
배제하고 있었으며,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이러한 시스템이 지지를 얻
고 있었다(Holliday, 2000: 715; 김태성, 2007: 82-86). 이러한 체제의 
기반은 바로 ‘보수’의 강력한 장기정권과 순조로운 경제성장이었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장기정권은 
흔들렸다. 한국에서는 1987년의 대통령직접선거제 도입으로 ‘보수’ 정치
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예전보다 민감해졌고, 일본에서는 1993년의 자
민당 패배(이른바 ‘55년 체제’의 종언)로 자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이
전보다 민감해졌으며, 시민단체와 정책입안자들의 ‘진보연대’뿐만 아니
라 ‘보수집단’도 복지공약을 내걸기 시작했다(Fleckenstein and Lee, 20
17: 46). ‘보수’의 입지가 위태로워져 예전의 체제가 불안정해진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가 경제성
장에 대한 낙관을 깨뜨렸고, 일본에서도 1992년 거품경기 붕괴부터 2008
년 금융위기까지 이어진 경기침체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깨뜨렸
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한국에서
는 정치경제적 맥락의 변화로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정부터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까지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때,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조건, 급여수준, 최저생계비 측정방식, 자활사업, 예산, 그리고 전
달체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김미곤, 199
9: 67). 수급조건에서 범주조건을 철폐하여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제
도를 개방하는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고, 그 외에 행정재량적 기준을 폐
지하여 과학적 기준에 기초한 최저생계비 측정방식을 도입했고, 주거급
여와 긴급생계급여를 신설하고 주거안정과 긴급한 소득문제에 대처했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이중기준18) 대신 통합기준을 만들었고, 취로사
업 중심이었던 자활사업을 현실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바꿨다. 지자
18) ‘생활보호법’ 시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
게 탈락하는 신청자가 있었다. 예를 들면, 소득기준이 23만원, 재산기준이 2900만원
이면, 소득이 23만원이고 재산이 2900만원인 사람은 수급자로 선정되지만,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김미곤, 
199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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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비율
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배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동시에 수급
자 선정 및 관리의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확충했다.
  또한 한국은 2000년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노숙인이나 교정시
설 출소자를 비롯한 ‘숨어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보호,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부양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거듭했고, 2014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2015년 7월 시행) 사각지대 해소, 탈
수급 지원, 생활욕구별 지원을 위한 수급기준 완화를 추진했다(노대명, 
2015: 26).19)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도 큰 변화였으나, 20
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원래 하나로 묶여 있었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분리하여 각 급여를 예전보다 쉬운 조
건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변화였다.
  일본 역시 1990년대의 거품경기 붕괴 이후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 지
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운용방침을 바꿨다. 1990
년대 초반까지 낮았던 실업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상승해 2002
년에 5.4%로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실업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실업자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했기 때문이다(篠崎武久, 2014: 17). 한국과 같은 급격한 대량실업
사태 대신 장기실업자의 점진적 증가가 일본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고이
시노리미치, 2011: 97).
  일본에서는 장기실업자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 입원, 가정 내 폭력, 학
대, 신용불량, 거리노숙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후생노동성이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을 염두하고 ‘생활보호법’에 취업지원과 일상생
활지원을 추가하는 의견20)을 제시하여 2005년에 ‘생활보호 수급자 등 취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애초에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자산의 합산액)이 최
저생계비 미만인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개정 이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기
준을 급여종류마다 정하고 이전보다 쉬운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생계급여 선
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교
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
의 40이 되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은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 2004년에 후생노동성의 ‘생활보호제도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生活保護制
度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報告書)’에 이용하기 편한 제도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
시되어 2005년부터 ‘생활보호 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生活保護受給者等就労支援事
業)’을 추가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한 후카와 히사시(布川日佐史) 교
수 등이 주도했다(濱口桂一郎, 2010: 82). 후카와 히사시 교수는 하르츠개혁 등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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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牧園清子, 2013: 168). 이는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일본 공공부조제도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후생
노동성의 공공직업안정소)와 지방정부(지자체의 복지사무소)가 함께 실
시한 근로연계복지였다(濱口桂一郎, 2010: 82). 이전까지 공공부조제도
에서 외면했던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제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각오’를 보였던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21)까지 ‘생활
보호법’을 “수급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제도”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운용해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접근하기 쉬운 제도로 바꾸자”는 구
호 아래서 근로능력자에게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법’을 적용
하기 시작했다(布川日佐史, 2010: 111,112). 한국만큼의 변화는 아니었
으나, ‘생활보호법’으로 노숙인을 보호하고(전홍규, 2004; 구인회·김소
영·유야마아쓰시, 2012: 351), 2005년부터 ‘생활보호법’ 상의 생업부조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급했으며, 2007년부터 한부모가구의 취업지원을 추
진하는 등 ‘생활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09년에 지침을 발간하여 근로능력자에 대
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과 한부모가구 취업지원을 도입하는 대신 2009년에 폐지한 모자가산(母
子加算)22)도 결국 2009년 6월에 민주당 정권이 부활시켰다. 또한 민주
당 정권은 2011년에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무상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직자지원법’을 도입했다. 게다가 
2009년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住宅手当緊急特別措置事業)’으로 
실업자를 위한 임대료 보조를 신설하여 이것과 상담, 취업지원, 일상생
활지원, 가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
困窮者自立支援法. 2013년 12월 제정. 2015년 4월 시행)’23)을 도입했다.
  요컨대, 공적연금, 상병보험, 실업보험을 비롯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
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부조나 공공부조제도로 근로능
일의 소득보장개혁을 연구해온 연구자이다.
21) 1997년의 개호보험법 제정(2000년 4월 시행)으로 생활보호제도에 개호부조를 신설
하고, 생활보호 수급자의 개호보험료와 개호시설 입소자의 생활비를 생활부조로 지급
하게 되는 등 1990년대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22) ‘생활보호법’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보호
법’ 상의 추가급여이다.
23) 이 제도는 도도부현이 차상위계층에게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자립상담사업
(국고부담 3/4)과 주거급여사업(국고부담 3/4)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고, 취업지원
(국고부담 2/3), 일시생활지원(국고부담 2/3), 가계상담(국고부담 1/2)을 임의로 실
시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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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의 빈곤을 보호해온 유럽과 달리,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나 근로능
력자를 위한 실업보험이 미약한 채 공공부조제도까지 제한적으로 운용하
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이 이를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일정정
도 개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식민지시대의 ‘조선구호령’(194
4~1961년)의 형식을 ‘생활보호법’(1961~1999년) 시절에도 그대로 유지하
고 있었는데,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으로 급진적으로 
바꾼 것이고(李惠炅, 2006: 43), 일본은 ‘구호법’(1929~1946년)의 형식
을 미군정기에 ‘생활보호법’(1946년~)으로 일단 크게 바꾸었다가 미군정
이 떠난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생활보호법’의 운용을 지침수
준에서 억제해왔는데, 2000년대에 그러한 제약을 점진적으로 풀면서 근
로능력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한국과 일본은 복지를 소홀히 하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들
어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2000
년대 이후에 새로운 공공부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를 기존연구를 
토대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위기를 계기로 공공부조제
도를 확대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급격하고 심각한 실업문제를 
겪었고, 일본은 1990년대 전반의 거품경제 붕괴, 1990년대 중후반의 아
시아 금융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실업문제를 
경험했다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 모두 이 경제위기를 거쳐 근로
능력자를 위한 소득보장을 확대했던 것이다. 즉, 한국은 외환위기의 갑
작스러운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급속
히 들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이고 즉각적
인 역할을 기대했고(박능후, 2000: 19), 일본은 해외에서부터 ‘근로빈
곤’이라는 말을 들여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근로능력자의 빈곤을 
논의하였던 것이다(布川日佐史, 2007: 38; 岩田正美, 2007; 岩田正美, 
2017: 243).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橘木俊詔(1998)와 大竹文雄·
斎藤誠(1999)의 논쟁으로 일본 양극화의 원인을 논의하였을 때는 빈곤층
의 증가의 원인을 단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설명하는 분위기였으나(大竹文雄, 2006; 布川日佐史, 2007: 38)24), 
24) 일본의 전체적 소득격차를 우련한 橘木俊詔(1998)가 결국 大竹文雄·斎藤誠(1999)의 
“원래 소득 격차가 큰 노인가구가 증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橘木俊詔
(1998)나 大竹文雄·斎藤誠(1999) 등 이 시기의 연구는 아직 젊은 층의 양극화가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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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노숙인이나 청년니트의 문제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공공
부조제도와 근로연계복지를 연계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
다(武川正吾, 2012: 121).
  한국과 일본에서는 근로능력자의 빈곤문제를 복지정책으로 다루지 않
고 주로 고용정책으로 다루는 전통이 있었으나, 한국의 급격한 경제위
기, 그리고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고용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
뜨렸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서도 근로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적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사업, 
대출사업, 그리고 교육훈련사업이라는 대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존재했으
나, 결국 경제위기의 분위기 아래서 이러한 대안은 이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안병영, 2000: 23). 일본 역시 근로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 적용을 기피하고 ‘긴급실업대책법(緊急失業対策法. 1949년 
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失業対策事業), 인프라 건설로 고용을 창출
하는 공공사업(公共事業.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90년대까
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실업
자를 위한 임시고용을 창출하는 긴급고용사업(緊急雇用事業.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1990년대 이후), 그리고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근로
자 해고를 예방하는 고용조정조성금(雇用調整助成金) 등 고용정책의 전
통이 있었으나(五石敬路, 2011: 242,243), 이러한 사업은 이제 장기실
업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정권교체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정권교체의 시기와 공공부조제
도 개혁의 시기가 일치한다. 즉, 한국에서는 1987년의 대통령직접선거제 
도입 이후 1998년에 한나라당이 물러나고 신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정권
이 등장한 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1993년의 ‘55년 체제의 종언’ 이후 2009년에 자
민당이 물러나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등장한 
시점에서 빈곤대책이 확대했다.
  물론 정권교체의 충격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국의 정권은 대통령제 아래서 대부분 5년간 지속적으로 정치를 장악하는 
반면, 일본의 정권은 의원내각제 아래서 한국보다 불안정한 정권운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커서 
지기 전의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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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의 충격이 한국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약 65%인데 일본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약 3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본은 ‘생활보호법’과 관련해서도 한국보다 지방정부의 역
할이 크다(이현주, 2006: 14). 게다가 일본은 1999년에 ‘지방분권일괄
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생활보호법’의 사업이 
‘기관위임사무’25)로부터 ‘법정수탁사무’26)로 바뀌면서 ‘생활보호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은 건강
보험, 개호보험, 사회서비스보다 중앙정부의 개입을 받는 제도이지
만,27) 중앙정부는 ‘생활보호 수급자 등 취로지원사업’(2005년)이나 ‘생활
곤궁자자립지원법’의 일부를 지자체의 임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
와의 긴장관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과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공공부조제도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설명은 자세
히 확인할 만한 유력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민단체가 대두했다. 즉,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진보적 지
향이 법 개정으로 모아졌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기여했고,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전반부터 
노숙인지원단체가, 2000년대 후반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반빈
곤네트워크가 공공부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참여연대를 비롯
한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이슈형성, 의제설정, 정책
입안까지 참여했고, 일본에서 노숙인지원단체들은 ‘생활보호법’을 근로
능력자에게 적용하게 하는 강력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김소영·노법래·
유야마아쓰시·이원진, 2013: 8).
25)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 수장을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보는 업무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철저한 지시를 받는다. 중앙정부는 ‘기관위임사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도
부현 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지자체 수장을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 간주하는 점이 비판을 받아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폐지되
었다. 이후 일본 생활보호사업은 ‘법정수탁사무’이다.
26) 예전의 ‘기관위임사무’만큼은 아니지만 현행 ‘법정수탁사무’ 역시 법규정 상 중앙정
부의 개입을 받는다. ‘법정수탁사무’란 “지역 격차가 없어야 할 업무”이며, 생활보호, 
여권 교부, 호적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전국기준을 설정할 뿐이고 실
제 제도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지자
체 대신 대리집행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7) 생활보호제도 이외의 복지제도는 정부의 개입을 덜 받는 ‘자치사무’이다. ‘자치사무’
는 중앙정부의 법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업무이
며, 국민건강보험사업, 개호보험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 즉,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생활보호제도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보다 많이 받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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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에서 복지영역의 시민단체는 정교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나 정책대안을 입법화하는 능력에서 존재감을 보였으며, 특정집단
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복지분야
와 보건의료분야의 담론을 견인해왔다(金淵明, 2005a: 148). 한국의 시
민단체는 노동운동이 취약한 한국에서 서구의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金淵明, 2005a: 149).28)
  요컨대, 한국과 일본은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
만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해왔을 뿐 근로능력자의 빈곤을 거의 보호하지 
않았던 나라였고, 근로능력자의 빈곤에 개입하는 실업부조나 임대료 보
조도 오랫동안 마련하지 않았던 나라였는데, 이것이 2000년을 전후하는 
시기의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을 보면 경제위기, 정
권교체,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도 많다. 한국의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한국 공
공부조제도의 근본적 개혁 중 하나인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
정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
0년대 후반에 ‘생활보호법’의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였고, ‘구직자지원
법’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
를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의 관계나 ‘생활보호법’
의 ‘주택부조’ 분리 등 논의해야 할 핵심주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땜질’
만 하고 있다(岩田正美, 2013).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유산에 구애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
기, 정권교체,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거시적 변화뿐 아니라, 
제도변화의 양상을 실제로 규정한 행위자,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입법과정의 ‘장’까지 검토하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28) 국민연금 기금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했고, 정부나 정당 대신 의사집단이
나 약사집단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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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서구의 유형론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사회민
주주의’, ‘보수주의’라고 유형화하거나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의 
공통점(예: 저조한 복지, 경제 우선주의, 저조한 복지지출, 취약한 노동
운동, 기업과 가족에 의한 보호)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묶
어서 파악하는 분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독특한 구조나 역사를 검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金淵明, 2005b: 269, 272-273). 한국과 일본의 
경우,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차이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구조에 큰 차이
가 있으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武川正吾, 2005b: 73). 제도는 
진공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법절차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장’에 구애 받고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적 맥락뿐만 아니라, 이것이 각국의 독특한 ‘장’을 매개하여 특정한 제
도변화를 일으키는 실제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행정자료, 연구논문, 국회의사록, 증언자료, 인터뷰자
료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주
의의 이론적 논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의 행위
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입법절차나 개별제도의 역사와 같
은 개별국가의 독특한 ‘장’에 주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변화가 
발생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별 국가적 맥락과 정치, 경제, 사회의 거
시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는 누가 어
떻게 사회경제적 변화를 해석하여 어떤 정책을 선호한 것인지를 파악하
고, 그중 어느 행위자의 대안이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파악할 때 이해해
야 할 포인트를 제시해왔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경제위기라는 현실의 
문제를 경제성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이를 성장의 
한계로 인지하고 ‘분배와 사회투자’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 역사적 제
도주의는 독특한 정치적 지형에 주목하면 다양한 행위자의 대안 중 왜 
특정한 행위자의 대안이 현실화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최영준·곽숙영, 2012: 263).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의 독특한 정
치적 지형에서 어떤 행위자의 대안이 다른 어떤 행위자의 대안보다 유리
해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형을 우회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축적해왔기 때문에, 실제 제도변화를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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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통을 형성해왔고, 
그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
으로 왜,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혹은 유지되었는가)를 밝히면서 한
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를 규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사실 최근에 들어 많은 나라에서 개별국가의 독특한 ‘장’에 주목하면
서 공공부조제도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
면, 강력한 보수정권이 등장한 영국과 미국에서 공공부조제도가 크게 축
소하지 않았던 이유를 ‘정책피드백’의 논의로 설명한 연구(Pierson, 199
4)를 비롯해서 서로 다른 복지레짐에 속하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공부
조제도가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연구(Clegg, 2014), 
독일과 스웨덴을 비교해 하르츠개혁이 이루어진 독일에 못지않게 스웨덴
에서 빈곤대책이 축소한 과정을 설명한 연구(Angelin, Johansson, and 
Koch, 2014), 1990년 말에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에서 공공부
조제도가 정착하지 않았고 2000년대 초에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한 폴란드
에서 공공부조제도가 정착한 이유를 설명한 연구(Jessoula, Kubisa, Ma
dana, and Zielenska, 2014), 같은 남유럽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서 똑같이 지자체수준의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했는데 스페인에서 제도가 
정착하고 이탈리아에서 제도가 사라진 이유를 밝힌 연구(Natili, 2018) 
등이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를 집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
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아직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을 심
층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다.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정을 분석한 논문이 축적되었고, 일본에서는 그만큼 아니더라도 2000년
대 이후의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한 논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기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
도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
을 분석할 때 활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를 확인한다. 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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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절차가 제도변화를 막는다”는 논의(‘거부점’의 논의) 혹은 “선행
사건이 후속사건을 억제한다”는 논의(‘정책피드백’의 논의), 그리고 “그
러한 조건 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란 어떤 변화인가?”라는 논의(‘결정
적 전환점’의 논의와 ‘점진적 변화’의 논의)를 확인한다. 이어서,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력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를 토대로 한 
연구에 친화적인 분석방법인 비교역사분석(comparative historical ana
lysis)을 설명한다. 즉, 역사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배경요인(경제, 정치, 사회)의 결과물로 산
출된 ‘사건’에 주목한다는 점,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난 ‘과정’
을 파악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과정’과 일본의 ‘과정’을 비교할 때 
반사실적 사고와 공통점·차이점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분석 자료도 밝힌다.
  제4장은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한다. 즉, 먼저 한국과 일
본의 공공부조제도의 변천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배경요인(경제, 정치, 사회)의 결과
물로 산출된 ‘사건’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으로 구성된 
‘과정’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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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요
  198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복지국가를 역사적으로 분석해왔다.29) 
특히 그들은 개별국가, 개별제도, 그리고 복지국가 비교에 역사적 제도
주의의 논의를 적용해왔다. 대표적인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로 알려진 시
다 스카치폴(Theda Skocpol), 폴 피어슨(Paul Pierson), 캐서린 시렌(K
athleen Thelen)은 유명한 복지국가 연구자이기도 하다(Amenta, 2003; 
Lynch and Rhodes, 2016: 417).
  1970년대에 휴 헤클로(Hugh Heclo)가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를 비
교해 “제도가 행위자의 이익(interests)과 처지(positions)를 만든다”고 
주장한 이후, 1990년대 초 시다 스카치폴은 미국의 사회정책을 분석해 
“정치제도나 정치적 절차가 사회집단의 성격(identities), 능력(capacit
ies), 목적(goals)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기존 제도가 후속 제도의 형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특히 1990년대 전반 폴 피어슨은 다원주의(pluralism)와 엘리트이론(el
ite theories),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
oice)을 비판해 ‘정책피드백(policy feedback)’이나 ‘경로의존(path depe
ndence)’ 등 핵심 개념을 실증하면서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초한 복지국
가연구의 입지를 확립했다(Heclo, 1974; Skocpol, 1992; Pierson, 199
4; Lynch and Rhodes, 2016: 420).
29)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체로 2000년대에 들어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가 늘어났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나타난 역사적 제도주의 논문은 116편이었고 그중 사회복지
를 주제로 한 연구는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주제는 연금개혁, 장기요양보험제
도, 활성화정책, 복지국가, 사회복지 개혁, 스웨덴의 복지, 퇴직연금제도, 의료보험
제도, 공무원연금제도, 포괄수가제, 소득보장정책 등 다양하다(김태은, 2015: 
70,71). 한국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들은 최근에도 한국 공적 연금제도의 분석
(유현경·김원섭, 2015), 폴란드의 공적 연금제도 분석(민기채, 2014), 한국의 공공전
달체계 분석(권기창, 2013),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비교분석(김윤수·류호영, 
2014), 한국 보건복지조직의 분석(김상용·이삼주·조승현, 2016) 등 계속 이어지고 있
다. 공공부조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미국과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비교한 김명희(2008)가 있다. 일본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초한 사회복지 연구는 
일본의 공적연금을 분석한 연구(鎮目真人, 2001; 鎮目真人, 2011), 일본과 독일의 
정치시스템과 역사적 유산에 주목하여 양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한 연구(キャ
ンベル, 2009),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회정책을 분석한 연구(原田豪, 2015),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을 검토한 연구(高橋善隆, 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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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피어슨과 시다 스카치폴은 제도변화를 대상국가의 독특한(idiosync
ratic) 요인이나 돌발적인(precipitating) 요인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
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지국가의 제도변화를 ‘정책피드백’과 그에 
따른 ‘경로의존’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만들었다(Pierson and Skocpol, 2
002).
  폴 피어슨의 연구를 비롯해 ‘정책피드백’과 그에 따른 ‘경로의존’으로 
복지국가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연구는,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의 재생산과정에 주목하는 연구와 함께 복
지국가 비교의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해왔으나, 최근 들어 ‘비스마르키언 
국가’로 알려진 대륙유럽의 복지국가가 수정 불가능한 개혁에 들어갔다
는 주장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
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Pierson, 1994; Béland 
and Powell, 2016: 132). 2000년대 이후 제이콥 해커(Jacob Hacker), 
캐서린 시렌, 제임스 마호니(James Mahoney)들이 ‘정책피드백’의 논의에 
‘점진적 변화’의 논의를 보완하면서부터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는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제2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
1. 변화의 장벽
1) ‘거부점’
  역사적 제도주의처럼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의사결정과정의 규칙
(decision-making rules)이 법 제정(또는 개정)을 막는다”는 사실을 지
적해왔다(Hacker, Pierson, and Thelen, 2015: 187).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 법 개정에 필요한 찬성표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형성
된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사실 입법절차가 허용하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 제도 변화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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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국 상원의 의사진행방해(filibu
ster), 대통령의 거부권(veto), 정부 내의 의견 대립을 지적해왔으며, 
“권력 분립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 “상원과 하원의 임기(상
원 6년, 하원 2년)가 달라 선거 타이밍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하
원(House)과 상원(Senate)의 후원자 차이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선
호에 차이가 난다” 등 입법과정의 특징이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는 점에 
주목해왔다(Hacker, Pierson, Thelen, 2015: 187).30) 빈곤정책과 관련
해서는 미국처럼 민주당의원과 공화당의원을 막론하고 상원의원의 후원
자가 고소득층인 경우, 상원에서 빈곤층을 위한 입법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Stepan and Linz, 2011: 849).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특히 제도변화를 막는 기제로 주목 받아온 
것이 입법과정의 절차이다. 입법과정의 절차에서 장벽이 많으면 정부는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익집단들도 입
법과정의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제도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입법과정의 장벽을 ‘거부점(Veto Points)’이
라 부른다. 뒤에서 설명하는 ‘점진적 변화’처럼 ‘거부점’을 우회하여 나
타나는 변화도 있으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애초부터 이 ‘거부점’에 주목
함으로써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엘렌 이머구토(Ellen Immergut)의 연구이다. 엘
렌 이머구토는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의 다양성을 설명
할 때 먼저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이익집단)의 힘을 살펴봤으나 전문가집
단의 힘은 정치적 성과를 설명하지 못했다(Immergut: 1990: 394). 첫
째,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전문가집단은 스위스의 전문가집단보다 정책결
정과정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문가집단에 의한 정치활
동의 성공률이 가장 낮았던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둘째, 스웨덴이나 스
위스의 전문가집단은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고 프랑스의 전문가집단은 
경합하는 몇 개 조직으로 나뉘어서 활동했으나, 전문가집단에 의한 정치
활동의 성공률이 가장 낮았던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셋째, 전문가집단의 
30) 뒤에서 설명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책피드백’이란 “기존 제도가 후속 변화
를 통제한다”는 것이고, ‘결정적 전환점’이란 “기존 제도가 후속 변화를 통제하는 힘
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진적 변화’란 “기존제도가 후속 변화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말한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라고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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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건수도 전문가집단의 정치적 성과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적 
성과를 얻을 전문가집단의 경우 파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렌 이머구트가 주목한 것이 ‘거부점’이다. 국회의원, 이익집
단, 유권자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부점’에 주목했던 것이
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안정적인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
우나 국민투표제도가 존재할 경우가 ‘거부점’이다. 전자의 경우 국회에
서 정부 제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정부 제안을 국회가 
지지하고 있어도 유권자들이 정부 제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Immergut, 
1990: 396). 엘렌 이머구트의 연구로 예를 들면, 결국 스웨덴은 행정부
가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입법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전문가집단의 개입을 뿌리치고 관료주도로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할 
수 있었으나, 스위스는 중요한 법률의 결정을 국민투표에 맡기는 나라였
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했고, 프랑
스는 입법부에서부터 행정부로 입법의 주도권이 옮겼을 때 공적 의료보
험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입법구조의 ‘거부점’ 
차이를 부각시켜 사례를 설명한 것이다(Immergut. 1990). 이를 이익집
단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강력했던 스웨덴의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이 자
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정부 제안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회민주
당이 국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결정
에 개입할 수 있는 ‘거부점’이 적었기 때문이며, 스위스의 전문가집단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정부 제안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투
표라는 ‘거부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mmergut, 199
0: 403-413).
  이러한 ‘거부점’의 논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
라,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제도(정책결정과정의 절차)의 영향력의 상호작
용이 정치적 성과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Immergut, 1990: 3
98). 사실 모든 공식적 제도는 정책결정과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생기
고 바뀐다. 즉, 이러한 입법과정의 법적 절차가 정치투쟁의 규칙을 정하
고, 정부의 행정능력을 규정하고, 이익집단의 협상력을 규정한다(Weir, 
Orloff, and Skocpol, 1988; Pierson, 1994: 31). 이는 사회민주당이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저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가 유지되는 사례
나 미국의 사례에 주목하는 연구를 통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Pi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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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1).
  특히 ‘거부점’과 관련해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
(이른바, ‘수평적 통합수준’)과 중앙집권수준(이른바, ‘수직적 통합수
준’)이다. 전자는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예: 정권을 잡는 여당의 국회 
내 의석 점유율)이 높을수록 ‘거부점’이 적고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이 
낮을수록 ‘거부점’이 많다는 것이며, 후자는 중앙집권화수준이 높을수록 
근본적 개혁이 가능하고 지방분권화수준이 높을수록 근본적 개혁이 어렵
다는 논의이다(Pierson, 1994: 32). 전자의 경우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
이 낮아 유권자의 지지와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성취시키지 못했던 미국의 사례로 유
명하다(Steinmo and Watts, 1995: 329). 후자의 경우 상병보험이나 실
업보험의 삭감을 단행한 시기에도 지방분권화된 공공부조제도를 삭감하
지 못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Angelin, Johansso
n, and Koch: 2014: 175).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화수준을 두 개 축으로 한국과 일본
의 ‘거부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
화수준 모두 높은 나라이며(강병익, 2016: 147), 일본에 비해 ‘거부점’
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화수준 모두 낮아 ‘거부점’이 많은 나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
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을 비교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히고, 보통 임기만료까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다. 하지만 일본의 수상은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뽑히므로 상대적으
로 정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권력 투쟁, 정치 스캔들, 그리고 지지율 
저하로 쉽게 퇴진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집권한 정권의 평균 집
권기간은 약 1년이며, 3년 이상 집권한 정권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코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집
권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뿐이다. 일본의 정권은 정치적 합
의 형성의 불안요소가 될 정도로 불안정하다(森川正之, 2012: 88). 각 
시기의 여당 의석수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체로 한국은 일본보다 수평적 
통합수준이 높아 ‘거부점’이 적은 나라(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쉬운 나
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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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의 경우 단일 정당에 의한 정권운영이 특징이지만, 일본의 
경우 대체로 복수정당의 연립정권에 의한 정권운영을 감수해왔다(Estév
ez-Abe and Naldini, 2016: 334). 게다가 일본의 경우 양원제이므로 중
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의사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사태가 가끔 벌어진다.31) 그리고 중의원의 
경우 중의원 해산제도 때문에 임기만료 전에 신분을 잃는 경우가 많다. 
즉, 일본의 국회의원 역시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임기가 짧
고, 권력이 불안정한 것이다. 이것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수평적 통합수
준이 높은, ‘거부점’이 적은 나라임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안정적이다. 일본에서 지방
자치단체 수장들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히고, 4년간의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대체로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관들과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중앙정부
의 수상과 대조적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이나 
개호보험의 재정 및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
조제도의 실시기관(복지사무소)을 장악하고 있는 등, 적어도 복지영역의 
지방분권화수준은 한국보다 높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
적이다.
  위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화수준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즉,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화수준이 모두 높
아 중앙정부가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기 쉽고,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공
산이 크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내 통합수준과 중앙집권화수준
이 모두 낮아 여당이 다양한 ‘거부점’에 부딪혀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책피드백’
  ‘거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사건(예: 애초의 결정, 기존의 제
31) 예를 들면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
던 사태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그리
고 2010년 7월부터 2013년 참의원 선거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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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가 후속사건(예: 후속 결정, 제도 개정)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
것이 바로 ‘정책피드백’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들은 특히 ‘정책피드
백’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미 생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점을 부
각시켜왔다. 즉, 기능주의가 어떤 제도의 지속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역사적 제도주의는 “(특
정한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있지 않더라도) 먼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는 것이다(Pierson, 2004: 46, 47).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우 제도가 행위자의 정체성, 해석, 권위, 
이익, 권리와 의무를 생성하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후속 결정을 구속하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가 제도를 만든
다”는 고전적인 관점을 넘어 “제도도 정치를 만든다”는 관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정치를 독립변수, 제도를 종속변수로 보는 일방적 관점을 
극복하고, 제도를 독립변수, 정치를 종속변수로 보는 관점을 보완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러한 주장은 있었다. 
즉, 제도가 압력단체의 갈등을 바꾼다는 주장(Schattschneider, 1935)
을 비롯해 제도가 시민권과 정치권을 바꿀 사회권을 제도화한다는 주장
(Marshall, 1964), 그리고 제도가 정치적 불만을 진정시키고 정치적 정
당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의 권력관계를 설정한다는 주장(Piven and Clo
ward, 1971)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Moynihan and Soss, 2014: 321). 
이러한 1980년대까지의 주장을 이어받은 것이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행위자의 처지, 능력, 신념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설명한 연구(Skocpol. 1992), 애초의 작은 정책변화가 나중의 
정치적 선택이나 정책 발전을 크게 제약한 과정을 설명한 연구(Pierson, 
2000), 이익집단이 새로운 제도에 투자하고 제도에 의존하고 결국 제도
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연구(Hacker, 2
002) 등이 활발하게 나타났다(Moynihan and Soss, 2014: 321).
  역사적 제도주의는 대체로 “장기간 분석해야 정치과정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32), “정부(기존 제도가 만든 형정체제)가 개별 활동을 제약
32) ‘정책피드백’의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피터 홀(Peter Hall) 이후 정
책 발달의 분석에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었으
며,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들은 ‘정책피드백’을 인과관계의 설명에 적용해왔다(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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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중한 비교사례연구야말
로 정치변화의 원인을 밝힌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다(Pierson, 1993: 5
96). 즉, “선행사건이 후속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 관점에 입각
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정부(선행사건
이 만든 행정체제)가 개별활동(후속사건)을 제약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착한 말이 
‘정책피드백(policy feedback)’이라는 개념이다. ‘정책피드백’이란 쉽게 
말하면 제도가 정치와 후속사건에 미치는 영향이며, ‘정책피드백’의 논
의란 기존제도가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
로든 제약한다는 논의이다. 즉, ‘정책피드백’의 영향으로 정치적 행위자
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워지고, 결국 애초의 ‘정책피드백’이 생성한 경
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경로의존’)이다(Pierson, 1993: 60
8). 즉, 한마디로 말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역사적 제도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논의이다(Fioret
os, Falleti, and Sheingate, 2016: 11).
  정치적 행위자와 제도를 ‘경로의존’에 빠뜨리는 ‘정책피드백’으로 지금
까지 “불확실한 개혁 결과의 발생에 대한 우려”(Shepsle, 1986), “기존
제도에 대한 기득권(vested interest)”(Pierson, 2000), “제도 작성자에 
의한 변경 방지규정(Moe, 1989)”, “과거의 결정에 대한 합의”(Kingdon, 
1984), “새로운 연대나 대안을 새로이 만드는 어려움과 거래비용의 문
제”(Hardin, 1989) 등이 주목을 받아왔다(Hacker, Pierson, Thelen, 201
5: 188).33) ‘정책피드백’의 이러한 논의를 보면 기존 제도가 정치에 주
는 영향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보이며, 특히 정부의 능력, 이익집단, 
고착효과(lock-in effect)라는 전통적인 3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민간제
도의 영향, 유권자의 행동, 상징적 이미지라는 새로운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Béland, 2010: 581).34)
1989; Howlett and Cashore, 2009: 35).
33) 이러한 학자들이 모두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인 것은 아니다. 폴 피어슨을 비롯한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들이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주목 받은 개념을 
수입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34) 이 중 국가의 능력, 이익집단, 고착효과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주로 1990년대 전반
의 폴 피어슨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Pierson, 1993; Pierson, 1994; Béland, 
2010: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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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제도가 정부의 능력을 키워 이후의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공적연금의 개혁과정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미국에
서는 1946년에 이전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Board. SSB) 대신 
새로운 조직규정에 의거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
n. SSA)이 생기면서부터, 사회보장국(SSA)은 일부 유력한 정치인과의 
협조 하에 공적 연금(Social Security)의 자문회의(advisory council)
를 압도하고 미국 공적 연금의 확장과 1965년 메디케어(Medicare)35) 도
입 등 1970년대 전반까지 연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이
에 따르면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도 미국 
사회보장국에 의한 로비활동의 영향이 크다(Béland, 2010: 571,572). 
즉, 제도가 생겨 관료들에게 주도권이 생긴 것이다(Skocpol, 1992, 5
8). 또한 정부능력을 키워 이후의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로 한
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정권(one-shotter)과 반복적으로 이기는 정권(re
peated player)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예컨대 한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정권보다 반복적으로 이기는 정권이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번 선거에서 압승해서 정권을 잡아도 입법경험이 적고, 
단기적인 전략밖에 취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투입
하므로 제도 변화를 주도할 여력이 없다(Hacker, Pierson, and Thelen, 
2015: 201).36)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긴 정당의 힘을 키워 반복적으로 
이기는 정당을 좀 더욱 더 유리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둘째, 제도가 이익집단의 힘을 키워 이후의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북전쟁연금(Civil War Pensions)은 보다 관
대한 연방정부 급여를 촉구하는 거대한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
iation of Retired Person. AARA)의 등장을 초래했다(Skocpol, 1992: 5
9).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국이 미국은퇴자협회의 성장을 키웠다는 이야
기도 있다(Campbell, 2003). 제도의 ‘정책피드백’으로 탄생한 미국은퇴
자협회가 미국 공적 연금(Social Security)의 확대와 메디케어 도입을 
강력히 지지했다는 것이다(Morris, 1996). 참고로 단순히 당사자조직을 
키운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당사자조직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미국의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경우 빈곤가구를 ‘연대할 조직 
35)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이다.
36) 포커에서 하룻밤에 큰 돈을 벌었던 아마추어가 장기적으로는 프로에게 지는 모습과 
같다(Hacker, Pierson, and Thelen, 201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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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취약한 집단’으로 고립시켰다(Soss, Fording, and Schram, 2011). 
또한 남북전쟁연금(Civil War Pensions)의 느슨한 행정체제가 미국에서 
복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렸다거나(Skocpol, 1992), 전달
체계의 긴 대기시간, 복잡한 절차, 욕구심사 거부 등 소극적인 복지 행
정이 그 나라의 정부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생성시킨 경우(Soss, 2000)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영향이 복지발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도가 이익집단의 특
징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도 삭감에 저항하는 ‘정책피드백’
으로, 그리고 제도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피드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Pierson, 1994: 49).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익집단의 행동에 주목한다
는 점에서 권력자원론의 관점과 비슷하지만, 제도가 그 힘을 키우고, 장
악하고, 제약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셋째, ‘고착효과’이다. 즉 한번 제도가 정착하면 그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예전에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을 채택하는 것도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Pierson, 1994: 42,43). 이는 정부의 능력이나 이익집단
의 영향보다 전환비용과 정치적 위험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할 때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현역세대가 예전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과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부담을 둘 다 부담해야 한다.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제도 하에서 노인세
대를 부양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현역세대가 있어 시간이 갈수록 공적 
연금을 부과방식으로부터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워진다(Myles 
and Pierson, 2001: 313). 또한 이미 공적연금에 노후소득으로 생활하
는 노인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정치적 합의가 제
도개혁을 방해한다(Light, 1995; Béland, 2010: 574,575). 제도의 전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결국 공적 연금의 재정이 악화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개인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정치적 
비용이 낮은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 특히 고착효과의 논의는 “한번 생긴 
제도는 오래 지속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고착효과가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연금개혁처럼 점진적인 개혁으로 이러한 
‘경로의존’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층
격만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Thelen, 2004; Hacker, 2004; Str
eek and Thelen, 2005). 대체로 고착효과는 제도 도입 직후에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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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효과이며, 특히 제
도 삭감의 정치에 저항하는 강력한 ‘정책피드백’으로 주목 받는 효과이
다(Pierson, 1994: 49).
  이상의 ‘정책피드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러한 재생
산과정이 중요한 사회현상의 특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논의가 최근에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재생
산과정이야말로 시간적 과정을 분석하는 폭넓은 논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ierson, 2004: 21,22). 위의 전통적인 3가지 ‘정책피
드백’ 외에 공적 제도와 경합하는 민간제도에서 나타난 ‘정책피드백’이 
공적 제도의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acker, 2002)37), 이익집
단을 매개하는 ‘정책피드백’이 아니라 유권자의 직접적 투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정책피드백’에 주목하는 연구(Campbell, 2002: 571), 공적 
연금의 ‘소득보장’이라는 개념이 사회에 침투하면서 민간의 급여 역시 
확대한 사례 등 상징적 이미지의 ‘정책피드백’에 주목하는 연구(Klein, 
2003) 등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Béland, 2010: 576-580). 정부에 의
한 복지제도와 경합하는 민간 복지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나 이익집단을 
매개하지 않는 유권자의 행동에 주목하는 연구는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
를 잘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에 대한 설명력은 미지수이다. 상징
적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정책피드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아직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널리 승인 받은 것은 아니다.38)
  참고로 이러한 ‘정책피드백’은 정부의 의도적인 전략일 수 있고, 제도
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일 수도 있으나(Moynihan and Soss, 2014: 324) 
‘정책피드백’의 논의는 그러한 구별 없이 “제도의 효과가 원인을 만든다
(effect makes cause)”(Pierson, 1993)는 느슨한 공통점을 보인다. ‘정
책피드백’을 엄격히 정의하고 있다기보다, ‘정책피드백’을 파악하고 다양
한 ‘정책피드백’을 탐색하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정책피드백’은 물질적 측면(material)의 ‘정책피드백’일 수가 있고 
인지적 측면의 ‘정책피드백’일 수도 있으나, 아직 “어느 ‘정책피드백’이 
어떤 측면의 효과이다”라고 정의한 바는 없다. 비교적 집중적인 논의가 
37) 민간 건강보험이 정착하면서 미국정부가 공적 건강보험 확대가 어려워진 미국의 사
례로 유명하다.
38)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를 보면 인식수준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정책피드백’이라고 
주목한 논의가 드물다(Béland, 2010: 580).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고려한 분석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Lynch and Rhodes, 201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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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고착효과’조차 물질측면의 효과인지, 인지수준의의 효과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Béland, 2010: 582).
  아무튼 ‘정책피드백’ 논의의 기초가 정치의 특성이다. 즉, 정치의 경
우 경제와 달리 경쟁원리나 자연도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므로 ‘정책
피드백’의 영향으로 특정한 경로가 지속하는 ‘경로의존’의 논의가 적합한 
것이다(Pierson, 2004: 44). 정치의 경우 ‘경로의존’의 논리적 전개를 
방해하는 경쟁원리나 자연도태가 작동하지 않는 공산이 크다. 경제의 경
우 ‘기능하지 않는 제도’는 경쟁원리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의 
경우 ‘기능하지 않는 제도’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역사
적 제도주의는 ‘정치인들의 시야’와 ‘현상유지의 편향’으로 설명하고 있
다.
  먼저 ‘정치인들의 시야(time horizon)’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유권자
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개혁을 연기하는 등(Greider, 1982: 
43; Pierson, 2004: 41), 국민의 장기적 이익보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
을 보고 행동하므로 정책대안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국민의 장기적 이익보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
(선거에서 승리)을 위해 행동하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Pierson, 2004: 42). 고전경제학의 가
정처럼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기보다 경제적 비용이나 정치적 위험이 적
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가정이다. 새로운 대안이 기존제도보다 좋더라도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사례가 흔히 생긴다. 만약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타나도 그러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없
다. 그것은 장래 정치인의 공이 되어버릴 뿐이기 때문이다(Pierson, 20
04: 41).
  또 하나는 ‘현상유지의 편향(the status quo bias)’이다. 즉, 애초에 
제도를 만든 행위자는 그 제도의 수정을 막는 규정을 넣는다. 가장 상징
적인 것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규정이나 압도적 다수의 찬
성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 개정절차 등이다(Pierson, 2004: 43).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책대안들 간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피드백’
의 논의를 전개해왔고, ‘정책피드백’에 의한 강력한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는 대공황이나 전쟁 등 “사회환경과 제도의 괴리가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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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의 논의를 제
시했을 정도였으나, 최근에 들어 ‘정책피드백’의 개념을 ‘경로의존’의 논
의에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주장에서 벗어나 ‘정책피드백’의 개념으로 제
도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Béland, 2010: 5
82).
  사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피드백’의 논의로) 복지국가를 ‘바뀌지 
않는다(frozen)’ 또는 ‘개혁에 완전히 저항한다(completely resistant)’
고 보고 있다”고 비판 받을 때가 많았으나, 폴 피어슨을 비롯한 역사적 
제도주의 학자의 의견은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다. 그들은 “복지국가의 
핵심은 남는다. 복지프로그램의 근본적 삭감은 어려울 것이고, 보통 비
용 억제나 제도 합리화 정도가 될 것이다”는 주장이다(Lynch and Rhode
s, 2016: 421). 즉,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연구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저
항(institutional resilience)과 점진적 재수정(incremental recalibra
tion)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왔다(Lynch and Rhodes, 2016: 422).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들은 대체로 “제도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 분
석은 1차적으로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인과관계를 깊이 검토한다. 역사
적 제도주의 분석은 “무수히 많은 사건이 같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가정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데, 따라서 “모든 사건은 선행사건의 영향 하에서 발생한다. 선행사건의 
영향 하에서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은 높았을 것이고, 다른 어떤 사건들
의 발생 확률은 낮았을 것이다”고 가정하고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부
각시킨다.39) 즉,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은 일련의 사건을 추적하면서 “선
행사건이 어떤 후속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증폭시킨 것인가?”, 또
는 “선행사건이 어떤 후속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시킨 것인
가?”를 파악하고 설명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서는 “애초에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사건(예: 정치적 결정)이 우연히 발생하면40), 이후
39) 가능성의 논의이므로 “어떤 선행사건이 발생하면 다음에 반드시 어떤 후속사건이 일
어난다”는 설명은 아니다. 선행사건이 만든 조건 아래서 일어날 만한 후속사건이 일
어나지 않고, 선행사건이 만든 조건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즉, 때로는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우연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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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건(예: 후속하는 정치 결정)은 선행사건의 조건에 제한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선행사건이 후속사건을 규정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와 
같은 가정 아래서 갈수록 어떤 특별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불가역적으
로 높아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아주 폭넓
은 사회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다(Pierson, 2004: 64).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은 ‘정책피드백’에 주목한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마지막 결과를 일으킬 개연성을 점차 증폭시킨 과정(사건
의 집합)을 관찰하고, 선행사건이 후속사건을 어떻게 유발했는지를 설명
한다(Falleti and Mahoney, 2015).41) 후속사건을 규정하는 ‘정책피드백’
은 주로 다음과 같다. 효율성(efficiency)의 메커니즘(Arthur, 1994; D
avid, 1985; Pierson, 2004), 정당성(legitimacy)의 메커니즘, 권력(po
wer)의 메커니즘이다.42)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체로 앞에서 설명한 ‘정책
피드백’의 논의에 대응한다.
  효율성의 메커니즘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른바 ‘고착효과’의 논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이전의 결정과 상이한 
결정을 내리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계속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당성의 메커니즘이란 정당성을 원천으로 해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면 행위자와 대중은 한번 생긴 제도를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적절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할 것
이다. 권력에 따른 메커니즘이란 특정 행위자에 권력이 생기면서 발생하
는 메커니즘이다. 이른바, ‘정부의 능력을 키우는 정책피드백’이나 ‘이익
집단의 힘을 키우는 정책피드백’의 논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번 어
떤 제도가 생기고 그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가 생기면, 어떤 행위자만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제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Mah
oney, 2000; 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55).
40) 사실 모든 사건에 선행사건이 있는데, 비교적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외부
로부터의 충격 등이 일시적으로 기존의 조건을 백지화한 상태. 이른바 ‘결정적 전환
점’의 시기임)를 ‘애초’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41) 이러한 것들은 제도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제도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기제는 변화 A를 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기제이기도 하고, 변화 B를 막고 상태를 유지시킬 확률을 높이는 기제이기도 하다.
42) 이러한 메커니즘 중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이른바 ‘경로의존’)만으로 설명한다는 것
은 아니다. 두 가지의 메커니즘(예: 제도측면의 경로의존과 태도측면의 경로의존)으
로 마지막 결과(예: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 제도의 정착)를 설명한 연구도 있다
(Slater, 2010; 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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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가지 ‘정책피드백’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연구 
목적이 있지 않는 한 하나의 메커니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다.43) 예를 들면, 공공부조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합의
를 얻었고,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했고, 전달체계 담당 
공무원을 채용했고, 정권의 합의를 얻었을 경우,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효율성의 메커니즘). 또한 유관기관이나 정권
으로부터 다시 합의를 얻어내야 하고(정당성의 메커니즘), 이미 그 제도
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의 저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권력의 메
커니즘). 아주 좋은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고, 좋은 대안이 생겨도 정권으로부터 합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이익집단을 설득해야 한다. 분석에서는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에 
한정해서 검토하는 것보다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법을 바꾸면 비용이 생김(효율성의 메커니즘)에
도 불구하고 정권으로부터 합의(정당성의 메커니즘의 극복)를 얻어 법을 
바꿨다” 등 결정적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 정당성, 권력의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다
른 선택지의 발생확률을 배제해가므로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후속단계
의 충분조건이 되고, 결국 필요충분조건이 된다(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83).
  분석에서 ‘정책피드백’ 파악작업이란 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특정 패턴(regular patterns)을 분석하고, 그 나라의 어떤 특징을 재생
산44)했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작업이다(Bengtsson and Ruonavaara, 20
17: 53)45).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자주 나타난 행위자의 행동패턴을 
43) 추상적으로 “권력에 따른 사회메커니즘이란 무엇인가?”를 연구주제로 삼는 연구라면 
그러한 접근방법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처럼 사례(한국 또는 일본의 공공
부조제도 발전과정)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어느 하나의 사회메커니즘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더군다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연구의 경우 
역시 순수히 권력에 따른 사회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 효율을 위한 사회메커니즘이나 
정당성에 의한 사회메커니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회메커니즘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44) 비교역사분석의 연구자들은 애초의 상태를 점차 영구화한 ‘연속과정(continuous 
process)’, 애초의 상태를 계속 증폭시킨 ‘자기강화과정(self-amplifying process)’, 
애초의 상태를 점차 무너뜨린 ‘자기침식과정(self-eroding process)’, 애초의 상태에 
반발하는 후속사건으로 발생한 ‘반작용과정(reactive process)’ 등 다양한 과정을 제
시해왔다(Falleti and Mahoney, 2015: 220-223).
45) 요인 A가 반복적으로 결과 Y를 일으켰다는 것에는, 일정한 요인 A(constant cause. 
예: 정당의 입장)가 어떨 때는 요인 B(time-variant. 예: 정당의 입장을 대통령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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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이를 관찰 할 수 있다(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54). 
그리고 사회정책의 경우, 행정기관이 재정문제를 들어 반복적으로 제도 
발전을 막았던 사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제도의 변화
1) ‘결정적 전환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우 권력의 분립과 이익집단의 저항이 
제도의 변화를 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찰스 린드블롬(Charles Lindblo
m)은 “애초의 상태로부터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 사회정책의 유일한 
변화 패턴”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의 
역사를 추적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전개해왔다
(Lindblom, 1959; Béland and Powell, 2016: 133).
  점진적인 변화에 치중하는 이러한 전통을 극복한 것은 ‘단속균형(punc
tuated equilibrium)’46)의 논의였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했다가 외
부적 충격을 받아 급격히 바뀌고, 다시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모습을 제
시한 것이다.47). 즉, 한번 정착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은 
예전과 마찬가지이지만, 제도가 바뀌는 짧은 시기를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피터 홀(Peter Hall)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이 
연구는 먼저 정책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음에 정책 조건과 정책 수
단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정책 조건,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목적 모두가 바뀐다는,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순차적 변화를 포착한다(H
받아들인 사건)와 결합하고, 어떤 때는 C(time-variant. 예: 정당의 입장을 어떤 대
통령 B가 받아들인 사건)와 결합해서 결과 Y를 일으킨 사례 등이 있다(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80).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한 제도에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에서 ‘침식과정’이 나타나고 
보충원칙에서 ‘재생산과정’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
46) 사회복지제도의 연구도 이러한 변화를 ‘paradigm change’(Hall, 1993), 
‘transformative change’(Palier, 2005), ‘path-breaking change’(Ross, 2008), 
‘system shift’(Hinrichs and Kangas, 2003), ‘regime change’(Waddan, 2011), 
‘nonincremental change’(Wilsford, 2010)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Béland and 
Powell, 2016: 135).
47) 마치 팽이가 한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발로 차여서 다른 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시 머물게 되는 모습과 같다(Béland and Powell, 201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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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1993; Béland and Powell, 2016: 135). 정치학에서 말하는 ‘단속균
형’48)이란 제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급격히 바뀌고 다시 안정적인 상태
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바뀌는 
짧은 시기를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라고 불렀다.
  ‘결정적 전환점’이란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
존 제도에 의한 정치적 제약이 풀리는 시기이며, “행위자의 선택이 결과
를 바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비교적 짧은 시기”이다(Capoccia and 
Kelemen, 2007: 348; Capoccia, 2016: 91). ‘정책피드백’이 강력히 작동
하는 ‘경로의존’의 시기와 달리 ‘결정적 전환점’의 시기는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열린 시기”이다(Capoccia, 2016: 98). ‘결
정적 전환점’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 전환점’의 시기에 그 때까지 닫혀 
있었던 다양한 가능성이 갑자기 열리기 때문이고, ‘결정적 전환점’을 지
나면 다시 다른 가능성이 닫히기 때문이다(Mahoney, Mohamedali, and N
guyen, 2016: 77). 이는 예전의 ‘정책피드백’이 풀렸을 때부터 새로운 
‘정책피드백’이 다시 발생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기이고(Fioretos, Falle
ti, and Sheingate, 2016: 10), ‘결정적 전환점’이란 주로 전쟁, 쿠데
타, 대공황처럼 기존 제도와 사회환경의 괴리가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결정적 전환점’에 대한 논의는 정치학분야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제
도주의에서 가장 발달하였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 중에서도 긴 전통
을 가진다(Capoccia, 2016: 89-90). 먼저 ‘결정적 전환점’ 논의의 원조
는 1960년대의 서구의 정당시스템의 다양성을 이전(‘결정적 전환점’) 시
기의 각국의 차이로 설명한 마틴 립세트(Martin Lipset)와 스타인 로칸
(Stein Rokkan)의 연구이다(Lipset and Rokkan, 1967). 이어서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루스 컬리어(Ruth Collier)와 데
이비드 컬리어(David Collier)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노동자를 조직화
하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결정적 전환점’)에 정부주도(a state-led)로 
조직화한 나라와 정당주도(a party-led)로 조직화한 나라 사이에서 이
후의 결과가 크게 갈렸다는 설명으로 주목을 받았다(Collier and Colli
er, 1991). 특히 1990년대 이후의 ‘결정적 전환점’의 연구들은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나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 등 경제학자들은 
48) 원래 순고생물학(paleobiology)의 개념이다(Béland and Powell, 201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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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의 논의를 정치학에 적용해 “‘결정적 전환점’을 계기로 ‘경로
의존’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펼쳐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 틀을 발전시
켰다(Arthur, 1989; North, 1990; Collier and Collier, 1991: 27; Pie
rson, 2004: 17-18; Capoccia, 2016: 90).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는 대체로 정치, 경제, 사회의 격동기에 제도
가 크게 변하는 양상을 그려내지만, 사실 그러한 격동기에 변하지 않는 
제도도 있으므로(Streeck and Thelen: 2005: 8,9), “제도가 변하는 시
기”라기보다 “제도 변화를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Capoccia, 2016: 91). 이와 마찬가지로 ‘결정적 전환점’의 논
의를 보면, “‘결정적 전환점’에서의 작은 사건이 나중에 큰 결과 차이를 
낳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결정적 전환점’에서도 정치적 권력이 강한 행
위자의 결정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집요하게 ‘작은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Capoccia, 2016: 91).
  ‘결정적 전환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정적 전환점’ 시기의 어
떤 조건(사회경제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연구와 ‘결정적 전환점’ 시기의 
행위자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연구로 크게 갈리지만, 전자는 행위자들
(예: 정치인)의 행동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도
외시하는 경향이 있고,49) 후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아 행위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Capoccia, 2016: 94). 그러나 치밀하게 ‘결정적 전
환점’의 시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도변화의 원인을 장기간의 축적이 아니라 짧은 기간의 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행위자들이 원하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봐도 바람직하지 않았던 결정이 나타난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Capoccia, 2016: 96).
  특히 대공황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제도 변화를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는 시기”에 ‘결정적 전환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49) 행위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제도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행위자는 어떤 조건 하에
서 선택할 만한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자가 선호하는 선택지를 선택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행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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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자의 움직임이나 행위자들 간의 연대, 그리고 여론의 영향이 크
게 활성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Capoccia, 2016: 98-99). 예를 들면 
경제위기에 빠지면 국제기구, 학회, 관료, 정치인 등 행위자들은 급속히 
연대하고 새로운 정책 틀을 내걸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움직일 
수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는 ‘결정적 전환점’의 시기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근본적 전환을 꽤할 수도 있다. 평소에 제도적 변화를 억제
하는 힘이 강한 나라(예: 선진국)를 분석할 때일수록 ‘결정적 전환점’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복수의 나라에 동시에 ‘결정적 전환점’
을 일으킨 사례(예: 세계전쟁, 대공황)의 경우, 그 시기의 각국의 정치
적 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환경과 행위자
들의 상호작용이 각국을 서로 다른 경로에 이끌어 간 과정을 설명하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Thelen, 1999: 388-392).
  ‘결정적 전환점’을 찾을 때는 1차적으로 ‘정책피드백’이 끊긴 ‘결정적 
전환점’의 시기를 파악한다.50)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선행사건
이 후속사건을 제약하는 과정이 이어지지만,51) 그러한 제약이 어느 시
점에서 풀리는 시기가 있으므로 ‘결정적 전환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결
정적 전환점’이란 앞으로 일어날 결과의 폭이 극적으로 늘어났다가 한 
순간에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한 결과를 향하는 경로로 들
어가는 시기이다(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77). 따라서 ‘결
정적 전환점’을 사건이 아니라 시기로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Collie
r and Collier, 1991: 29). 사회메커니즘의 작동이 끊긴 시기와 그 원
인을 찾는 것이 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결정적 전환점’의 시기인지는 신중히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사례를 관찰하면 그 제도를 형성시킨 필요조건은 무수히 많
지만, 대부분의 조건들은 마지막 결과를 불러일으킨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마지막 결과를 일으킨 충분조건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
면 1827년 영국수상 조지 캐닝(George Canning)의 급사 직후의 시기는 
영국 정치개혁의 필요조건이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었다(Ertman, 201
50)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제도분석에서 발전해왔다(Capoccia, 
2016: 99). 원래 ‘결로의존’(‘정책피드백’)의 논의와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는 별도로 
나온 논의이지만, 어떤 ‘경로의존’이 ‘결정적 전환점’에서 끊기고 이후 새로운 ‘경로의
존’이 발생한다는 논의로 두 개 개념을 융합한 연구가 이어져왔다(Collier and 
Collier, 1991: 27).
51) 이것이 이른바 ‘경로의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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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즉, 권력자의 급사는 영국정치의 개혁 가능성을 열었으나, 영국의 
제도개혁 방향을 생성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아닌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독특한 보건의료시장, 교육시장, 
장기요양시장이 있었다는 것도 선행조건이었을 뿐, 결정적인 것은 특정
한 시장개혁을 일으킬 정치상황의 등장이다(Gingrich, 2011; 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79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에 집중하여 제도변화의 과정을 경로
의존 혹은 단절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파악하기보다 중첩적이고 
동태적인 제도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허
용창, 2017, 135). 즉,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를 제도변화를 구속하는 
제약이 풀린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로서 파악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이를 이전의 경로의존을 완전히 벗어나고 이후의 제도변화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점진적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가 ‘정책피드백’과 ‘결정적 전환점’에 대한 논의에 새
로운 주장을 추가한 시기는 2000년대이다.52) 그 새로운 주장이 바로 ‘점
진적 변화(gradual change)’53)이다. 즉, “법률은 쉽게 안 바뀐다”는 기
존의 주장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법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논의이다. ‘점진적 변화’의 논의의 핵심
은 통과하기 어려운 입법절차를 우회해서 나타나는 제도 변화를 제시한
다는 점이다. “법률은 바뀌지 않더라도 제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54) 이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결정적 전환점’에서 말하는 외생적 충격에 의한 제도 변화는 동유럽 국가의 복지개
혁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점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
다(Béland and Powell, 2016: 140).
53) incremental change’, gradual change, endogenous change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
다.
54) ‘점진적 변화’의 논의가 나타나면서 제도 변화를 설명할 때 제도의 출발점(‘결정적 
전환점’의 시기)에 주목할 이유가 적어졌다(Capoccia, 2016: 101). 제도가 나중에도 
변한다면 처음의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변화를 억제하
는 힘이 약해지는 시기”인 ‘결정적 전환점’을 검증하지 않으면 결정적 사실을 놓칠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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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법률이 바뀌지 않아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 법률의 실
상이 바뀐다. 이른바, ‘표류(drift)’이다. 즉, 법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
구하고 법을 둘러싼 환경이 변해 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변
화이다(Streeck and Thelen, 2005: 31). ‘표류’는 새로운 사회위험의 등
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급여를 확장하지 않았던 1980년대, 1990년대
의 미국의 사례로 잘 알려지고 있다(Hacker, 2005: 49). 실업보험제도
가 서비스 노동자의 급증을 방관했으므로 실업보험제도의 대상범위가 상
대적으로 축소한 것이다(Hacker, 2005: 44).
  ‘표류’는 제도 삭감의 정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목 받은 주장이기 
때문에, 제도 삭감을 위한 전략으로 지적 받을 때가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례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급여수준과 
물가의 연동을 동결시키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을 떨어뜨리는 ‘표류’는 
확실히 제도 삭감이지만, 반대로 일반국민의 소득이 떨어져가고 있을 
때,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는 ‘표류’는 제도 확대이다. ‘표류’는 제도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해서 제도의 효과를 바꾸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제도
에 대한 무관심을 이용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일반국민의 임금수준과 연동되는 복지급여의 급여수준을 일반국민의 
임금수준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결한다면, 이는 급여수준의 상승과 마찬
가지의 효과를 보인다.
  둘째, 법률이 바뀌지 않아도 법률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제도가 바뀐
다(Streeck and Thelen, 2005: 31). 이른바 ‘전환(conversion)’이다. 예
를 들어서 공적 연금제도가 중소기업을 임의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기업의 인식이 바뀌면 공적연금제도의 모습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공공부조제도가 지자체의 일선공무원(street-level bureauc
racy)에게 수급자 선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경우 일선공무원의 해
석이 바뀌면 공공부조제도의 모습이 바뀐다. 정책결정자가 애초에 예상
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법률의 규정이 애매하면 애매할
수록 이러한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Thelen, 2003: 228-230; Ha
cker, 2005: 47). 제도의 규칙이 애매할 수 있고,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제도의 애초의 목적과 제도의 실태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논의이다. 정책결정자의 해석과 실시기관의 해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환’ 역시 제도 삭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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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제도 확대의 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전까지 잘 활용되지 않았던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
우가 있다.
  셋째, 법률이 바뀌지 않아도 비슷한 법률이 생기면 제도의 역할이 축
소할 수 있다. 이른바 ‘층화(layering)’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적 
연금(Social Security)은 삭감에 저항하는 강고한 제도였으나 민간연금
제도의 확대로 존재감이 약해졌다. 민간연금제도가 생겨서 공적 연금제
도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Streeck and Thelen, 2005: 25). 비슷한 법률
이 생기면 법을 지지하는 이익집단이 분열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
스와 민간서비스의 관계도 마찬 가지이다(Thelen, 2003: 227). 이는 하
나의 제도만이 아니라 몇 개 제도를 함께 보는 주장과 부합하다(Pierson 
and Skocpol, 2002: 696; Mahoney and Thelen, 2010: 9). ‘층화’는 미국
에서 1980년대 전반의 레이건 정권이나 1990년대 후반의 공화당정권이 
민간급여를 장려했던 시절에 나타난 제도 변화로 유명하다(Hacker, 200
5: 49). ‘층화’의 경우, 기존의 법률과 경합하는 새로운 법률이 생기면
서 기존 법률의 지지자가 줄어드는 사례로 유명하지만, 같은 법률 안에 
기존의 규정과 경합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법률의 성격이 바뀌는 사
례도 ‘층화’라고 볼 수 있다(Streeck and Thelen, 2005: 31).
  캐서린 시렌, 제이콥 해커(Jacob Hacker), 제임스 마호니(James Maho
ney), 폴 피어슨의 논의를 보면 그들은 주로 ‘현상유지의 압력’, ‘제도의 
명확도’,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주목해서 제도 변화를 설명한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유지의 압력’이란 제도를 바꾸기 위해 많은 행위자의 찬성
이 필요하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면 ‘현상유지
의 압력’이 크다는 논의이다. 거꾸로 말하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소수의 
행위자의 찬성만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작으면 ‘현상유지의 압력’이 작다는 것이다. 이는 ‘거부권 행사자(veto p
layer)’의 논의(Tsebelis, 1995: 289)를 바탕으로 한 논의이다(Hacker, 
2005: 47).
  둘째, ‘제도의 명확도’란, 예를 들어 법률의 규정이 명확할수록 ‘전환’
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법률의 규정이 애매하면 실시기
관에 의한 재량적 집행으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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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precision)’의 논의(Abbott, Keohane, Moravcsik, Slaughter, and Sn
idal, 2000: 412-415)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Hacker, Pierson, and The
len, 2015: 188,189).
  셋째, ‘제도와 현실의 괴리’란 법이 바뀌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 명확
해도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표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Hacker, 
2005: 45).
  이는 분석 대상인 법률의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제도변화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유지의 압력’의 경우 분석대상인 법률의 조
문뿐 아니라 입법절차나 정치의 구도를 봐야 알 수 있고, ‘제도의 명확
도’의 경우 법률의 조문뿐 아니라 실시기관의 운용실태를 봐야 알 수 있
고,55)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의 경우 법률의 조문뿐 아니라 제도
와 사회환경의 괴리에 주목해야 알 수 있다. 즉 ‘현상유지의 압력’, ‘제
도의 명확도’,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 전통적 역사적 제도주의
에서 ‘일정하다(constant)’고 가정해온 제도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변
수(variable)’로 보고 새로운 논의를 보완한 것이다(Capoccia, 2016: 9
9,100).
  특히 이러한 ‘변수’에 주목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행위자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상유지의 압력’, ‘제도의 명확도’, 그리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는 조건이 저절로 이러한 ‘점진적 변화’를 발생시
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동을 매개하고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법 규정이 명확해서 기존 법에 손대지 못하지만 
현상유지의 압력이 약할 때 대놓고 법 ‘폐지’를 꾀하는 ‘반란자(Insurrec
tionaries)’, 법을 바꾸지 못하지만 법의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서 법과 
사회환경의 괴리를 극대화시켜 ‘표류’를 꾀하는 ‘기생하는 행위자(Symbio
nts)’, 현상유지의 압력이 강한데다가 법 규정이 명확해서 법에 손대지 
못할 때 ‘층화’로 몰래 법률을 침식시키는 ‘불온한 행위자(Subversives
)’, 법 규정이 애매하고 현상유지의 압력도 약할 때 ‘전환’으로 몰래 법
의 기능을 바꾸는 ‘기회주의자(Oppotunists)’ 등 행위자의 행동을 설명
해서 ‘점진적 변화’를 부각시키는 것이다(Mahoney and Thelen: 2010: 2
8, 29).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들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예: 
연대),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제도 
55) 법률을 보면 그 법 규정의 ‘명확도’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전환’이 발생했는지는 실
시기관의 운용실태와 정책결정자의 애초의 목적을 비교해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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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설명하는 논의를 전개한다(Mahoney and Thelen: 2010: 30-32). 
역사적 제도주의를 견인한 폴 피어슨은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권력자원
론(power resource theory)의 설명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Korpi, 2
003: 590), 현재 자신의 연구를 ‘제도적 분석과 권력자원론의 하이브리
드(hybrid)’라고 할 정도로 계급정치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Lynch and 
Rhodes, 2016: 427). 이러한 흐름 역시 ‘점진적 변화’의 논의와 함께 행
위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 경쟁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측면을 방치하고 있다”, “제도를 행위
자의 창조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
을 받아왔으나56)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킨 것
이다(Lynch and Rhodes, 2016: 423,424,431).
  ‘점진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대체로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특히 ‘표류’와 ‘전환’이 흔히 일어난다(Hacker, Pierson, and Thelen, 20
15). 미국의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
처럼 법률의 폐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선진복지
국가에서는 드물기 때문이다(Hacker, 2005: 48). 또한 기존 제도와 경
합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제도에 새로운 규정을 넣는 ‘층화’ 역시 
기존 법률의 개정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수반하는 변화이므로 ‘표
류’와 ‘전환’보다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피드백’이 있는 것처
럼, 정책결정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점진적 제도변화’ 역시 존재한
다. 즉, ‘점진적 변화’ 역시 행위자의 의도적 전략이 아닐 수 있다. 예
를 들어서 ‘표류’의 경우, 행위자가 일부러 제도를 방치한 결과일 수 있
고, 행위자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다(Lynch a
nd Rhodes, 2016: 429). ‘전환’의 경우 역시 제도를 만든 정책결정자
(예, 중앙정부, 정치인, 관료)의 해석과 집행기관(예: 지방정부, 일선공
무원)의 해석 차이일 수 있다. 행위자에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자
56) 첫 번째로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이나 ‘정책피드백’에 과도하게 주목하
는 나머지 정쟁(political contestation)이나 행위자의 반응(actors reflexivity)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Immergut, 2008: 355). 두 번째로 행위자
들이 제도를 혁신하고(innovation), 손보고(recraft), 재결합(recombining)하는 역
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Crouch, 2007). 세 번째로 제도유지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나머지 제도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Peters, Pierre, and King, 
2005: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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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었는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행위자들과 배경요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였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정책피드백’의 논의와 ‘점진적 변화’의 논의의 관계를 보면, ‘점
진적 변화’의 논의는 ‘정책피드백’이나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를 배제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다(Lynch and Rhodes, 2016: 42
7). “제도가 정착하고 ‘정책피드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경로로 들어간다”는 ‘정책피드백’의 논의에 “정치적 행위자가 지
속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가령 법이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제도는 바뀐
다”는 시각을 보완한 것이다. 즉, 사회환경과 제도의 괴리가 적고, 행위
자들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며, 정부가 제도 집행과정의 해석을 충분
히 통제하고 있으면 여전히 ‘정책피드백’의 논의가 설명력을 보인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표류’와 ‘전환’을 비롯한 ‘점진적 변화’가 설명력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정적 전환점’ A(법 제정 기회)에서 제도가 생긴 후 ‘점진
적 변화’로 제도가 별로 바뀌지 않고 결국 다음의 ‘결정적 전환점’ B(법 
개정의 기회)에서 제도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바뀐 사례의 경우, 그 사
례에서 애초에 제도를 형성한 ‘결정적 전환점’ A와 그 이후에 제도가 변
한 ‘결정적 전환점’ B, 그리고 두 개 ‘결정적 전환점’ 사이에서 제도를 
유지시킨 ‘정책피드백’의 설명력이 높은 것이다.
  한편으로 ‘결정적 전환점’ A(법 제정의 기회)에서 제도가 생긴 후 ‘점
진적 변화’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제도가 변화한 사례의 경우 ‘점진적 변
화’ A가 설명력을 가질 것이며, ‘결정적 전환점’ A 이후의 ‘정책피드백’의 
설명력은 낮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이는 “‘결정적 전환점’ 없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해석이 될 것이다(Lynch and Rhodes, 2016: 427). ‘점진적 
변화’로 제도가 결국 크게 바뀔 수 있다면 애초의 ‘결정적 전환점’의 설
명력은 낮다(Capoccia, 2016: 101). 그러나 ‘결정적 전환점’과 그 이후
의 ‘정책피드백’에 따른 ‘경로의존’의 설명력이 높은 것인지, 혹은 ‘점진
적 변화’의 설명력이 높은 것인지를 검증하려면, 둘 모두를 검증할 필요
가 있다.
  여기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점진적 변화’를 파악할 때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표류’의 경우 법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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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법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이며, ‘표류’의 정의는 “법을 둘러싼 환
경이 변했고, 행위자들(예: 관료)이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
고 있으며, 정책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대안이나 제도 수
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Hacker, Pierson, Thelen, 2015: 184; Rocc
o and Thurston, 2014: 47).
  두 번째로 ‘전환’의 경우 기존 법의 방향, 해석, 적용 대상이 바뀌는 
경우이고, ‘표류’와 마찬가지로 법의 외관은 바뀌지 않지만, ‘표류’와 달
리 법을 재해석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현장공무원의 재량으로 
‘현장에서’ 법의 목적과 상이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전환’의 정의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법 규정이 애매하고, 
법의 애초의 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장했으며, 
정치적 행위자가 법의 기능을 바꾸고, 법의 공식적 규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Hacker, Pierson, Thelen, 2015: 185; Rocco and Thursto
n, 2014: 48).
  세 번째로 ‘층화’의 경우 법 규정의 애매함을 이용해서 법 규정을 새
롭게 해석(‘전환’)하거나 , 법의 집행을 방치(‘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대안을 심어서 기존제도를 침식하는 경우이다. ‘층화’의 정의는 
다른 경로를 증설하고, 행위자의 지지를 기존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옮
기게 하며, 애초의 제도의 예산이나 행정부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다
(Rocco and Thurston, 2014: 48).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력
1. 복지국가 논의 중의 평가
  197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 각국의 복지국가 발전경로가 갈리면서 그
러한 각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정받은 것이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과 역사적 제도주의이며, 전자의 경우 마르크스주의
자의 시장관계에서의 갈등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자본주의시스
템의 특징을 정의해 좌파 행위자의 승리로 복지국가가 나타난다고 주장
하고, 후자의 경우 주로 미국을 무대로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
n)와 초기의 제도발전이야말로 제도발전에서 중요하다57)고 주장한다(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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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rich, 2015: 70,71).58)
  그러나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정치경제가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설명도 
시련을 겪었다. 즉, 새로운 우파와 새로운 좌파가 나타났고, 공적연금과 
실업보험이 축소했고,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체제 차이를 불문하
고 가족급여가 증가했다. 이때 권력자원론의 대표자 발테르 코르피(Walt
er Korpi)와 요아힘 팔메(Joakim Palme) 는 “노조와 좌파정당의 권력자
원이 재정긴축(austerity)의 시대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으나(Korpi and Palme, 2003), “좌파가 약해진 나라에서 왜 복
지국가가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강력한 좌파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왜 근본적 개혁이 발생한 것인가?”라는 반론을 받았다(Gingrich, 2015: 
83). 이때 혼란을 정리한 것이 폴 피어슨이다. 폴 피어슨(Pierson, 199
6)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비
용’으로 복지국가의 변천을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Gingrich, 2015: 83). 
권력자원론은 주로 발테르 코르피의 저작(Korpi, 1983)을 통해서 “좌파
정권과 노조가 사회정책을 확대시킨다”는 주장을 퍼뜨렸으나, 이러한 편
파성(partisan)의 논리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접근방법은 점차 어려움
에 부딪히기 시작했다(Jessoula, Kubisa, Madana, and Zielenska, 201
4: 129,130).
  더군다나 노조나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낮은 한국과 일본을 분석하는 
본 논문의 경우, 전적으로 권력자원론의 논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미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성숙해진 지금은 오히려 제
도의 특성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장점이 드러난다(宮本太郎, 19
99: 44).
  보통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과정의 절차와 정치구도의 분석이다. 둘째, 그러한 입
법과정과 관련된 절차가 이익집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셋째, ‘과
정추적(process tracing)’, ‘장기간에 걸친 분석’, ‘행위자, 행위자들 간
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과 정치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상호작
57) 예를 들면, 민주화의 타이밍이 상이한 정치적 연대(political coalition)를 생성시
킨다고 주장한다.
58) 그러나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의 힘으로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면 왜 우파의 힘으로
도 복지국가(예: Bismarckian Germany)가 나타나는가?”는 반론을 받았고, 역사적 제
도주의의 경우 “제도가 정치를 만든다면, 무엇이 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결국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투쟁인가?”라는 반론을 받았다(Gingrich, 201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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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석’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이다. 넷째, ‘정책피드백’, 
‘경로의존’, ‘결정적 전환점’, ‘점진적 변화’ 등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이
다(Lynch and Rhodes, 2016: 422).
2. 신제제도주의 중의 평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제도가 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그러한 인식이 사라졌다
(Steinmo, 2008: 119). 이후 정치학자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법칙’에 관
심을 가졌고, 행동주의와 거대이론(grand theory)59)이라는 두 가지 이
론이 조류를 형성했다. 전자는 “왜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가 있는 반면
에 빈곤이 만연하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물질을 분해해서 실험
하는 화학분야처럼 대상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했
고, 후자는 세부적인 부분이나 개별제도를 고려하기보다 현상을 한 마디
로 설명하는 거대한 힘(great force)을 찾았다(Steinmo, 2008: 121).
  그러나 산으로 내린 빗방울이 어떤 강을 형성하는 원인을 설명할 때 
물의 특성이나 지구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형을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 것
처럼, 개개인의 행동이나 거대한 힘보다 제도에 주목하는 설명이 인기를 
얻었다. 특히 “혁명 전의 제도가 그 나라의 혁명을 규정했다”는 시다 스
카치폴의 연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자세한 변수보다 현실 사례
에 주목하는 연구가 늘었다(Skocpol, 1979; Steinmo, 2008: 123).60)
  이후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늘었으며, 그들은 제도가 형성한 행
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변수의 조건이 같은데도 제도에 따라 다른 결
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면, 스벤 스테
인모(Sven Steinmo)는 “왜 각국의 복지지출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에 “국민의 선호나 정치문화 차이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
웠으나, 국민의 태도는 이를 설명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
느 나라의 국민이든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59) 마르크스주의(Marxist),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t), 시스템이론
(System Theorist),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ist),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ist) 등이다.
60) 밝혀지고 나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를 연구하는 미국 사회학자들을 상당히 놀
라게 한 발견이었다(Steinmo, 200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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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예산시스템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각국의 국가예산시스템을 고
려했으나 이것 또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스웨덴의 조세시스템은 빈
곤층이나 노동자계급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고 있었고, 미국이 오
히려 진보적(progressive) 조세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결국 그는 스
웨덴과 미국의 차이를 ‘조합주의적 정책결정방식(스웨덴)’과 ‘파편적이고 
다원주의적 정책결정방식(미국)’의 차이라고 설명했다(Steinmo, 1993; S
teinmo, 2008: 124,125). 즉, 이러한 제도분석은 어떤 논의나 방법론을 
제시한다기보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제도구조가 
정치적 성과나 정치적 선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행동주의나 거대이론이 많은 국가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
과 변수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공통점을 강
조하였지만, 이들은 개인과 집단의 특성, 태도, 행동이나 거대한 힘에 
초점을 맞추는 나머지 행동의 ‘장(arena. 즉, 제도)’을 간과하였다. 그
래서 각국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비롯한 신
제도주의는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등장하였고, 행동주의
자들과 이론적 관심을 공유하면서 제도가 사회현상을 제약하고 형성하는 
기제로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Thelen and Steinmo, 1992: 
5).
  제도에 주목하는 ‘신제도주의’ 학파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
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
lism),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의 
세 개 학파로 구분된다(Hall and Taylor, 1996: 936). 이중, 역사적 제
도주의는 과거를 재생산하는 ‘정책피드백’의 논의나 ‘경로의존성’의 개념
을 발전시켜왔다.
  피터 홀(Peter Hall)과 로즈마리 테일러(Rosemary Taylor)의 연구에 
의하면 세 학파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을 “합리적으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제도를 각 행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이자 균형점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적신호
를 무시하지 않는 인간의 비효율적인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행위자들
에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제도가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Hall and Taylor, 1996: 951,952).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게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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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인간의 이성적인 행동을 가정하여 모델을 설계하
고 연역적으로 각 행위자의 행동의 균형점을 찾는 접근방법이다(Hall an
d Taylor, 1996: 951). 또한 현실의 제도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행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일 수 있는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
도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이라고 보는 점에서 비현실
적이다(Hall and Taylor, 1996: 952,953).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비
교적 동등한 처지에서 규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행위자들만 있는 사례에
서 설명력을 보인다(Hall and Taylor, 1996: 953)
  둘째,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가정하
는 합리적 선택주의와 달리 규범을 따라 행동하거나 타인을 모범 삼아 
행동하는 개인을 가정한다. 따라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도 적신호를 무
시하지 않는 인간의 비효율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고, 자기 나라에 맞
는 제도인지를 검토하기도 전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따라하는 사례를 잘 
설명한다(Hall and Taylor, 1996: 951,954). 그러나 규범이나 모방에 
주목할 뿐 실제 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투쟁
을 도외시하고, 아무 장벽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Hall 
and Taylor, 1996: 954).
  셋째로, 역사적 제도주의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가정
하는 합리적 선택주의와 달리 자기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개인을 가정한다(Thelen and Steinmo, 1992: 7).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만드는 행위자에 주목하는 점에서 합리적 선
택 제도주의와 비슷하지만, 기존 제도로 인한 권력분포의 불균형이 존재
한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다르다(Hall and Tayl
or, 1996: 954).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존 제도에 주목하기 때문에 ‘경로
의존’이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합리적 선택주의는 모델을 설계하고 연역
적으로 행위자들의 균형점으로서의 제도를 설명하는 반면, 역사적 제도
주의는 행위자의 실제 역사적 행동으로 제도의 변천을 설명한다(Hall an
d Taylor, 1996: 95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처럼 행위자의 이성적 행
동과 그들이 취할 전략을 가정한 모델을 설계해서 연역법으로 행위자들
의 균형점을 찾으면 균형점이 복수로 나타날 수 있으나, 합리적 선택 제
도주의는 그 중 특정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정보를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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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Hall and Taylor, 1996: 954,955). 다만 역사적 제도주의의 단점
은 귀납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일반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는 점이다(Hall and Taylor, 1996: 955).
  이와 같이 세 개 학파는 제도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접근방법이다. 이중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행동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는 점에서 비슷하지
만, 그 접근방법과 연구목적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합리적 선택 제도주
의가 행위자의 합리적 전략과 행동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행위
자의 행동과 그 정치적 성과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추정(예: 게임이론)하
는 반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실제 행동(예: 관료나 정치인의 
증언)을 자료로 실제로 이루어진 선택을 서술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는 합리적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설명력이 높은 모델
을 개발하는 연역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후자는 실제 인간행동에 대한 
정보를 모우고 사실을 밝혀내는 귀납법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전
자가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반면, 후자가 인간의 행동을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나 완
전히 경합하는 논의는 아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실제 원
인을 찾는 논문이므로 세 가지 접근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
는 데 좋은 접근방법이지만, 정보량이나 관점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우
려되므로 신중한 자료수집과 비판적 사고로 주관적 해석의 단점을 최소
화하고자 한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마지막으로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확인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
의 경우 이익집단이나 좌파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익집단, 좌파정당
과 공공부조제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당사자가 취약하므로 이익집단의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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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 공공부조제도의 당사자의 경우 경제력이 약해서 운동에 투입할 
여력이 없고, 속성이 다양해서 연대하기 힘들고, 탈수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Natili, 2018: 117).
  둘째,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취약하므로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거나 확장할 명확한 동기가 없다(Natili, 2018: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
는, 생명에 직결하는 제도이므로 쉽게 삭감할 수는 없으며, 우파이든 좌
파이든 “공공부조제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Natili, 201
8: 118). 즉, 공공부조제도는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선호가 명확히 갈리
는 제도가 아니다. 좌파가 “다른 사회보험을 소홀히 해서 공공부조제도
로 소극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고, 우파가 “비교적 
저렴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공공부조제도를 추진할 수도 있다(Jessoul
a, Kubisa, Madana, and Zielenska, 2014: 130). 좌파가 공공부조제도
를 추진한다는 의견, 좌파는 노동자를 보호할 뿐 공공부조제도를 옹호하
지 않는다는 의견, 좌파는 공공부조제도를 우선하지는 않지만 공공부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Noël, 2018: 6,7).
  셋째, 노동자는 공공부조제도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즉, 노동조합은 공공부조제도를 확충할 바에야 사회보험에 재
정을 투입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Jessoula, Kubisa, Madana, and Ziele
nska, 2014: 130; Natili, 2018: 118).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
산조사방식의 현금급여를 지지할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 비정규직이나 저
임금노동자가 늘어나면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지지도도 바뀔 수 있다(Jes
soula, Kubisa, Madana, and Zielenska, 2014: 130). 한편으로 노동조
합이 공공부조제도를 우선하지 않아도 시민단체가 공공부조제도를 옹호
한다는 의견도 있다(Noël, 2018: 6).
  넷째, 공공부조제도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역 간의 빈
부격차가 클 경우 부유한 지역은 공공부조제도 도입이나 확장에 반대할 
수도 있다. 사실 이탈리아의 경우 부유한 북부지방을 정치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공공부조제도에 반대해서 공공부조제도를 중지시켰다(Jessoula, 
Kubisa, Madana, and Zielenska, 2014: 140).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세
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재무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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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공공부조제도 역시 고착효과(전환비용)가 작동하기 때문에, 
쉽게 삭감할 수는 없다. 예컨대 스웨덴은 실업보험과 상병보험을 삭감했
으나 공공부조제도를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스웨덴
에서 공공부조제도를 개혁하려면 전달체계 개혁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Angelin, Johansson, and Koch: 2014: 175).
  여섯째,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자산조사프로그램이 재정긴
축의 시대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논의가 없고, 공공부
조제도를 확장할 정부의 동기에 대한 논의도 명확하지 않다(Natili, 20
18: 117).
  하지만, 공공부조 개혁은 다른 복지개혁에 비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가
장 약한 제도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복지축소기에 힘겨운 연금개혁이나 
건강보험개혁을 미루고 공공부조제도를 공격할 공산도 크다. 위와 같이 
공공부조제도는 이익집단, 당파정치, 국민의 지지의 설명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역사에 의거해 실제 변화를 관찰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하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
으나(안병영, 2000; 박윤영, 2001; 김영순, 2005; 문진영, 2008; 김영
순·권순미, 2008).61) 일본의 경우 대부분 동향 소개 수준이다.62)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행위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쟁점을 분석하고 시민활동의 증가, 관료정치의 갈등, 
경제부처의 전략,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연
구가 주목을 모았다(안병영, 2000; 문진영, 2008). 그리고 Kingdon(198
4)의 ‘정책의 창’ 모델을 적용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타이밍
에 주목한 연구, 즉 시민단체나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외환위기의 충격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책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 각
각의 흐름이 합류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주목한 연구가 나타나기도 했다(박윤영, 2001). 한편으로 시민활동의 영
61)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일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下村幸仁, 
2005; 五石敬路, 2013). 한국 연구자가 이를 일본어로 소개하기도 했다(キム·スヒョ
ン, 1999; 金明中, 2004).
62) 여기서 1990년대 이후의 ‘생활보호법’ 개정 동향에 대한 논문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면 清水浩一(1996), 杉村宏(2003), 平野方紹(2003), 駒村康平
(2007), 布川日佐史(2013), 笠木映里(2015), 岩永理恵(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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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후반의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관료정치
가 예전보다 강력히 작동해 근본적 변화를 일정 정도 억제했다는 연구
(김영순, 2005), 정책결정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관료들의 정책전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연구(윤길연·최재훈, 2015), 인터뷰를 실시해 이러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신중히 검토한 연구(김영순·권순미, 
2008)가 있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을 구체화한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허용창, 2017). 이와 같이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은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고,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의 연구를 제외하면, ‘생활보호법’의 
동향과 쟁점을 소개하는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생활보호
법’은 1946년 제정과정부터 1970년까지 역동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의 ‘생활보호법’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
하지만(小山進次郎, 1950; 小山進次郎, 1951; 厚生省, 1981b; 副田義
也, 2014; 菅沼隆·土田武史·岩永理恵·田中聡一郎; 2018), 2000년대 이후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시민단체가 의제설정, 대안제시, 정책결정까
지 참여한 드문 사례인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과 달리, 일
본 ‘생활보호법’의 2000년대 이후 개정과정은 그만큼 눈에 띄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본 ‘생활보호법’의 동향을 설명한 논문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엄격한 자산조사를 비롯한 선별작업이 ‘생활
보호법’의 낙인효과를 키우고 제도의 발전을 막았다는 연구(清水浩一, 1
996), 자립지원과 ‘생활보호법’의 통합 여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杉村
宏, 2003).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동시에 “안이하게 신
청자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자체
를 비판하는 재무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난으로 생활보호 급여 삭감
과 수급규모 축소에 관심을 보이는 후생노동성, ‘새로운 안전망검토회
(新たなセーフティーネット検討会)’를 조직해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생활
보호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한 지자체 수장들(전국지사회·전국
시장회)63) 등 ‘생활보호법’을 둘러싼 주요행위자의 입장에 언급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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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駒村康平, 2007: 56,57)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이루어진 ‘생
활보호법’의 세 가지 논의64)를 정리한 연구(笠木映里, 2015: 378,379),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일본변호사연합
회(日本弁護士連合会), 반빈곤네트워크(反貧困ネットワーク), 연구자모
임 등 2013년 ‘생활보호법’ 개정을 견제하는 집단이 많은 점을 지적한 
연구(岩永理恵, 2015: 28) 등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국회나 전문
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언론에서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제도 개혁으로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없다(岩永理恵, 2015: 30).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연구만큼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나 참여
자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를 비교하는 노력은 드물었다.65)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해외의 사회정책을 파악하고 그 동향을 수시
로 소개하는 노력을 거듭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국가비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교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본 연구자들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제도”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한일비교는커녕 서양과 일본의 비교분석조차 埋橋孝文(1997)가 
처음이었던 것이다(大沢真理, 2004: 9). 아시아국가의 사회복지를 다루
었던 연구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복지가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
한 下平好博(1987)의 연구처럼, 오히려 동아시아의 개발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가 아시아의 기업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 기여해왔
다(末廣昭, 1998; 末廣昭, 2009; 大沢真理, 2004: 17,18). 대체로 동아
시아의 사회복지를 비교하는 연구는 저조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 나타
난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연구들은 각국의 과제를 지적하고 잠정적인 전
망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上村泰裕, 2004: 26,27).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학자가 2002년 12월의 준비모
63) 新たなセーフティーネット検討会(2006)이다.
64) 첫째로 후생노동성의 ‘생활보호제도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生活保護制度のあり
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의 2004년 보고서로부터 출발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도입의 논
의, 둘째로 부정수급문제로부터 출발한 수급 단속의 논의, 셋째로 근로연령층의 증가
로부터 출발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의 논의이다.
65) 한국 연구자가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소개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공공부조제도
를 소개하는 논문은 많지만, 여기서는 그 소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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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거쳐 2005년에 한국과 일본의 복지연구자들을 집필자로 하는 武川
正吾·金淵明(2005)을 출간했다. 그 연구의 내용은 서로 자기 나라의 사
례를 소개하는 수준이었으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토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武川正吾, 2006:　ⅱ).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공적 연
금, 건강보험, 그리고 범주조건 없는 공공부조제도까지 마련한 시점이 1
999년이었다는 점이다. 이때 한국의 복지제도와 일본의 복지제도를 비교
할 수 있는 재료가 겨우 나타난 것이다. 사실 최근에는 위의 연구네트워
크 외에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와 일본사
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일본사회복지학회의 학술교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연구원과 일본 학자의 연구교류로 지속적인 연구교류가 이루어지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를 서로 소개하는 수준의 논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일본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살펴보면서 곳곳에서 한국 공공부조
제도와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이현주, 2006),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 고용보험 수급률, 빈곤율, 공공부조 수급자에 차지하는 
근로능력자 비율 등 양적 측면을 비교한 연구(고이시노리미치, 2011),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변천과 관련지표를 살펴보고 한국 공공부조제도와
의 차이를 예리하게 지적한 연구(노대명·이현주·임완섭·전지현·김근혜·박
광준·고이시노리미치·Finn·Lunt·Hudson, 2014)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집중적인 비교분석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속
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주목해야 할 측면을 지적해왔다.66)
66) 이혜원·이영환·정원오(1998)는 미군정 시기의 정책이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빈곤정






  비교역사분석은 2개 이상의 과정(sequences)을 기술, 분석, 비교하여 
귀납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67) 비교역사분석은 주로 
정치학에서 민주화(democratization), 혁명(revolutions), 근대화(mode
rn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사회동원화(social mobilizatio
n), 민영화(privatization), 노동유연화(flexibilization of labor),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규제화(regulation), 전쟁과 분쟁(war an
d conflict), 평화체제 구축(peace building) 등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
는 분석방법으로 발전해왔으며, 이후 복지국가 비교분석의 틀로도 주목
을 받고 있다(Pierson, 1994; Huber and Stephens, 2010; Falleti and 
Mahoney, 2015: 214; 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47).
  보통 비교역사분석은 “(복수의 사례에서) 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
가?”68), 그리고 “(복수의 사례에서) 어떻게 그러한 과정이 나타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럼으로써 어떤 과정(예: 스웨덴의 최저임금제도 
형성과정)과 다른 어떤 과정(예: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형성과정)을 비교
하여69)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는 원인(예: 스웨덴과 미국의 최저
임금제도 차이를 설명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즉, 과정(예: 최저임금
제도 형성과정)을 구성한 복수의 사건(event. 예: 근로자들의 운동, 경
영자집단의 반대, 노사정 합의)과 그러한 사건들의 집합으로 나타난 결
67) 이러한 방법론은 “통계적 증거나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쓰이는 
방법론”이다(Ruzzene, 2014: 362).
68) “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세울 수도 있다.
69) 역사적으로 한 번만 발생한 ‘과정’과 그 결과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따라서 다른 사례와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Beach and Pedersen, 2013: 28). 따라서 비교역사분석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
살(the assassination of Martin Luther King Jr.)을 암살(an assassination), 대공
황(the Great Depression)을 불경기(a depression), 제1차 세계전쟁(World War Ⅰ)
을 전쟁(a war), 1973년의 칠레의 쿠데타(1973 military coup in Chile)를 군사쿠데
타(a military coup)로 일반화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즉 어떤 과정을 
추상화하고 분석한다(Falleti and Mahoney, 2015: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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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예: 스웨덴의 최저임금제도 형성과정과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형성과
정)를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에 주목하여 결과 차이를 설명하는 원
인(예: 최저임금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와 같
이 과정을 추적하고 비교하는 방법론을 비교과정추적(comparative proc
ess tracing)이라 부르기도 한다(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4
7).
  여기서 비교역사분석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어떤 정치적 결과나 사회적 결과를 
산출한 과정을 추적하여 그 과정을 구성한 사건들을 누락 없이 파악하는 
점이다. 즉, 자세히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구성한 중요한 사건을 
분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비교역사분석의 기본분석
단위는 사건이다. 사건이 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
한 것인지를 행위자(actors)의 행동, 행위자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경
제·사회의 맥락(contextual factors)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B
engtsson and Ruonavaara, 2017: 46).
  둘째, 어떤 사례와 다른 어떤 사례를 비교하여 “왜 어떤 사례에서 그
러한 과정이 나타났고, 다른 사례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는
가?”라는 질문을 세우는 점이다. 혹은 기존의 이론에 비추어서 “왜 이 
사례에서는 기존 이론에 어긋나는 과정이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
기도 한다. 다른 사실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
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설명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Bengtsson an
d Ruonavaara, 2017: 58).70)
  셋째, 기본적으로 J. S. Mill의 공통점-차이점 분석(method of agree
ment and method of difference)을 이용하는 점이다71)(Falleti and Mah
oney, 2015: 225). 즉, 두 개 이상의 사례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킨 공통적 원인을 탐색하거나, 상이한 결과를 발생시킨 차이를 탐
70) 반사실적 사고로 연구질문을 세운다.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라 
불린다.
71) 공통점분석이란 같은 결과를 나타낸 사례끼리 비교하고 두 개 사례의 공통점으로부
터 원인을 찾는 방법이다. 차이점분석이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를 비교하고 두 개 사례의 차이점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방법이
다. 공통점-차이점 분석과 함께 질적 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나 계량분석을 적용하고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경우 분석대상 수를 
늘려야 하므로 소수 사례에 집중하는 심층분석을 포기하게 된다(Falleti and 
Mahoney, 201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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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 것이다. 사건의 구성이 비슷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난 이유가 설명될 수가 있고, 반대로 사건의 구성이 달랐다는 사
실이 발견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설명될 수도 있다. 특히 비교
역사분석은 사건의 구성, 기간, 속도, 순서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치·경
제·사회의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점이 특
징적이다(Falleti and Mahoney, 2015: 215,216). 사건의 구성, 순서, 
속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맥락 차이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사건의 구성, 순서, 속도가 달라도 비슷한 결
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72) 특히 역사적 사
건들의 순서, 기간, 속도가 결과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검토하는 점, 
그리고 사건들을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서 검토하는 점이 특징이
다.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자들은 원인을 필요조건(그 것이 없었더라
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조건)이나 충분조건(원인이 어떤 조건과 결
합했을 때 결과가 나타남)을 통해서 검증한다. 예를 들면 “심각한 민족
분열(severe ethnic division)이 존재하면 대학살(genocide)이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민족분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학살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할 때 심각한 민족분열은 대학살의 필요조건이다(Mahoney, Mohame
dali, Nguyen, 2016: 72). “소작농의 반항(peasant revolt)과 국가의 붕
괴(state break down)가 동시에 일어나면 사회혁명이 발생한다”고 할 때 
소작농의 반항과 국가의 붕괴는 사회혁명의 충분조건이 된다(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74).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역사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과정을 비교하
고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세우고, 서술형식으로 이론과 사실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이다. 비교역사분석에서 사건이나 과정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인쇄물, 인터뷰, 거시적 변수 등 다양하다.73) 분
석자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건이나 행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
72) 예를 들면 모니카 프라사드(Monica Prasad)는 공공에 의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킨 유
럽과 공공에 의한 복지를 발전시키지 않았던 미국을 설명할 때 차이점 분석을 사용했
다. 즉, 유럽의 경우 경기가 불안정해서 사회복지를 구축해야 했으나,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경기가 좋아서 사회복지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었다
고 설명한 것이다(Prasad, 2012; Falleti and Mahoney, 2015: 226).
73) 이러한 자료들은 역사적 자료이므로 각 사례(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
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통적이고 정확한 코딩규칙(coding 
rule)에 따라 작성된 자료가 아니므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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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극복하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다(Lieberman, 2015: 250). 양적 분석에서 같은 
형식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도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Lieberman, 2015: 244).74)
  또한 비교역사분석의 연구방법은 어떤 명확한 방법론이라기보다 다양
한 방법론의 군(familiy)으로, 보통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
e)’, ‘점진적 변화(gradual change)’, ‘경로의존(path dependence)’ 등 이
론적 논의를 바탕으로75) ‘정치적 중요사건(political focal points)’, 
‘정책피드백’과 같은 사회메커니즘76), ‘시대구분(periodization)’77)을 파
악하면서 분석한다(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71-72; Bengts
son and Ruonavaara, 2017: 44-4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비교역사분석으로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변천과정
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천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즉, 한국과 일본
에서 발생한 사건(행위자의 행동,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정치·경제·사
회적 맥락의 결과물)과 과정(사건의 집합)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74) 샘플 수가 많은 양적 분석과 샘플 수가 적은 비교역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분석
(nested analysis)을 제안하는 연구자도 있다. 샘플 수가 많은 양적 분석의 경우, 
어떤 현상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 어느 해석이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
고, 샘플 수가 적은 비교역사분석 역시 양적 연구의 측정도구(measurement 
instrument)나 모델선정(model specification)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Lieberman, 2015: 245). 하지만 두 가지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분석이 어느 하나만 
수행하는 분석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의심하는 주장도 있다(Lieberman, 2015: 
252,253).
75) ‘경로의존’의 개념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공해준다. 또한 이 개념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어떤 시기에 끊기는 이유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경로의
존’이나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를 적용하지 않는 비교역사분석도 있다.
76) ‘경로의존’을 생성시킨 메커니즘이다.
77) 어떤 과정을 몇 개 단계로 나누어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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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파악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행위자의 행동이다. 특히 비
교역사분석의 핵심 중의 하나는 사건을 발생시킨 행위자들의 동기와 전
략을 파악하는 점이다(Lieberman, 2015: 241). 본 연구에서 공공부조제
도 확대과정의 행위자란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인, 관료, 전문가, 그
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며, 주로 그들의 행동을 행위자의 행동으로 파
악한다.
(2)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사건을 파악할 때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다. 
즉, 입법과정, 국회, 전문위원회, 토론회를 비롯한 곳에서 나타난 행위
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입법기관(예: 국회의원)과 행
정기관(예: 관료)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이나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또한 법정에서 일어나는 정부(예: 관
료)와 시민단체의 투쟁이나 사법기관(예: 법원)과 행정기관(예: 관료)의 
상호작용 역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조
제도는 생존권을 위한 제도이므로 법원이 정부를 통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경제, 정치, 사회의 맥락
  사건을 파악할 때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경제, 정치, 사회의 맥락이
다. 특히, 대부분의 실험연구들이 배경요인에 대한 검토가 약하지만, 비
교역사분석의 장점은 행위자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제도나 
배경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이다(Lieberman, 2015: 258). 예를 들면 단독
정권 하의 여당의 행동과 연립정권 하의 여당의 행동은 상이할 수 있고, 
갑자기 충격적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관료들의 행동과 천천히 장기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의 관료들의 행동은 상이할 수 있으며, 공적 현금
이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시민단체의 행동과 기부문화를 가진 나라의 
시민단체의 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차이가 행위자의 행동이나 행위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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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제 배경을 고려하면서 검증하면서 
서술하는 것이다. 법의 제정, 법의 개정, 혹은 법의 폐지와 같은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 하에 행위자의 행동, 행위
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2) 과정분석
(1) 시대구분
  사례를 살펴보고 시대를 구분(perodization)한다. 즉, 제도를 도입
기, 제도 확장기, 제도 관리기, 제도 민영화기로 나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예로 들면, 제도 도입기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시작”, 
확장기는 “주택 공급을 추진한 시기”, 관리기는 “기존 주택들을 관리에 
힘을 쓴 시기”, 민영화기는 “정부에 의한 주택규제를 완화한 시기”로 나
눌 수 있다(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57).
  제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분석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공적
연금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시켰다”거나 “유명무실했던 의료보호를 현
실화시켰다” 등 제도의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단계를 명확히 
하면 제도 발전의 타이밍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사례 간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제도의 발전 속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
문이다(Bengtsson and Ruonavaara, 2017: 58).
(2) 과정
  다음으로 비교역사분석은 개별 사건들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을 분석한
다. 본 연구는 단지 일어난 사실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작업을 넘어, 일
어난 사실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즉,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수행
한다. 첫째, 거의 모든 비교역사분석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과정을 파악
하는 분석을 수행하고, 둘째, ‘경로의존’, ‘정책피드백’, ‘결정적 전환
점’, ‘점진적 변화’ 등 역사적 제도주의의 논의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한
다.
  첫 번째로 과정을 파악할 때는 순서의 논의(ordered sequential ar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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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나 기간의 논의(paced sequential arguments)로 기본분석을 수행
한다(Falleti and Mahoney, 2015: 218; Mahoney, Mohamedali, Nguyen, 
2016: 75). 즉, “사건 A가 사건 B의 전에 일어났는가? 후에 일어났는
가?”, 그리고 “사건이 얼마나 지속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순서의 논의란 사건들의 순서나 타이밍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화의 진행(사건 A)은 지주들의 후퇴(사건 B)를 일으키는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하위집단의 성장(사건 C)을 촉진시켰고, 한편으
로 공장에서 다양한 하위집단들의 단결(사건 D)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의사소통기술의 발달로 전국규모로 확대(사건 D의 강화)했으며, 그러므
로 노동조합은 성공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요구(사건 E)를 제시할 수 있
었고, 결국 민주화(결과 Y)를 일으켰다는 논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과정의 경우, 만약 사건 B가 사건 E보다 늦게 일어났더라면 민주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순서가 중요하다(Rueschemey
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271,272; Falleti and Mahoney, 20
15: 21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사건들의 순서나 타이밍에 주목해서 그 
과정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간의 논의란 사건들의 기간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논의이다. 예를 들
면 멕시코에서 노동자 단결(사건 A)의 기간이 길었고, 그것이 대공황(사
건 B) 시기까지 지속했으므로 근본적 노동자정당의 결성(결과 Y)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논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과정의 경우, 만약 
사건 A의 기간이 다른 남미국가처럼 짧았더라면 결과 Y가 이루어지지 않
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기간이 중요하다(Collier and Collier, 
1991; Falleti and Mahoney, 2015: 22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사건들
의 기간에 주목해 그 과정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정분석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천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제도 발전 시기를 파악하고, 시대구분을 파악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공
공부조제도 발전 시기를 비교하고, 발전 시기의 차이를 비교한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발전 시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왜 한국과 일본의 제도 발전 시기가 다른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이 생
길 것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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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그리고 한쪽의 공공부조제도가 먼저 발전했고, 다른 한쪽의 
공공부조제도가 늦게 발전한 이유를 과정분석으로 탐색한다. 과정분석은 
제도 발전을 막았던 요인과 제도 발전을 촉진했던 요인에 주목하는 것으
로, 주로 사건(행위자의 행동,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행위자들과 배
경요인의 상호작용이 결과물)에 주목한다. 즉, 관료,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 행위자들의 행동,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과 배
경요인(제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주
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과정(또는 비공식적 정책결정과
정)에서 일어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경제위기에 일어난 행위자
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 사건들이 형성한 흐
름을 전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과정분석이다. 과정 분석의 핵심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자(예: 관료, 정치인, 전문
가, 시민단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정당은 정당마다 선호하
는 정책방향이 있을 수 있다. 관료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있
다.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이 공적 연금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것은 
비합리적이다”, “근로연령층은 공공부조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떨어졌으니까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등 
각 행위자들의 발언과 행동으로부터 각 행위자의 행동을 파악한다.
  둘째, 정치제도나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때문에 어떤 정치적 투쟁이 나
타났는지를 파악하는 작업과(‘거부점’, ‘정책피드백’, ‘점진적 변화’를 파
악하는 작업), 그리고 큰 정치적 변화 또는 큰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
에 사건을 둘러싼 맥락이 어떻게 변했고, 그 속에서 행위자들의 행동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결정적 전
환점’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정치제도나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때문에, 
행위자들의 행동이 제약될 수 있고,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
에 행위자들의 행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과정이 패쇄적이면 어떤 행위자들의 개입을 막는 
‘거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수급자 
증가나 높은 급여수준이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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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극빈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인 수급자가 큰 영향력
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활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한편으로 경제위기에 빠지면 급격히 행위자들의 행동이나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이 바뀌는 ‘결정적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사례를 신중히 분석하면, 최근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언급하는 
‘점진적 변화’(‘표류’, ‘전환’, ‘층화’)를 관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특
히 법 제정 또는 법 개정뿐 아니라 법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의 변천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정추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공공부조제도 확대라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인과관
계를 추론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공공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했으나 일본은 부분적으로 수정했다는 차이를 설명하는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그림1 분석의 흐름
  마지막으로 분석에 앞서 ‘제도 확대’를 정의한다. 복지 축소 여부 혹
은 복지 확대 여부를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제도 변화를 어느 변수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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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주된 논란이 되고 있다.(Pierson, 1994: 13,1
4; Béland and Powell, 2016: 131). 따라서 제도의 확대를 복지지출의 
변화로 판단할 것인지, 수급조건 등 질적 변화로 판단할 것인지를 밝히
고자 한다. 만약 이 작업을 소홀히 한다면 복지 확대 혹은 복지 축소의 
논의가 혼란에 빠진다.
  양적 분석방법에 의한 복지국가 비교분석을 비롯해 복지 확대의 연구
는 전통적으로 종속변수로 복지지출의 총합(aggregate expenditure. 이
른바 ‘welfare effort’)을 고려했지만, 분 논문은 종속변수로서 ‘복지지
출 및 제도의 질적 변화’를 설정하고자 한다. 제도확대를 무엇으로 측정
할 것인가에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자들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
다. 하지만 대체로 리차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의 ‘잔여적 복지국
가’와 ‘제도화된 복지국가’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 폴 피어슨(Paul Pierso
n)의 연구의 정의가 널리 평가받고 있다(Titmuss, 1974; Pierson, 199
4: 15; Béland and Powell, 2016: 131). 양적 다국가 비교연구가 아닌 
이상, 현재로는 이것이 최선의 정의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도 리차드 팃머스의 전통을 받아들여 ‘잔여적인 복지국
가’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제도 축소라고 보고 ‘제도화된 복지국가’에 가
까워지는 변화를 제도 확대라고 보는 판단할 것이다. 지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출의 추이만 주목할 경우 
단기간의 지출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뿐, 제도의 장기적 지출 확대
를 낳는 프로그램 변화를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조
제도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지출이나 수급
률이 저절로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출규모만으로 제도 확대를 판단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수급조건이나 급여수준 등 제도의 질
적 측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
는 것이다.
  첫째, 단기적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출 증가를 관찰한다. 어
떤 제도 변화는 지출을 즉시 증가시킬 수 있고, 다른 어떤 제도 변화는 
복지지출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정책의 완전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제도의 변화를 신규 수급자
부터 적용할 경우, 지출의 증가나 수급자의 증가가 늦게 나타날 수 있
다. 또한 정부는 사회지출을 눈에 띄지 않게 삭감하듯이 사회지출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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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 단기간만 눈에 띄게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지출 변
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ierson, 1994: 14).
  둘째, 제도의 지출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도 관찰한다. 복지국가 비
교연구는 지출수준의 분석에 주목할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출수준은 간
결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지출 규모를 나타낼 뿐 지출 목적의 차이를 보
여주지 않는다(Esping-Andersen, 1990; Pierson, 1994: 14,15; Gingric
h, 2015: 74). 즉, 지출 규모는 지출의 목적, 용도, 개입방법 등 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 연구는 리차드 팃머스가 ‘제도적 복지국가’
와 ‘잔여적 복지국가’를 구별한 논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포괄성, 공
공부문의 활용수준, 계급 간 차이의 완화효과, 민간주체 선호도, 시장 
개입의 수준, 자산조사방식 급여의 선호도 등 제도 기능에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질적 차이에 주목한다(Titmuss, 1974; Pierson, 1994: 1
5). 예를 들면,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때 공공부조제
도 수급조건에서 범주조건을 철폐했다. 만약 수급자가 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제도 확대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하위 수준의 제도 확대뿐 아니라 상위 수준의 제도 확대를 관찰
한다. 제도 확대는 예산의 확보 및 제도 내용의 개선으로 이루어지지만, 
제도는 정치제도(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지방분권 수준)를 비롯한 
상위 수준의 제도 변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진다(Pierson, 1994: 15-17). 
앞으로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 전망을 바꿀 상위수준의 제도 변화는 하위
수준의 제도 변화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는, 중앙정
부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제도의 기능이 변할 수 있다.
제2절 분석 자료
1. 자료의 종류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의 수급규모, 급여수준, 
그리고 지출 등 양적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 둘째,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조건, 제도구조, 그리고 운영원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논
문, 셋째, 공공부조제도의 정부논의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 및 심의회 의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김조설(201
7)이 자세히 탐색한 바 있다. 첫째, 한국은 1950년대에 ‘기초보장’이라
는 말은커녕 ‘생활보호’라는 말도 쓰지 않고 ‘구호(救護)’와 ‘원호(援護)’
라는 용어를 썼다. ‘구호’는 주로 외국원조로 받은 식량을 빈곤층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었으며, 이후 ‘생활보호법’으로 이어졌다. ‘원호’는 경
찰, 군인, 그 유족을 위한 현금급여나 연금 등 비교적 후한 지원이었으
며, 이후 보훈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자료는 시회부의 ‘대한민국통계
연감’(1953년 10월~), 사회부의 ‘사회행정개요’(1954년), 보건사회부의 
‘건국10주년·보선사회행정개관’(1958년 10월~), 보건사회부의 ‘보건사회
통계연보’(1955년~) 등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생활보호법’을 1961년에 
제정했으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현재와 달리 현물급여(식량)를 지급하
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 시기의 공공부조제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는 보건사회부의 ‘보건사회통계연보(保健社会統計年報)’이다. 셋째, 199
0년 이후는 보건사회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현황’으로 제도의 실적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2010년)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2015년)
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
안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한다.
  일본은 1948년부터 ‘피보호자조사(被保護者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1957년부터 수급가구의 수급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와 기초조사로부터 추
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복지
행정보고례(福祉行政報告例)’의 생활보호 관련 통계도 통합됐다.
2)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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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네비게이터(CiNii)’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논문을 일부 수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서울특별시의 국립국회도서관, 도
쿄도의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복사했다. 특히 일본 논문의 경우 전
자파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가 많으므로 2017년 8월에 한 달 동안 일
본에 체류하고 자료를 복사했다. 학술서적은 수시로 구입했다.
3) 의사록
  한국의 국회의사록은 ‘국회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으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
mbly.go.kr/bill/main.do)은 과거의 의안 수집에 도움이 된다. 일본의 
국회의사록은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http://kokkai.ndl.go.jp/)으로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의 기억에 의거한 증언과 달리 국회회의록은 정
책 도입 당시의 쟁점과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논의를 비교적 정확히 보여
주는 장점이 있다.
4) 증언
  한국의 경우 손준규(1981)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공적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의 장책결정과정을 분석했고, 1980년대 이전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증언도 수록하고 있다. 양재진·김영순·조영재·권순미·우명숙·정
흥모(2008)는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정책결
정과정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록한 자료이다. 문진영(2008)은 실제
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연구자의 논문이므로 연구논문이긴 하지만 증
언자료로도 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46년 제정과정부터 1970년까지의 ‘생활보호법’ 정책결
정과정에 대한 증언이 풍부하다. 실제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복지관
료의 증언을 수록한 자료로 小山進次郎(1950), 小山進次郎(1951), 厚生
省(1981b), 副田義也(2014) 등이 있다. 또한 菅沼隆·土田武史·岩永理恵·
田中聡一郎(2018)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사회보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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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복지관료의 증언을 수록한 자료이다. 내용은 
주로 공적 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개호보험의 정책결정과정이지만, 일
부 ‘생활보호법’의 정책결정과정도 포함되어있다.
5) 인터뷰
  일본의 경우 공공부조제도 수급자들의 당사자조직으로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生活と健康を守る会)’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조직의 실태
를 소개한 자료는 많지 않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전문가들과 
공공부조제도 정책결정과정의 관계를 소개한 자료가 적다. 그러므로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이
나 전문가와 정책결정과정의 관계를 아는 일본 전문가 1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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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분석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사건분석과 과정분석에 앞서 먼저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형식, 변화의 시점, 변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1961년~1999년)’과 일본의 ‘생활
보호법(生活保護法. 1946년~현재)’을 비교하면 법률의 명칭이 똑같고, 
급여의 명칭과 형식이 유사했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생업급여 등 급여의 구성이 유사하다.78) 생계급여 외의 나머지 급여를 
생계급여의 추가급여로 지급하는 점도 유사하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
의 ‘생활보호법’을 비교하면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일본 ‘생활보호법’은 
범주조건을 두지 않는 법률이었으나, 한국의 ‘생활보호법’은 범주조건을 
두는 협소한 법률이었다. 한국은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할 때까
지 범주조건을 존치했으나, 일본은 1946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범주조건을 두지 않는 공공부조제도였다.
  한국 ‘생활보호법’과 일본 ‘생활보호법’의 결정적인 차이를 대략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 ‘생활보호법’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주로 근로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으나, 일본 ‘생활보호법’
은 근로능력자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다. 둘째로 한국 ‘생활보호법’은 
1984년까지 정부의 형편에 맞춰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급자를 선정
하는 ‘직권주의’였으나, 일본 ‘생활보호법’은 애초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였다. 셋째로 일본의 친족부양의 의무(1946년 제정 당시
의 제3조)는 1950년의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시부터 한국보다 상당히 
느슨한 규정이었다.79) 즉,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법의 형식만 보면 한
국 ‘생활보호법’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미군정기(1945~1952년)에 공공부조제도가 발전했으나, 한
78) 1946년 시점의 일본 ‘생활보호법’의 급여 명칭은 ‘생활부조(生活扶助)’, ‘의료(醫
療)’, ‘조산(助産)’, ‘생업부조(生業扶助)’, ‘장제부조(葬祭扶助)’이고 1961년 시점의 
한국 ‘생활보호법’의 급여 명칭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상장보호’이다.
79) 일본은 3촌 이내 친족, 특히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에게 부양 의사를 확인한다. 
하지만 부양은 의무가 아니다.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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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미군정기(1945~1948년)에 공공부조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에 제정한 ‘조선구호령’80)을 그대로 이용하
며, ‘조선구호령’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집단을 ‘후생국보 3호’(1946년)로 
임시보호 했을 뿐이었다. 즉, 한국은 미군정기에 ‘후생국보 3호’로 ‘조선
구호령’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6세 이하 소아를 가진 모자가구”나 “(근로
능력이 있는) 이재민, 피난민 궁민과 실업자”를 추가적으로 보호했는데, 
이는 한시적 보호에 불과했다(이혜원·이영환·정원오, 1998: 317).
  한국전쟁을 거쳐 한국은 1961년에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생활보호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
동, 임산부,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었으며, 
‘조선구호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광복 직후의 미군정도, 한국전쟁 이
후의 박정희 정권도 공공부조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
다. 사실 1961년의 ‘생활보호법’ 제정은 ‘발전’이었다기보다 형식적인 ‘갱
신’에 가까웠다(김영순·권순미, 2008: 213). 당시의 ‘생활보호법(안)’(제
953호. 1961년 10월)자체가 법안의 제안이유를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조선구호령’을 법령정리사업의 하나로서 정리대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아래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을 제정했을 때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첫째, 한국이 공공부조제도를 근로능력자에게 개방한 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1999년)을 제정했을 때였다. 한국에서 ‘조선구호령(1944~19
61년)’의 대상은 “➀65세 이상의 노인, ➁13세 이하의 아동, ➂임산부, 
➃불구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
에 장애가 있는 자”(제1조 제1항)였으며, ‘생활보호법’(1961~1999년)의 
대상도 “➀65세 이상의 노인, ➁18세 미만의 아동, ➂임산부, ➃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➄기타 보호기관이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제3
조 제1항)였다. ‘조선구호령’도 ‘생활보호법’도 근로능력자에게 급여 신
청권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겨우 
근로능력자에게 수급권을 부여했다.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에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단지 가난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기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80)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한 법이다
(이혜원·이영환·정원오, 199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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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② ➀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
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➀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5조)라는 조건을 두었다.
  둘째, 한국은 ‘생활보호법’을 제정했을 때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크게 
올렸다. 한국은 ‘조선구호령’을 ‘생활보호법’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중
앙정부 분담비율을 올려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조선구호
령’의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2분의 1 이내”(제25조 제1항)에 불과했으
나, ‘생활보호법’의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10분의 8 이상”(제38조 제1항)
으로 상승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앙정부 분담비율도 “10분의 8 
이상”(제43조 제1항)이므로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개선한 것은 ‘생활보호
법’ 제정과정의 성과였다고 알 수 있다.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올린다는 규정(제43조 제1항의 4)을 추가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주요 성과이다.
  셋째,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은 ‘생활보호법’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법’은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제4조). 이는 ‘조선구호령’
에 없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생활
보호법’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던 점이다. 실제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최천송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에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넣으려고 해도 정권이 법
안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시대였다(최천송, 1977: 1
87).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겨우 최소한의 수준(‘최
저생계비’)을 규정했다.
  넷째, 한국의 부양의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완화됐다. ‘조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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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령’과 ‘생활보호법’의 부양의무는 상당히 엄격했다. 부양의무자가 존재
하기만 하면 아예 수급자가 될 수 없을 정도였다. ‘조선구호령’이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 때에는 구호하지 아니한다”(제2조)고 규정
한 것과 달리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 한한다”(제3조)고 부양의무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구호령’과 ‘생활보호법’ 모두 부양
의무가 상당히 엄격했다. ‘생활보호법’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➀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일 때, 
➁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일 때, ➂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 1962년 7월 23일 제정)이다. 즉, 일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만 하면 수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생활보호
법’이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는 아주 엄격한 부양의무이다. 수급신청자도 부양의무자도 근
로무능력자여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생활보호법’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수급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
우”나 “수급자를 부양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경우” 정도를 가리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완화한 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000년 7월 27일 제정)은 제4조에
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과 동거하
고 있을 경우”,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경우”로 바꿨다. 즉, 부양의무자가 근로능
력자여도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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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담 제25조(1/2 이내) 제38조(8/10 이상) 제43조(8/10 이상)
부양의무 제2조(경제력 무시) 제2조(경제력 무시)시행령 제1조
제3조(경제력 고려)
시행령 제4조
최소수준 (없음) 제4조(수준규정 없음) 제1조
표1 한국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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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은 미군정기(1945~1952년)의 ‘생활보호법’(1946년) 제정과
정81)에서 공공부조제도를 크게 발전시켰다. 당시의 미국 사회보장조사
단이 “급여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하나의 포괄적 
무차별 구빈제도”라고 칭찬할 정도로 선진적이었다(森健一, 1957: 105). 
특히, 일본 ‘생활보호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
난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선진적이었다. 
‘구호법(1929~1946년)’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임산
부, 장애인을 비롯한 근로무능력자였으나, 일본 ‘생활보호법(1946년~)’
은 제정과정에서 그러한 제약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생활보호
법’은 ‘생활부조’나 ‘의료부조’와 함께 ‘주택부조’, ‘교육부조’, ‘장제부조’, 
‘생업부조’를 추가급여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공공부조제도였다. ‘주택부
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일본 공공부조제도
의 변천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역시 ‘구호법’(1929~1946년) 시기는 “➀65세 이상의 노인, 
➁13세 이하 아동, ➂임산부, ➃ 불구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노무를 행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제1조)만 대상으로 했다. 
즉, 근로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생활보호법’(19
46년) 이후 근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는 법률로 바뀌었다.
  둘째, ‘구호법’의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2분의 1에 불과했으나(제25
조), ‘생활보호법’의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은 10분의 8이다(제29조). 일
본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군정기에 
‘구호법’을 ‘생활보호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공부조제도의 내용을 근
본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셋째, 일본은 헌법 제정(1946년 11월 3일. 1947년 5월 3일 공포)에 
따른 ‘생활보호법’ 전면개정(1950년 5월 4일)을 계기로 생존권(제1조)82)
과 보호청구권(제2조)83)을 새로이 추가했다.84) 당시의 후생성 사회국 
81) 헌법 개정에 따른 ‘생활보호법’ 전면개정과정도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개선에 기여했
다.
82)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기초하여 중앙정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그 최저한
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함께 그 자립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83) “모든 국민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무
차별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84)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1950년 이후의 ‘생활보호법’을 ‘신생활보호법(新生活保護
法)’이라 부르고 1946년부터 1950년 개정 전까지의 ‘생활보호법’을 ‘구생활보호법(旧
生活保護法)’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논문의 내용 상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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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과 과장에 의하면 1950년 개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➀헌
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반영시켜 그전부터 담당자들이 ‘당연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급여의 종류, 수준, 범위 등)을 1950년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 동시에 급여 청구권을 보장했다는 점, ➁선정결과
에 납득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간략화했다
는 점, ➂‘생활보호법’ 1950년 개정을 계기로 수급자 선정기관을 기존의 
민생위원85)으로부터 공무원으로 바꿨다는 점,86) ➃‘주택부조’와 ‘교육부
조’를 추가했다는 점, ➄‘의료부조’의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
관에 대한 감사(監査)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小山進次郎, 1950: 56-
57).
  넷째, 일본은 ‘생활보호법’의 1950년 전면개정을 통해 친족부양 의무
(1946년 법 제정 당시의 제3조)를 폐지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근
로의욕이 없는 자”나 “품행 불량자” 등 결격사유(1946년 ‘생활보호법’ 제
정 당시의 제2조)를 폐지했으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목적
을 명시했다87)(笛木俊一, 1996: 74). 즉, ‘구호법’의 “부양의무자가 부
양할 수 있을 경우 이(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단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한하지 않다”(제2조)는 규정은 ‘생활보호법’(1946~1950년)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이 법률은 이(대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제3조)으로 계승됐
으나, 1950년 ‘생활보호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생활보호법’(1950년~)은 
이를 “➀보호는 생활에 곤궁하는 자가 그 자산, 능력, 기타 모든 것을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활용함을 요건으로 이루어진다. ➁민법에서 
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타 법률에 의한 부조는 이 법률의 의한 보
호에 우선한다.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보호를 행한다”는 규정
(제4조)으로 완화한 것이다. ‘생활보호법’의 1950년 전면개정을 계기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라졌고, 실제로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수급요건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
에, 모두 ‘생활보호법’이라고 부른다.
85) 한국의 통반장과 비슷하다.
86) 공무원에게 최종적 결정권을 부여했으나, 민생위원의 협력을 얻고 결정하는 전달체
계로 했다. 당시 일본 교육기관에 ‘사회사업’학과가 거의 없어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
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7) 1950년 전면 개정으로 생활보호법 적용에 앞서 타법을 적용한다는 ‘보충원칙’(제4조 
2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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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조문만 보면 일본의 부양의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만, 현재까지 일본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받아도 그 만큼 
피부양자에 지급하는 급여를 차감할 뿐, 부양자의 존재를 수급조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田畑洋一, 1997: 23).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한국과 상이하다. 일본은 민법에 의거해 ‘부부 간(내연관계 포
함. 민법 제752조)’,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직계존비속 및 형
제자매(민법 제877조)’, 그리고 ‘3촌 이내 친족 간(민법 제877조 제2항)’
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한국보다 부양의무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부양의무 중 가장 엄격한 부양의무는 부부 간의 부
양의무와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이며, “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양”하는 의무88)이지만, 이마저도 본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포기하여 부양하는 것까지는 요
구하지는 않는다. 성숙한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
무는 여유가 있을 경우에 부양하는 의무89)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건강
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물론, 본인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수준을 확보한 후에 여유가 있으면 부양하면 된다. 3촌 이내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예외적인 부양의무이며, 과거에 크게 부양 받았던 경우만 가
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야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요컨대, 일본 ‘생활보
호법’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 받은 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할 뿐,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수급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
고 일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
다.90)
  그렇다면 일본에서 아예 부양의무를 폐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
가?91) 하나는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도 “50년 전에 만든 제도인데도 법
88) 일본 전문가들은 ‘생활보지의무(生活保持義務)’라고 부른다.
89) 일본 전문가들은 ‘생활부조의무(生活扶助義務)’라고 부른다.
90)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의 신청자를 심사하는 복지사무소 직원들은 부양
의무자에게 편지를 보내보고, 그 사람이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면 부양의무는 없
는 것으로 처리한다(김소영·유야마아쓰시·노법래·이원진, 2013: 38). 신청자와 가까
운 지자체에 사는 부양의무자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하는 사례는 있으나 신청자와 떨
어져 사는 부양의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른 지자체까지 출장하는 비
용도 멀리 출장하는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전산망시스템의 발달로 상황
이 약간 바뀌었을 수 있다.
91)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의 후생성 관료에 의하면 “부양의무를 부부와 그 미성숙 아동
과의 관계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축됐다”고 한다(小山進次郎,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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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정신이나 이념이 좋다”, “법률의 구조 상 (법을 바꾸지 않아도) 그 
이념, 원리, 원칙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林直久·清水浩一·日比野
正興·杉村宏, 2003: 14)고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195
0년대에 ‘의료부조’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1970년대에 노인가구
나 한부모가구의 수급 증가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부양의무 철폐의 논의보다 ‘가구분리(世帯分
離)’92) 확대를 요구하는 논의에 치중했다(杉村宏. 1990: 26).
  다섯째, 일본은 ‘생활보호법’ 1950년 전면개정을 통해 ‘결격사유’도 삭
제했다. 즉, ‘구호법’(1929~1946년)의 “(대상자가) ➀시정촌장 또는 구호
시설장의 장의 처분을 따르지 않을 때, ➁이유 없이 구호에 관한 검진 
또는 조사를 거부할 때, ➂현저히 품행불량하거나 또는 나태할 때, 시정
촌장은 구호하지 않을 수 있다”(제29조)는 규정, ‘생활보호법’(1946년 제
정 당시)의 “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이 없는 자, 근로하지 
않는 자, 기타 생계유지에 노력하지 않는 자, ➁소행불량한 자를 이 법
률은 보호하지 않는다”(제2조)는 규정에 계승된 결격사유를 ‘생활보호법’ 
1950년 전면 개정에서 삭제했다. 일본 ‘생활보호법’은 심사에서 수급자
에게 근로능력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근로능력은 공식적인 수급요건이 아니다(埋橋孝文, 1999: 79).
  여섯째, ‘구호법’과 1946년 제정 당시의 ‘생활보호법’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생활보호법’ 1950년 전면개정으로 “이 법률
로 보장 받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제3조)고 규정했다.
92) 행정기관(복지사무소)은 수급가구를 선정할 때 수급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자산을 
조사한다. 그 예외가 ‘세대분리’이다. 예를 들면 노인부부와 근로능력이 있는 아들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아들이 도박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대부분 탈락한다. 이때 자녀와 노인부부를 다른 가구로 간주하는 것
이 ‘세대분리’이다. 근로능력자가 없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2인가구로 간주하고 
‘생활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노인부부와 딸로 구성된 3인가
구의 경우 노부부가 큰 병에 걸려 심각한 후유증이 남으면 딸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
긴다. 이때 큰 병에 걸린 1명만을 1인가구로 간주하고 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할 










- 65세 이상 노인
- 13세 이하 아동
- 임산부
- 장애나 상병으로 인
한 근로무능력자





















중앙부담 제25조(1/2) 제29조(8/10) 제75(3/4)
생존권 없음 없음 제1조
청구권 없음 없음 제2조
부양의무 제2조 제3조 없음
최소수준 없음 제10조 제3조
결격사유 제29조 제2조 없음
출처: 각 법률과 笛木俊一(1996: 74)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했다.
표2 일본 ‘구호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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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1946년의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공공부조제도는 일본보다 약 50년 가까이 뒤쳐진 제도였
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한국 공공부조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까지 일본 공공부조제도를 추월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은 공공부조제도를 급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999년에 약 
40년의 역사를 가진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
정했다. 이때 한국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공공부조제도 이용을 막
는 범주조건을 제거해 대상범위를 근로능력자까지 확장했다. 그리고 근
로능력자를 위한 근로소득공제 도입, 선정 합리화를 위한 재산의 소득환
산제 도입, 대상 확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2004년, 2005년, 2
015년 개정),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별급여방식 도입(2014년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2014년 개정은 ‘생계급여’의 추
가급여였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단독으로, 그리고 ‘생계급여’보다 
쉬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전환했다는 점과 절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에 기초한 선정기준으로 전환했다는 점
에서 새로운 변화였다(노대명, 2015: 27). 또한 2000년대 초부터 노숙
인, 쪽방거주자, 교도시설 출소자 등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빈곤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고93)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일부 급여를 적용94)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극적으로 활
용했다(이태진·박경희·유진영·김정은·박형존·강신욱·김미곤·김태완·여유
진·강혜규·신영석, 2010: 359-371).95)
  둘째,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접 영역도 
93) 2001년 8월에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에게, 그리고 2002년 3월에 교정시설 출소자에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했다.
94) 2007년 6월부터 차상위계층에게 장제급여와 자활급여를 적용했다.
95) 동절기에 대비해 2004년 9월에 실시한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책은 저소득층을 발굴하
고 본인, 이웃주민, 읍·면·동의 통반장에게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며, 동시에 보
건소, 공단, 전기·가스 공급업체와 협조해 요금체납으로 전기·가스가 끊긴 가구 등 
저소득가구의 발굴을 병행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자활사업 참여 등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일부 급여 적용 외에 보육료 지원, 위기가정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안정을 추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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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했다. 2005년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했고(보
건복지부, 2015: 100),96) 2009년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의 자활을 위해 복건복지부 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97)과 ‘희망키움뱅크’
를 도입했다(이태진·박경희·유진영·김정은·박형존·강신욱·김미곤·김태완·
여유진·강혜규·신영석, 2010: 166-168).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07
년에 취약계층을 흡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98)을 제정했고, 2010년
에 실업자에게 취업지원을 비롯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
공패키지사업’99)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업대책을 보완했다(보건복
지부, 2015: 249,362).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2000년대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한국
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근로능력자에게 확장하는 뚜렷한 개혁과 동시에 
실업대책을 확충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생활보호법’ 자체의 뚜렷
한 개혁 없이 ‘구직자지원법’이나 ‘주거확보급부금사업’ 등 주로 실업대
책을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96) 2005년 12월에 5년간의 한시법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했고, 이를 2009년에 영
속법으로 전환했다.
97) 2013년 12월 24일의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하는 안을 결정했다. 즉, 고용노동부가 ‘취업성
공패키지사업’ 내에서 ‘개인 및 가구 여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자를 위한 특화사업’으
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2014년을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희망리본사업’이
라는 명칭으로 신규 참여자를 받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희망리본사업’에 참여
하던 사람들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Ⅰ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다(중앙자활센
터, 2015: 105,106).
98)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일정기간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99) 2009년부터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신명호·황덕순, 2012: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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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월 ‘생활보호법’ 개정: 부양의무 완화,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 법정화, 자
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신설. 참고로 ‘생활보호법’ 12월 개정은 행정절
차법과 중복을 삭제했을 뿐
1998 ‘한시적 생활보호법’ 시행: 경제위기에 따라 저소득층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
1999
9월 ‘생활보호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법률 제6024호)
10월 중앙생활보호위원회 구성
2000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6924호)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정·공포(보건복지부령 제169호)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1
8월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9월 ‘주거급여’ 현물급여 시행지침 시달(시행가능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2002
3월 교정시설 출소자 연계보호
5월 지역사회 연계보호체계 운영: 민간사회복지사에 수급권자 여부 확인 의뢰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공포(학생·장애인 소득공제율을 
10~15%로부터 30%로 인상.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50% 공제 신설)
9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30% 상향 조정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로 2003연도 최저생계비 3% 인상 결정
2003 1월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2004
2월 저소득층 밀집지역 전국실태조사 실시: 무허가판자촌, 쪽방촌, 비닐하우
스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지원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2005년 7
월 1일부터 시행)
9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책: 동절기에 대비해 저소득층 조사
2005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중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을 삭제. 외국인 수급권 특례(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신설
(2007년 1월 시행)
12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6년 3월 시행)
2006
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로부터 최저생계비의 130%로 완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
으로 축소(2006년 7월 1일 시행)
2007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
급여’ 및 ‘자활급여’ 지급 근거 마련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파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보 조회 절차 간소화. 국가, 시·도 및 
시·군·구 간 분담 비율 차등화(2008년 시행)
11월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개통: 전상망에 사회복지서비스(4대 바우처 관리, 
아동복지, 노동복지) 추가. 사회취약계층관리 기능 추가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실제소득
에서 차감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범위 제한. 골프장 등 회원권, 조합원입주
권, 분양권, 수익증권 등을 재산항목으로 추가. 2008년 1월 시행
2008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급여 신청 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
정보 등 범위 구체화.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2008년 7월 시행. 2008년에 복지급여지급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해 
급여 이중지급, 소득인정액, 급여개시일, 보장가구원 등 전수 조사를 실
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를 구비서류에 추가.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구체화
표3 1990년대 후반 이후 약 20년간의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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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초보장 금융재산조회시스템 구축: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금융재산 조회
11월 부양의무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수급자 기본재산액의 2.5배로
부터 3.5배로 완화. 부양비를 인하(아들 기준 40%로부터 30%로 인하). 수
급자 이자소득 폐지. 장기저축 공제액 최대 600만원으로부터 → 900만원
으로 인상
2009
1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추진 체계 가동
1월 재산 기준 완화: 대도시 3800만원→54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3400만
원
1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및 부양비 인하
3월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
4월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뱅크’ 실시
5월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생계보호를 실시해 신청 54만 5000 가구 중 40
만 8000 가구를 보호
5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시행: 5년 기한의 한시법이었으나 영속법으로 개
정. 긴급지원가구에 교육지원 신설 및 생계비 최장 6개월간 지급
6월 실직 빈곤 가구 긴급생계지원 실시
8월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한시적 생계보호 지원 확대
12월 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식 가동
3월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
3월~6월 한시생계보호 종료자에 대한 후속 조치: 2009년 실시된 한시적 생계
보호사업의 종료자에게 일제 조사를 실시해 한시생계보호 40만 8000가구 
중 30만 9000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편입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기타 복지급여, 민간후원, 일자리에 연계
7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소
득산정 시 제외 등
2011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중 노인 등에 대해 소득 구간 확대(185%)
12월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 추가, 주거지원 기준완화(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2013
1월 긴급복지 지원대상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 이하→120% 
이하)
2월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및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 완
화
5월 제1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5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고도화: 표준사례관리시스템 구축
2014
4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고도화: 통합 상담·사례·지원 관리 고도화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2015
1월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7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4년 12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2018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료: 이태진·박경희·유진영·김정은·박형존·강신욱·김미곤·김태완·여유진·강혜규·신영석
(2010: 324-357, 359-371); 보건복지부(2015); 허용창(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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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시 최근 20년 동안 예전에 없었던 개선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법’ 자체의 변화가 작고 그나마도 일진일
퇴를 거듭하는 변화였다. 예를 들면, 일본은 ‘생활부조’100)의 급여액을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변동에 연동시키고 있으나, 2000년대에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부조’의 급여의 감액을 동결했다. 즉,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생활부조’의 감액을 동결했고, 2003년
도, 2004년도에 사상 처음으로101) ‘생활부조’의 금액을 감액했다가 2005
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다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했다102)(Iwanaga, 2
009: 54). 또한 일본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비수준과 ‘생활부조’ 금액의 
비교하고103) ‘생활부조’의 추가급여인 ‘노령가산(老齡加算)’104)과 ‘모자가
산(母子加算)’105)을 폐지했으나 ‘모자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2009년부터 
한부모가구의 취업활동을 보조하는 ‘한부모가구취로촉진비(ひとり親世帯
就労促進費)’와 고등학교 학비 보조106)를 신설했고,107) 한번 폐지한 ‘모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 해당한다.
101) 1985년의 157,396엔으로부터 1986년의 126,977엔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는 기본급여액을 제시할 때의 기준가구를 4인가구로부터 3인가구로 바꿨기 때문이다
(Iwanaga, 2009: 54).
102) 급여감액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103) 비수급 빈곤층의 소비수준과 수급 빈곤층의 소비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
수급 빈곤층의 소비수준과 생활부조 ‘급여액’을 비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합리적이
지 않다고 비판했다(布川日佐史, 2008).
104) 200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2006년도에 완전히 폐지했다.
105)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2009년도에 완전히 폐지했다. 하지만 2009년에 
등장한 민주당정권이 2009년에 바로 재도입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사는 부자가
구도 ‘모자가산’을 받을 수 있다. ‘모자가산’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는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고려한 급여였기 때문이다(庄司洋子, 2011: 2). 이 법은 2014년의 법 개정
으로 ‘모자 및 부자 및 과부복지법(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06) ‘생활보호법’의 ‘생업부조(生業扶助)’로 고등학교 학비를 지불할 수 있게 했다.
107) 일본 ‘생활보호법’에서 ‘모자가산’은 1949년부터, ‘노령가산’은 1960년부터 지급하던 
추가급여였으며, 역사가 길다. 그 외에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생활보호법’의 ‘가
산’도 늘었다. 예를 들면 ‘개호보험법’(1997년 제정. 2000년 시행)이 생겼을 때는 장
기요양(‘개호’) 관련 가산이 생겼다. 또한 유사제도의 변동에 맞춰 각종 ‘가산’의 금
액을 조정해왔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어린이수당(子ども手当)’이 생겼을 때에 ‘아동
양육가산’의 금액도 ‘어린이수당’에 맞췄다(厚生労働省, 2011: 1). 현재 ‘생활부조’의 
추가급여(이른바 ‘가산’)는 다음과 같다. ➀‘임산부가산(妊産婦加算. 1949년~)’, ➁‘모
자가산(母子加算. 1949년~. 2009년 3월말을 마지막으로 폐지했다가 2009년 12월에 
다시 도입했음)’, ➂‘장애인가산(障害者加算. 1949년~)’으로 ‘중증장애인가산(重度障
碍者加算. 1976년~)’, ‘중증장애인가족개호료(重度障害者家族介護料. 1971년~)’, ‘재
택중증장애인개호료(在宅重度障害者介護料. 1957년~)’, ➃‘개호시설입소자가산(介護
施設入所者加算. 2000년~)’, ➄‘재택환자가산(在宅患者加算. 1950년~)’, ➅‘방사선장
애인가산(放射線障害者加算. 1968년~)’, ➆‘아동양육가산(児童養育加算.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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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산’을 2009년에 다시 도입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법률수준의 개선이 아닌 지침수준의 수정으로 ‘생
활보호법’을 확대 적용했다. 즉, 후생노동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민생국
(복지사무소를 관장하는 부서)에 ‘통지(通知. 지침)’를 내려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했다. 일본은 주소가 없는 근로능력자에게 ‘생활보호
법’을 적용하지 않는 전통108)이 있었으나, 2002년의 ‘홈리스의 자립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
法. 이하, ‘홈리스자립지원법’)’을 제정하면서 후생노동성이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 적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厚生労働省, 2002).109) 이후 후
생노동성은 2009년에 ‘직업이나 주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철저한 지원에 
대하여’(厚生労働省. 2009a), ‘긴급고용대책의 빈곤·곤궁자지원을 위한 
생활보호제도 운용 개선에 대하여’(厚生労働省, 2009b), ‘실업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분들을 위한 지원의 유의사항에 대하여’(厚生労働省, 200
9c) 등 지침을 내리고 만성적 노숙인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직업과 주거
를 잃을 수 있는 실업자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해갔다(岩田正美, 201
7: 280,281).
  셋째, 일본은 한국보다 늦게 자활지원을 도입했다. 예컨대 일본은 201
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생활보호법’에 근로능력자를 위한 자활지원을 
도입했다. 즉, 2013년 5월부터 ‘생활보호법’의 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
를 위한 6개월 이내의 취업지원을 시작했고, 2013년 8월부터 취업활동을 
보조하는 ‘취로활동촉진비(就労活動促進費)’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
년 8월부터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했고110), 2014년 7월부터 수급 중에 모
은 적립금을 탈수급 후에 받을 수 있는 ‘취로자립급부금(就労自立給付
金)’111)을 실시했다(厚生労働省, 2014a: 8).
1986년까지 ‘多子養育加算’이라는 명칭이었음)’, ➇‘개호보험료가산(介護保険料加算. 
2000년~)’이다(庄司洋子, 2011: 1).
108)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노숙인의 경우 
주소를 만들어줘야 한고,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수급 이후의 사례관리가 쉽지 않다. 
노숙인의 주소를 만들려면 임대주택 입주 시에 보증인이 필요하다. 복지사무소에 그
럴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김소영·유야마아쓰시·노법래·이원진, 2013: 
10). 2002년의 ‘홈리스자립지원법’ 제정으로 노숙인시설이 생기고 노숙인지원 절차가 
명확해지고 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지원단체가 생기면서 복지사무소다 
노숙인들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것이다.
109) ‘홈리스자립지원법’ 제3조 제3항에 “노숙인지원에 ‘생활보호법’을 활용하라”는 문장
이 나오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이 노숙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에 소극적인 복지
사무소에 경고한 것이다.
110) 최저공제액을 8000엔으로부터 1만 5000엔으로 올리고, 그 외에 공제율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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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의 인접 영역에 실업대
책을 도입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한 일련의 실업대책들이
다. 일본은 2009년 9월부터 저소득 실업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住宅手当緊急特別措置事業. 2013년부터 ‘생활곤궁
자자립지원법’ 내 ‘주거확보급부금’ 사업으로 정착)’112)을 실시했고, 201
1년에 저소득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직의 지원에 관한 법률(職
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이하, ‘구직
자지원법’)’113)을 제정했다. 또한 2013년에 원스톱 상담창구에서 실업자
111) 한국의 ‘희망키움뱅크’와 비슷하다. 일본의 ‘취로자립급부금(就労自立給付金)’사업
은 탈수급 전 최대 6개월간의 소득의 일정액(최대 30%)을 탈수급 시에 일괄 지급(상
한: 1인가구는 10만엔, 2인 이상 가구는 15만엔) 받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월 76,800엔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수급가구의 76,800엔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
지 말고 기초공제 21,200엔을 뺀 55,600엔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55,600엔을 ‘근로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 근로소득인정액 55,600엔 중 
30%에 해당하는 16,680엔을 그 사람의 가상계좌에 적립한다. 이와 같이 매원 적립한 
금액을 탈수급 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급 시작으로부터 1~3개월의 경
우 근로소득인정액의 30%, 4~6개월의 경우 27%, 7~9개월의 경우 18%, 10~12월의 경
우 12%까지 적립할 수 있다.
112) 이 때 일본정부가 만든 ‘주택수당(住宅手当)’은 생활보호의 ‘주택부조’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공적 임대료 보조였다(嶋田佳広, 2011: 31). 정부는 2013년
에 사업 명칭을 ‘주택지원급부사업(住宅支援給付事業)’으로 바꾸고 급여 명칭도 ‘주택
수당(住宅手当)’으로부터 ‘주택지원급부(住宅支援給付)’로 바꾸었다. 동시에 수급조건
에 연령제한(65세 미만이어야 수급 가능)을 추가하고 직업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조건을 넣었다. 새로운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하는 대신 주거급여 지급기간을 단
축(6개월→3개월)해 ‘근로연령층을 위한 임시 지원’이라는 성격을 강화했다. 결국 정
부는 이 급여를 2013년 12월에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에 통
합했다. 이후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시행에 따라 2015년도부터 급여명칭을 ‘주거확
보급부금(住居確保給付金)’으로 바꿨다.
113) 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이 끝났거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실업자에게 무상으
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민세 비과세 수준의 저소득 실업자의 경우 직업
훈련 수강을 조건으로 훈련 기간 중 최장 2년간 월 10만 엔(약 100만 원)의 ‘직업훈
련수강급부금(職業訓練受講給付金)’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수강급부금(職業訓練
受講給付金)’의 수급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➀개인소득이 8만 엔
(약 80만 원) 이하이고, ➁가구소득이 25만 엔(약 250만 원) 이하이고, ➂가구의 금
융자산이 300만 엔(약 3000만 원) 이하이고, ➃거주하는 건물·토지 외에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➄훈련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고(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했을 
경우, 80% 이상의 출석), ➅동일 가구 내에 같은 급여를 받는 가구원이 없고, ➆가거 
3년 이내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없는 자이다. 여기서 ‘가구’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를 가리킨다(厚生労働省, 2013a: 
7). 훈련기간 중 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는 2011년 26294명(전체 훈련 참가자 중 비
율은 51.8%), 2012년 46347명(47.0%), 2013년 30604명(40.8%), 2014년 20986명(38.
2%), 2015년 14228명(35.1%), 2016년 10368명(32.1%)으로 줄어들고 있다(厚生労働
省, 2017b: 4). 재원은 중앙정부가 1/2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厚生労
働省, 2013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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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주거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채무상담에 연계
하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 2013년 제정. 2015
년 시행)’114)을 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생활보호법’ 자체의 변화가 작았
다.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하고 약간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추
가했을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보호법’ 이외의 변화가 돋보인다. 
예를 들면 ‘구직자지원법’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업자를 
위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실업부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115)의 급여는 ‘주거확보급부금’밖에 없으며,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생활곤궁자자립지원
법’은 취약계층을 생활습관 개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정
보와 취업정보의 제공, 가계상담, 그리고 자녀의 교육지원에 연계하는 
법률이지만,116) 상담사업과 임대료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임의사
업이므로 지자체마다 편차가 크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2013년 ‘생활보
호법’ 개정마저 주로 자립지원(취업지원과 생활지원)의 환경 마련에 불
과했다.117) 일본은 ‘국민건강법’과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의 관계나 
114) 일본정부는 2009년에 저소득 실업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
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을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한 사업으로 통합했다. ‘생활곤궁
자자립지원법’은 실업자를 위한 ‘주거확보급부금사업(중앙정부 3/4. 지자체가 필수로 
실시)’ 외에 ‘자립상담지원사업(自立相談支援事業. 중앙정부 3/4. 지자체가 필수로 
실시)’, ‘취로준비지원사업(就労準備支援事業. 중앙정부 2/3. 지자체가 임의로 실
시)’, ‘일시생활지원사업(一時生活支援事業. 중앙정부 2/3.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 
‘가계상담지원사업(家計相談支援事業. 중앙정부 1/2.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 ‘학습
지원사업(学習支援事業. 중앙정부 1/2. 지자체가 임의로 실시)’으로 구성된다.
115) 사업을 위탁 받는 민간비영리단체의 역량이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사업의 성과 역시 지역 간 차이가 크다.
116)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했다기보다 상담을 받고,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기존 지원
에 연계하고 기존지원을 활성화한 것이다. 소득보장이 필요하면 ‘생활보호법’을 비롯
한 기존의 자원에 연계하는 것이다. 가족이 생활보호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장애인지원정책 등 다른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西岡正次, 2017: 74,75). 또
한 ‘생활보호법’ 비수급 빈곤층을 보면 이미 소비자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채무 독촉
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많다. 친척에 폐를 끼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있
다.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복지급여 수
급 혹은 취업의 전단계의 문제가 많다. 장벽을 제거한 후 만약 소득보장이 필요하면 
생활보호를 비롯한 복지급여에 연계하고 있다(有田朗, 2017: 65).
117) ‘생활보호법’의 2013년 개정(2014년 시행)은 2000년대 후반에 확충한 취업지원과 
생활지원(건강관리, 가계관리)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 그리고 부정수급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취업지원을 위해 ‘취로자립급부금(就労自立給付金)’을 창설했다. 두 번째로 생활지원
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강화했다. 즉, 복지사무소에 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기초해 복지사무소가 수급자에게 건강
관리 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의 일반가입자에 비해 생활보호 수급자의 당뇨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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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의 ‘주택부조’의 분리 등 논의해야 할 주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땜질’만 한 것이다(岩田正美, 2013).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2000년대는 일본의 변곡점이긴 했다. 점진
적으로나마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장려했다는 점, 긴 
전통을 가진 ‘모자가산(1949년~)’이나 ‘노령가산(1960년~)’을 다시 평가
하고 검토하는 논의가 일어났다는 점,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하락과 ‘생
활부조’의 금액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논의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기
존에 없었던 자활지원을 도입했다는 점이 새로웠다.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임대료 보조(‘주거확보급부금’)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을 못 받는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로 ‘구직자지원법’을 도입한 것도 2000년대의 새
로운 변화였다. 또한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약 60년 만에 사상 처음으
로 ‘생활보호법’의 발전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출간하여 자
립지원(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의 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総務省, 2014: 5; 厚生労働省, 2013b: 濱口桂一郎, 2010: 78).118)
간염 환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지원의 기초로 복지사무소의 가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즉, 필요한 경우 복지사무소가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영수증 제출과 
가계부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부정수급 대책 강화이다. 즉, 복지
사무소의 조사권한 강화(복지사무소는 자산과 수입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
나, 새로이 근로, 구직활동, 건강상태, 부양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가졌다. 관공서는 
복지사무소의 조사에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화), 의료부조 단속(지정의료기관의 취소 요건을 명확히 했음. 의료부조 부정수급
에 관여한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간 사례가 많았기 때
문), 후발의약품 처방을 촉진 등이다(厚生労働省, 2014b).
118)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내 ‘생활보호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
원회(生活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는 2004년 12월에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생활보호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정부보고서를 출간했으




4월 제58차 개정(改定)에서 생활부조 급여액 유지
8월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 적용. 후생노동성이 ‘홈리스에 대한 생활보호의 
적용에 대하여(ホームレスに対する生活保護の適用について. 社援保発第
0807001号)’라는 지침을 시달
2003 4월 제59차 개정에서 ‘생활보호법’ 사상 처음으로 ‘생활부조’ 감액(0.9%)
2004
4월 제60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
4월 ‘노령가산’의 단계적 폐지 시작: 2006년에 폐지 완료
2005
4월 제61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
4월 ‘모자가산’의 단계적 폐지 시작: 2009년에 폐지 완료
2006
3월 ‘노령가산’ 폐지 완료
5월 제62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
2007 5월 제63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
2008
4월 제64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원유 가격 급등이 소비에 미칠 
영향을 판별할 때까지 유지)
- ‘주택부조’, ‘출산부조’, ‘생업주조’ 개정
- 타인개호료(他人介護料) 개정
2009
3월 ‘모자가산’ 폐지 완료. ‘모자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생업부조’로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새로운 급여로 한부모가구취로촉진비(ひと
り親世帯就労促進費)를 도입
3월 후생노동성이 ‘직업이나 주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철저한 지원에 대하여
(職や住まいを失った方々への支援の徹底について. 社援保発第0318001号)’
라는 지침을 시달
4월 제65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
7월 ‘모자가산’을 다시 도입
10월 ‘주택수당 긴급특별조치사업(住宅手当緊急特別措置事業)’ 시작
10월 후생노동성이 ‘긴급고용대책의 빈곤·곤궁자지원을 위한 생활보호제도의 
운용 개선에 대하여(緊急雇用対策における貧困·困窮者支援のための生活保
護制度の運用改善について. 社援保発1030第４号)’라는 지침을 시달
12월 후생노동성이 ‘실업 등으로 생활이 곤궁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의 유의사
항에 대하여(失業等により生活に困窮する方々への支援の留意事項につい
て. 　社援保発第1225第１号)’라는 지침을 시달
2010
4월 제66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을 동결
8월 2010년 6월의 ‘아동부양수당법’ 개정에 따라 모자가구만 받던 ‘아동양육수
당’을 부자가구에게 확대 지급
2011
- ‘의료부조’에서 전자진료보수명세서를 본격적으로 도입
- ‘생활보호업무데이터시스템(生活保護業務データシステム)’ 본격적 도입
4월 제67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급여액 유지
5월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직의 지원에 관한 법률(職業
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도입. 이른바  
‘구직자지원법’ 제정. 2011년 10월 시행
6월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社会保障·税一体改革): 근로능력자를 위한 지원 
확충, ‘의료부조’ 단속, 부정수급 예방,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생활보
호 급여수준 검토 시작
2012 4월 제68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급여 유지
2013
4월 ‘생활곤궁자자립촉진지원모델사업’·‘자립상담지원사업’ 시작(2009년부터 실
시하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을 생활곤궁자자립지원사업에 편입하
고 ‘주택지원급부사업’으로 명칭 변경)
5월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근로능력자에게 6개월 이내의 취업지원을 시작. 근
로할 수 있는 수급자의 취로·자립지원에 대한 지침(社援発第0516 第18号)
표4 1990년대 후반 이후 약 20년간의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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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활보호법 개정안’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안’이 충의원을 통과했으나 
참의원에서 폐안
7월 ‘취로활동촉진비’를 8월부터 지급
8월 제69차 개정에서 ‘생활부조’ 감액
8월 생활보호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 인상
12월 ‘생활보호법’ 개정안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 제정.
2014
1월 ‘생화보호법’의 일부개정법 시행(일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취로자립급
부금(就労自立給付金)’ 창설, 건강관리 강화, 가계관리 강화, 부정수급대
책
2015
4월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시행(원스톱 상담, 주거급여, 긴급일시숙박시설, 
가계상담, 아동 교육지원)
출처: 岩永理恵(2015: 34-47); 厚生労働省(2014b); 厚生労働省(2011)에 기초해 필자
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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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의 한국과 일본의 제도 변화를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했다. 즉, 한국은 
‘국민기초생활보정제도’의 도입으로 범주조건을 철폐하고 대상범위를 근
로능력자까지 넓혔을 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해 수급자 선
정과정을 합리화했고, 이후 부양의무 완화, 근로소득공제 도입, ‘주거급
여’와 ‘교육급여’의 수급조건 완화119)까지 추진했다. 일본은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생활부조’를 
감액하지 않는 등 꾸준히 제도를 유지했으며, 사회보장심의회 내　생활보
호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2004년 12월 보고서 이후 한부모가구 대
상 급여를 확충했고 자활지원을 도입하는 등 ‘생활보호법’의 기능을 개
선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정책의 개혁방향이 비슷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모두 임대료 보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했다. 즉, 한국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주거급여’를 예전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고, 
일본은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에 그때까지 없었던 빈곤층 대상 임대료 
보조(‘주거확보급부금’)를 만들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공공부조제
도의 자활지원을 확충하면서 그 인접 영역의 실업대책을 발전시켰다. 한
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자활사업’을 정립하고 ‘희망리본사
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잇따라 도입했고, 일본 역시 ‘생활보호법’의 
근로소득공제 강화나 ‘취로자립급부금’ 도입과 함께 ‘구직자자립지원법’
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도입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차이점도 있다. 첫째, 변화의 폭이 다르다. 
한국의 제도 변화는 근본적이었고, 일본의 제도 변화는 점진적이었
다.120) 한국은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정으로 범주조건을 철
폐했을 뿐 아니라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각 급여의 
119) 한국은 ‘의료부조’의 소득조건도 완화했으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소득조건의 
완화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한 것이 큰 변화였다.
120) 2000년대 이후 10년간에 한국에서 일본보다 공공부조제도가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는 것은 필자만의 특이한 해석이 아니다. 고이시 노리미치(五石敬路) 오사카시립대학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이시노리미지, 2011: 94,95). 제14회 East 
Asian Social Policy Research Network 학술대회(2017년 8월 2-3일. 나고야대학. 일
본)에서 만났을 때 아베 아야(阿部彩) 수도대학도쿄 교수 역시 한국의 최근의 제도 
발전을 역동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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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건을 절대적 기준으로부터 상대적 기준을 바꾸는 등 큰 변화를 보
였다.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생계급여’의 추가급여에 
불과했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생계급여’로부터 분리하고 단독으
로, 그리고 ‘생계급여’보다 쉬운 소득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
운 변화였다. 하지만 일본의 제도변화를 보면 노숙인에 대한 ‘생활보호
법’ 적용을 지시하거나 한부모가구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 등 일부 극
빈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었고, ‘생활부조’ 감액 동결이나 ‘모자가산’ 논
의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변화였다. ‘취로자립급부금’의 도입 등 ‘생활
보호법’의 수급자를 위한 자립지원을 확충했으나 한국에 비하면 변화의 
폭이 작다.
  둘째, 변화의 형식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법률 수준에서 개선하는 변
화였으나, 일본의 경우 지침수준에서 조정하는 변화였다. 즉, 한국은 19
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정 등 법률 수준의 큰 변화를 보였으나, 일본은 ‘생활보호법’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주로 지침수준에서 조정했다.
  한국과 일본의 2000년대 이전의 변화와 2000년대 이후의 변화를 비교
할 때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다양한 급여를 생계급
여의 추가급여로 지급하는 법률이었다. 그리고 급여 종류가 다양하
다.121) 일본의 쿄우고쿠 타카노부(京極高宣)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
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所長) 소장에 의하면 일본 ‘생활보호법’
의 급여가 다른 선진국의 공공부조보다 다양한 이유는 ‘생활보호법’이 
생긴 1946년에 다른 복지급여가 거의 없어 ‘생활보호법’으로 생활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衆議院, 2006).122) 이는 한국도 마찬가
지이다. 자세한 사항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주거급여를 도입한 것도 한국
과 일본의 공통점이다.123)
121) 쿄우고쿠 타카노부(京極高宣)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
題研究所所長)소장에 의하면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며, 일본의 경
우 ‘생활보호법’이 생긴 1946년에 다른 사회복지법이 거의 없어 ‘생활보호법’으로 모
든 생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이다(衆議院, 2006).
122) 예를 들면 장제부조(葬祭扶助)라는 장례식을 위한 급여까지 있다. 한국도 마찬가
지이다. 쿄우고쿠 타카노부(京極高宣)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
口問題研究所所長) 소장에 의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생계급
여 하나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급여가 다른 욕구를 보완하
는 국가가 많단다.
123) 한국은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주거급여를 도입했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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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기가 다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협소하고 엄격한 법 규정을 
점차 완화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공부조제도를 법적으로 대체하는 과
정에서 급여를 받는 권리를 명시했고, 최저생활보장을 명시했고, 그리고 
범주조건을 철폐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목적을 위해, 비슷한 
형식의 제도를, 비슷한 순서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차이점도 존재한다. ‘생활보호법’ 제정 시기(한국은 1961년, 
일본은 1946년)의 제도 변화를 보면 분명히 일본의 제도 변화가 근본적
이었고, 한국의 제도변화는 점진적이었다.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50년간의 역사를 보면 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발전은 일본에서 먼저 
발생했다. 그리고 일본은 1946년 ‘생활보호법’ 제정과정에서 범주조건을 
이미 철폐했다. 즉, 일본 ‘생활보호제도’는 이미 성숙한 상태였기 때문
에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변화의 시기와 원동력이 다르다. 즉, 한국의 경
우 한국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가 1999년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과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
서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일본의 경우 1946년의 ‘생활보호법’ 제정과정
부터 1950년의 ‘생활보호법’ 전면개정과정까지 5년간에 큰 변화가 나타
난 이후 약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
터 4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가 최근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
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은 미군정이었지
만 한국에서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은 시민단체, 전문가, 국내정치였다.
  둘째, “일본 공공부조제도가 이미 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 역시 불충분하다. 즉, 1999년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일본 
‘생활보호법’ 수준에 도달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 ‘생활보호법’을 추월하
기도 했다. 특히 2014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일본 ‘생활보호
법’을 분명히 추월한 사건이었다. 단순히 “한국 공공부조제도가 워낙 미
숙한 제도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만큼 발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할 수 없
는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은 1950년의 전면개정에서 ‘주택부조’를 도입했다. 일본의 ‘주택부조’ 도입은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일본 역시 다른 급여에 비하면 ‘주택부조’를 늦게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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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정에서 도입한 자활사업을 일본은 2003년부터 겨우 ‘자립지원’
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124) 거꾸로 말하면 일본에서 1950년 
이후 최근까지 점진적 성과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순히 “일본 공공부조제
도는 이미 성숙한 제도이므로 최근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주택부조’를 ‘생활
부조’로부터 분리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으나 여전히 이루어지기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왜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계속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새로운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비교하면, 
“왜 한국은 미군정기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 침묵했던 것인가?”, “왜 
일본은 미군정기 이후 침묵했고, 한국은 미군정의 압력과 같은 압력 없
이 199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
가?”, “일본은 왜 2000년대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이 떠오른다. 따라서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여 
공공부조제도 변화의 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사건분석
1. ‘생활보호법’ 제정까지의 사건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활보호법’을 제정했을 때까지의 시기, 
즉 한국의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사건과 일본의 1945년부터 1946년
까지의 사건에 주목한다.
  일본은 미군정기에 ‘생활보호법’의 범주조건을 철폐했다. 한국과의 핵
심적 차이점이다. 즉, 일본은 1946년에 ‘구호법’, ‘모자보호법’, ‘의료보
호법’을 통합해 ‘생활보호법’을 제정했고 1950년에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했을 때까지 짧은 미군정기에 범주조건 철폐를 비롯한 근본적 개혁
에 성공했다. 이후 일본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틀을 약 50년 
124) 일본은 ‘생활보호법’의 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에게 ‘생활보호법’의 특별한 취업지
원사업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생활보호법’의 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들은 일반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공공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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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그대로 유지했다.125) 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에 공공부조제
도를 바꾸고, 이후 그 틀을 유지한 것이다. 요컨대 전쟁 직후의 혼란기
에 다양한 가능성이 생겼을 때 한국은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고, 
일본은 획기적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99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형성시킨 것이다.
  일본은 미군정126)의 강력한 권력을 배경으로 범주조건 없는 선진적인 
‘생활보호법’을 제정했다.127)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산설
비 상실, 중공업부문 규제, 원재료 부족, 기업자본 고갈, 국제무역 제
한, 귀향민 유입, 군사산업 상실로 일자리가 적었고, 행정기관 축소, 기
업 정리, 인구 과잉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했다. 당시 정부는 실업자를 정
부의 토목사업에 연계시켜 ‘일용직실업보험’128)을 신설하는 새로운 대안
으로 실업문제에 임했으나, 그래도 실업자가 넘쳤다(塚本哲, 1949: 6,
9,10,12). 그래서 일본정부는 제정 직후부터 ‘생활보호법’으로 실업자
를129) 관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閣僚会議, 1949).130) 당시 일본의 
125) 현재 ‘생활보호법’은 의식(衣食)을 위한 ‘생활부조(生活扶助)’, 주거비를 위한 ‘주택
부조(住宅扶助)’,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부조’(教育扶助), 의료를 위한 ‘의료부조’(医
療扶助), 자활과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생업부조(生業扶助)’, 출산을 위한 ‘출산부조
(出産扶助)’, 요양비용을 위한 ‘개호부조(介護扶助)’, 장례식을 위한 ‘장제부조(葬祭
扶助)’의 여덟 가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부조’는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급열로 제1류비(第一類費), 제2류비(第二類費), 가산(추가급여)을 합한 급여이다. 
‘제1류비’는 개인 경비이며, 음식이나 옷을 구입하는 비용을 연령별로 산출하고 금액
을 지급한다. ‘제2류비’는 광열비 등 가구의 경비이며, 가구원수 별로 산출하고 지급
한다. ‘가산’은 한부모가구,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생활부조’
의 추가급여로 지급하는 급여이고, ‘모자가산(母子加算)’, ‘장애인가산(障碍者加算)’, 
‘임산부가산(妊産婦加算)’, ‘개호시설입소자가산(介護施設入所者加算)’, ‘재택환자가산
(在宅患者加算)’, ‘방사선장애인가산(放射線障碍者加算)’, ‘아동양육가산(児童養育加
算)’, ‘개호보험료가산(介護保険料加算)’ 등이 있다.
126) 한국의 미군정기는 1945~1948년, 일본의 미군정기는 1945~1952년이다.
127) 일본은 1946년 ‘생활보호법’ 제정과정부터 1950년 ‘생활보호법’ 전면개정과정까지 
약 5년간 미군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범주조건을 비롯한 큰 틀뿐만 아니라 인권에 
배려하는 자세한 규정까지 대부분 미군정이 제안하고 수정한 내용이었다. 1950년 전
면개정 직후의 ‘생활보호법’에서 미군정은 제27조(제2항, 제3항), 28조(제2항, 제3
항), 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3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3항), 제48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62조(제2항)를 제안해 ‘생활보호법’에 인
권보호의 개념을 넣었다. 참의원은 제45조(제3항, 제4항)와 제62조(제4항), 중의원
은 제51조(제3항)와 제54조(제2항)를 제안했을 뿐이었다(岸勇, 1958: 53).
128) 도쿄 등에서 이루어진 일용직의 공제제도이다.
129) 1949년도 시점의 실업자 수는 정부 추계로 120~170만 명에 달했다. ‘실업보험’ 42
만 명, ‘일용직실업보험(日雇失業保険制度)’ 13만 명, 민간기업 확충 40만 명, ‘실업
대책사업(失業対策事業)’ 5만 명, ‘직업훈련시설(職業補導施設)’ 5만 명 등 실업대책
으로 약 100여 만 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参議院, 1949).
130) 1949년 3월에 각료회의(閣僚會議. 장관회의)에서 ‘실업보험’의 미흡을 ‘생활보호법’
으로 보완한다고 결정했다(閣僚会議,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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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보험은 지금보다 훨씬 미흡했다. 노령에 따른 질병이나 불치
병131)이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었고, 농어촌이 연금의 대상이 아
니었고, 연금의 급여수준 역시 낮았다(平田富太郎, 1949: 5). 게다가 
저임금으로 1960년대 후반에 공무원이 생활보호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
다.132) 표준 4인 가구133)의 최저생계비가 월 3만 136엔(1967년)134)인 
시대에 전체 근로자 2,682만 명 중 43%(1147만 명)가 월급 2만 엔 이하
였고, 월급 3만 엔 이하는 74%(약 2000만 명)였다(総理府 就業構造基本
調査; 長宏, 1968: 4,8). 1955년 시점에서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생활
보호 수급자 비율은 2.39%였으며, 수치를 높다고 볼 지, 낮다고 볼 지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을 상당히 관대하게 운용했던 
시기였던 것은 확실하다.
131) “폐질(癈疾)”이라 불렸다.
132) 1967년 8월의 사건이다. 카나가와(神奈川)현의 사회보험사무소에 근무하는 25세 
국가공무원(후생노동성 직원) A씨는 근속기간 5년이었으나 2만 5,000엔 이하의 소득
(기본급 1만 9,500엔. 부양수이나 통근수당을 합쳐도 2만 4,620엔)으로는 본인, 아
내, 자녀의 3인가구를 부양할 수 없었다. A씨는 밤에 주물공장에서 알바이트를 했다. 
몸이 약한 아내도 취업하기 위해 자녀를 맡길 탁아소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복지사
무소가 소득이 보호기준에 미달하다고 발견했고 보호기준과 가구소득과의 차액 6305
엔을 지급했다. 1967년 9월에는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水俣)시의 미나마타시 
공무원 15명이 생활보호를 신청하고 3명이 인정됐다.
133) 부 35세, 처 30세, 아들 9세, 딸 4세의 가구이다.
134) 1967년도의 대도시(1급지) 기준의 최저생계비이다. 지방(4급지)이면 2만 1862엔.
연령
전체 0-5 6-11 12-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
1955 2.39 2.60 2.97 1.52 2.56 1.80 2.39 3.39 4.44
1965 1.61 1.33 2.80 3.11 0.66 0.43 1.23 1.97 1.81 2.33 3.12 3.65
1975 1.16 0.67 1.36 1.74 0.80 0.27 0.79 1.23 1.47 2.18 3.03 3.64
1985 1.16 0.75 1.33 1.71 1.13 0.25 0.69 1.16 1.40 1.80 2.04 2.57
1995 0.68 0.35 0.61 0.79 0.52 0.12 0.28 0.53 0.90 1.25 1.31 1.68
2005 1.12 0.68 1.17 1.38 0.88 0.23 0.52 0.73 1.22 1.85 2.24 2.12
2015 1.67 1.24 0.48 0.75 1.26 1.72 2.53 2.89
출처: 1955년의 값은 生活保護の動向編集委員会(2008). 1965년, 1975년, 1985년, 1995
년, 2005년의 값은 厚生労働省 『被保護者全国一斉調査結果報告書(基礎調査)』. 
2015년의 값은 社会保障審議会生活困窮者自立支援及び生活保護部会(2017: 4).
표5 일본 연령대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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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국민의 생활이 어렵지 않아서 공공부조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다. 한국 역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웠다. 한국도 실업문제가 
심각했다. 조선은행 통계에 의하면 1946년 1월 시점에서 경제활동인구의 
20~30%가 실업자였고, 재조공업의 94%와 산업기술자의 80%를 일본인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인이 철수했으므로 산업이 저조했다(박광준, 201
3: 162).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일본
인 관료들이 대부분 귀국했으므로 미군정에 사회복지제도를 제안하거나 
행정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으며,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만들 여력이 없었다(박광준, 2013: 211).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미군정은 ‘남한 민정에 관한 초기 기본방
침(Basic initial Directive for Civil Affairs in Korea. SWNCC176/8)’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법률을 존속시키며, 목적 달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모든 법률이나 조례, 법령을 폐지한다”는 지침을 내릴 정도
였다(박광준, 2013: 173,174).
  결국 한국의 미군정은 복지정책을 거의 제도화하지 못한 채 긴급보호
와 사회통제에 치중했고, 그 반대로 일본의 미군정은 비군사화 및 민주
화라는 점령정책의 원칙을 복지정책에 적용해 기존제도를 근본적으로 개
혁한 것이다(이혜원·이영환·정원호, 1998: 333,334). 일본은 근로무능력
자와 실업자를 ‘생활보호법’으로 받아들였으나, 한국은 근로무능력자를 
‘조선구호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업자를 군정청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응
급조치로 지원하고 있었다(박광준, 2013: 180).
  한국의 1961년 ‘생활보호법’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경우 혁신적 행
위자(예: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고, 복지에 익숙하지 않는 보수적 행위자들 주도로 예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공공부조제도를 제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군
정의 영향 하에 혁신적인 ‘생활보호법’을 제정한 일본과 달리, 제2차 세
계대전 직후는 일제강점기135)에 제정한 ‘조선구호령’을 존치했고, 1961
년 5월 16일의 쿠데타로 등장한 최고회의도 ‘조선구호령’과 큰 차이 없
는 ‘생활보호법’(1961년 12월)을 제정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생활보호
법’ 제정은 “조선구호령을 법령정리사업의 하나로서 정리대치하려는 것”
에 불과했으며(내각사무처장, 1961), 손창규 최고회의 문교사회부 위원
135) 한국은 사회복지의 단초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마련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그 이전
의 노력이 초기상태에서 단절되었다(안상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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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생활보호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가 1961년 12월 2
1일에 이의 없이 무수정으로 가결했을 뿐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의 보건사회부 차관이 이 법안을 “현재 실
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법을 정리하는데 지나지 않음”이라고 설명하
고 있으며, ‘조선구호령’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법률을 대체한 것이라
고 알 수 있다(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긴 ‘의료보험법’(1963년 12월 제정)은 ‘선례
가 없는 제도’였으나, ‘생활보호법’은 ‘선례가 있는 제도’였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은 ‘조선구호령’의 유산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법률이었
다. ‘생활보호법’ 제정부터 1년이 지난 1963년 초에 민부기 사회보장제
도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범위’ 제5항에서 막연
하게 융통성을 두고는 있으나136)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
화 되어있는, 즉 근로능력과 근로의사가 있어도 일할 수 없어 생활이 빈
곤한 실업자 및 무업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에서 뚜렷이 되어있지 않다”
고 개탄했듯이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생각에 어
긋나는 법률이었다(민부기, 1963: 75-76).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심의위
원회 구성원마저 “선진국과 같이 안정된 사회를 이룰 만큼 완비된 사회
보장제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여
건 등으로 보아 장구한 시간과 막대한 애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가 많
은데 국가제정의 사정은 미약하다는 고충도 이해 안 되는 바 아니다”고 
생각을 접었다(민부기, 1963: 76).137)
  또한 당시 한국의 ‘생활보호법’ 제정과정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정책
결정방식’으로 이루어졌다(김영순·권순미, 2008: 209). 사회보장제도심
의위원회의 연구원을 비롯한 사회보장 전문가가 정책결정과정에 정책 아
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례138)도 있었고, 언론이 공공부조제도에 약간의 관
136)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기타 보호기관이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필
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다. 마치 행정재량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137)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설립(1962년 3월) 이후의 사회복지제도 도입 과정은 사회
보장제도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손준규, 1981). 그러나 ‘생활보호
법’(1961년 12월 제정) 도입과정을 직접적으로 밝힌 증언이 없다. 여러 정보를 종합
적으로 검토해 비교적 자세히 해석한 연구는 있다(김영순·권순미, 2008: 206).
138) 손창달 등 사회보장 전문가는 정희섭(보사부장관), 손창규(최고회의 문사위원장), 
김용순(최고회의 문사위원장. 손창규의 후임)에게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1961년에 손창달은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작성한 자료를 김용순에게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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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139)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들은 ‘생활보호법’ 제정과정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립할 힘이 없었다. 한국에서
는 아직 공공부조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했다. 결국 ‘생활보
호법’의 내용은 ‘조선구호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김영순·권순미, 200
8: 213).
  한국에서 ‘생활보호법’ 제정의 성과는 말 그대로 법을 제정한 점이다. 
그 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법 제정조차 어려웠
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성과이긴 했다. 예를 들면 사회부(1955년부터 
사회부와 보건부의 통합으로 보건사회부)가 1953년에 ‘국민생활보장법’
(안)을 작성했을 때는 법제실의 법안심사까지 받았다가 결국 재정적 이
유로 법안이 무산했고, 1957년에 보건사회부가 ‘국민생활보호법’(안)을 
작성했을 때는 재정적 이유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김영
순·권순미, 2008: 211,212; 보건복지부, 2015; 4). 최고회의는 쿠데타 
이후의 민심장악을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법 제정을 허용한 것이다.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생활보호법’을 이용
했으나(井上英夫, 1977: 40), 일본정부는 미군정의 개입을 받아 법을 
비교적 선진적인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상이하다.
  여기서 주의를 요할 것은 “한국은 재정 때문에 범주조건 없는 공공부
조제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 제정의 불과 4년 전인 1957년에 ‘국민생활보호법’(안)은 “재
정 때문에” 무산됐으나, 박정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생활보호법’을 통과
시켰다. 또한 한국은 “재정 때문에” 1980년대까지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
하는 ‘생활보호법’을 1961년에 제정하기도 했다. “예산 때문에 제도를 충
분히 운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없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아무튼 한국의 최고회의는 ‘생활보호법’ 제정을 과시했으나, 이는 전
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진 법안이 아니었다. 정권이 폐쇄적인 ‘장’에
서 만든 법률이었다. 당시 정권은 정쟁(政爭)과 재정부족 때문에 사회보
장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최천송, 1977: 183). 최고회의는 전문가들(사
회보장심의위원회 원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많은 법률을 제정했으
다. 이는 1963년 ‘의료보험법’의 뿌리가 되었다(손준규, 1981: 29).
139) 법 제정과정에 대한 언론의 직접적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으나 당시 조선일보
도 공공부조제도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김영순·권순미, 200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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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심의과정에서 초안의 핵심요소를 삭제하는 사례가 많았다.140) 특
히, 당시의 한국 전문가들은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 1
2월 5일 법률 제1437호)을 아쉬워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률에 원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각 부처가 
분장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심
의회에 법률 수준의 근거를 부여하는 근거141)를 담으려고 했으나, 최고
회의가 마지막 취지만 남기고 다 삭제했기 때문이다(최천송, 1977: 18
7)142). 사회보장심의의원회의 최천송은 나중에 “이 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도입을 10년 이상 지연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관계하는 모든 인사가 이구동성으로 개탄하는 일”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최천송, 1977: 187). 또한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대상자 전원을 
필요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를 구획하고 필요수준을 책정
하는 생활기준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보호를 위한 급여내용도 
최소한의 식료품에 국한되는 정도의 지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고 낙담했다(최천송, 1977: 271). 1961년의 ‘생활보호법’ 제정은 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를 보면 대체로 박정희 정권의 ‘민심장악’
이라는 동기에 맞춰 보건사회부가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성공한 시기였
으나(손준규, 1981: 26), 그 성과는 크게 ‘예산’의 제약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서 아직 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했다. 관료들은 전국민의 생
활수준을 일정수준까지 올린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을 마련한다는 인식이 부족했고, 오히려 별정직 연구원들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으로 복지제도를 구축했던 시기
였으며, 그런데도 일반직 고급관료들은 장관들에게 가까운 사회보장심의
위원들을 견제하기도 했다(손준규, 1981: 27,31). 보건사회부의 관료보
다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소속하는 전문연구원들의 활
약만이 눈에 띄는 시기였다.143)
140) 의료보험 법안의 경우 1963년에 제8조의 강제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법률고
문 김모씨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은 헌법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력히 주
장했기 때문이다(손준규, 1981: 67.68).
141) 설치근거를 각령(閣令)으로부터 법률로 승격시킨다는 뜻이다.
142)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 ‘생활보호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사회보장심의위
원회의 연구원이었던 최천송은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고로 하
고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한 일본의 제도는 가장 어렵게 발전되어 오
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며 (중간 생략) 서독(西獨)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최천송, 1977: 144).
143) 1962년 3월 20 일 각령 제469호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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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국에서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범주조건이 1999년까지 남게 
됐다. 이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기초한 규정이었으며, 이후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막는 강고한 장벽이었다(김미곤, 1998: 22). 그래서 한국
의 경우 1990년대 말까지 “65세 이상이라는 범주조건을 60세 이상 정도
로 확대해야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이 
고작이었다(최창무·고수현, 1998: 141)144).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실질
적으로 개선하려면 ‘생활보호법’ 폐지라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했다.
  반대로 일본은 혁신적 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의 주도권을 잡았다. 일
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부조제도를 크게 발전시킨 과정을 보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미군정의 공적이 컸다. ‘생활보호법’의 ‘국가책
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범주조건 철폐)’, ‘결격조항 철폐’라는 
핵심 성과 중 ‘국가책임’과 ‘무차별평등’은 1946년에 미군정의 지시145)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격조항 철폐’ 역시 1950년의 ‘생활보호법’ 개정 시
에 미군정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副田義也, 2014: 50-53).
2. 경제성장기의 사건
  다음으로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큰 정치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기 전
까지의 경제성장기, 즉 한국의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사건과 일본의 
1946년부터 1992년까지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생활보호법’ 제4조에 “본법에서 보장되는 보호의 수준은 건강
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은 하나의 성과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은 ‘생활보호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충 보호하는 정도로만 운용했다. 즉, 행정차원에서 ‘생활보호
법’의 목적을 지나치게 작게 해석하고 ‘생활보호법’의 효과를 축소시킨 
것이다. 결국 ‘생계보호’는 최저생활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준이었고, 
가 생기고 보건사회부 장간이 8명의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그 중 사회보장 전반을 조
만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를 한상무, 노동을 심강섭, 의료보험을 최천송이 맡
았다. 학자도 일반적 관료도 아닌 사회보장의 창시자들이었다(손준규, 1981: 34).
144) 한국의 전문가들이 범주조건을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심의위
원회 구성원이었던 민부기는 1963년 시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나 무업자가 
‘생활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미 아쉬워하고 있었다(민부기, 1963: 74).
145)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1946). SCAPIN-775 
SUBJECT: Public Assistance(1946.2.27.). SCAPIN이란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번호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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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도 1980년대까지 유명무실했다. 왜 경제성장기에 한국의 ‘생활
보호법’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것인가?
  첫째, 정부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이 법률을 제정
하기만 했고, 이후 재정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보호법’의 재정을 확보하기보다 국가재정을 배경으로 근
로무능력자만 보호하는 체제를 정당화했고, 그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또한 국가자체가 아직 해외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李惠炅, 2006: 43). 
사실, 한국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도 그 급여(양곡)의 많은 부
분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업생산이 저조해 1960년대 초까지 
기아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구호’의 재원을 해외 원조에 의
한 식량원조에 의존했다. 식량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지방에 배포하는 시
스템이었으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전달체계가 생긴 반면, 지방수준의 독
자적 정책은 거의 없었으며, 1950년대까지 복지시설도 대부분 외국 민간
단체에 의한 시설이었으므로 외국단체가 복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金早雪, 2012a: 159,160).
  이전의 ‘조선구호령’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 이후의 식량부족
으로 1961년까지 존재했던 ‘조선구호령’ 역시 유명무실했다(대한민국정
부, 1963: 311). ‘생활보호법’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1960년대 역시 
‘생활보호법’의 재원을 제한하고, 제한적인 보호만 수행했다. 물론 한국
은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구호’, 전재
민이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영세농민을 위한 식량배급은 대부분 그 
자원인 양곡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고, 농업생산력이 저조해 국내
에서 이러한 자원을 조달하는 능력이 없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
년대 초까지는 빈곤층에게 안정적으로 양곡을 배급하기조차 어려웠으며
(金早雪, 2012a: 160), 당시의 ‘생활보호법’146)을 비롯한 빈곤정책은 해
외 원조로 얻은 식량을 나누어주는 식량지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 말에 경제성장으로 ‘생활보호법’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해외 원
조가 1960년대 말에 끝난 이후도(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21,2
2),147) ‘생활보호법’의 재원보다 다른 제도의 재원 확보에 바빴다.
146) 당시는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빈곤층지원을 모두 합쳐서 ‘구호행정(救護行政)’이라
고 불렀다.
147) 당시의 전문가들은  ‘복지확대’ 입장에 입각해 정부의 ‘효율화’ 노선에 저항했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연합회(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시설(재원을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음)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입소자의 급여수준 개선, 시설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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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미국의 무상원조를 둘러싼 사건들이 국회
에서 문제가 되면서 해외 원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도 많았다. 19
64년에 ‘삼분폭리(三粉暴利)사건’으로 해외 원조와 재벌기업의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1966년에 미국으로 받은 무상원조를 여당이 정당 
지지를 얻기 위해 이용한 ‘밀가루공사’ 담론이 국회에서 부정적 이슈로 
퍼져있었다(河合和男·飛田雄一·水野直樹·宮嶋博史, 1996; 金早雪, 2012
c: 195). 이러한 부정적 이슈 때문에, ‘생활보호법’의 발전과 재원 확보
에 소극적이었을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1999년까지 공공부조제도의 개선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
은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 1982년의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148), 198
4년의 ‘생활보호법’ 개정149), 1987년의 ‘생활보호법’ 개정150), 1997년의 
‘생활보호법’ 개정151) 등 법 개정을 거듭했다. 1982년의 ‘생활보호법’ 전
문개정으로 ‘조선구호령’에 없었던 ‘교육보호’152)와 ‘자활보호’153)를 신설
했고, 직업훈련사업154)과 융자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1984년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 선정방식을 이용자의 신청에 기초한 신청방식으
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155) 1987년 개정으로 생활
보호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했으며, 전달체계를 약간 개선했다.
위한 정부보조금을 요구해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
원이 법을 상정했으나 복지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전쟁의 유물이라고 보는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인식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7: 21).
148)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미 1979년에 ‘생계보호’로 중학생의 
수업료·입학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이를 ‘생계보호’와 별도의 ‘교육보호’로 정립했다. 
두 번째로 ‘자활보호’를 신설해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사업(무상훈련, 훈련비 지원)과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영세민-준영제민’이라는 구분을 ‘거택-시설-자활’이라는 
근대적 구분으로 바꿨다.
149)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보호대상을 선정하는 ‘직권주의’를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신청주의’로 바꿨다.
150) 1987년에 생활보호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151) 1997년 8월 22일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개선이 이루어졌다. 민법
의 규정에 맞춰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했고,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 상실자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
이 어려운 자’까지 보호대상을 넓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공포하도록 했
다. ‘생계보호’에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교육보호에 입학금이나 학용품 등 
지원내용을 추가했다.
152) ‘생업보호’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교육비지원을 ‘교육보호’로 정립시켰다.
153) ‘취로구호사업(1974년~)’, ‘새마을노임소득사업(1975년~)’, ‘취로구호사업(1980
년~)’. ‘취로사업(1985년~)’ 등 명칭을 바꾸면서 취로사업은 실시하고 있었다.
154) 생활보호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훈련을 제공하거나 훈련비를 지원했
다.




1982 ‘생활보호법’ 전문개정. ‘생활보호법’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
가. ‘자활보호’ 도입에 따라 “영세민/준영세민” 구분을 “거택보호
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바꿈
1987 생활보호 전달체계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기 시작
1998 한시적 생활보호 실시
1999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정법’을 제정 
생계보호
1961 ‘생활보호법’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1984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선정 누락자나 신규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됨.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강화
1996 차등급여제 최초 도입
1999 ‘생활보호법’ 상의 자활보호 수급자는 생계보호 수급자가 아니었으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됨
의료보호
1961 ‘생활보호법’의 급여 중 하나로 ‘의료보호’를 명시(실시 안 됨)
1977 ‘의료보호법’을 제정해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시켜 
1978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의료보호’ 실시
1986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도 ‘의료보호’
를 실시
1994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주거보호
1989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및 추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를 추가
교육보호
1979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 수업료·입학금 지원
1982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와 별도로 명시
1987 1987년부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수업료·입학금 지원
1996 인문계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1997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직업훈련
1982 생활보호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사업(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 실시
1993 각 부처에서 분장하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 담당하게 되면서 
생활보호 수급자의 직업훈련도 노동부로 이관. 보건복지부는 대상
자 추천만 위탁 받아서 실시
자활센터
1996 시범사업으로 도입(5개소 지정)
1997 5개소 추가 지정, ‘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견기관 관련규정 신설
1998 7개소 추가 지정
1999 3개소 추가지정(총 20개소)
취로사업
1974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5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4 지방자치단체로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이관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추진
융자사업 1982 생활보호 수급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융자제도 시행
이주사업
1982 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와 저소득층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해 대도
시 영세민 지방이주사업 실시
1990 이주사업 시행 중단(정착률이 낮았음)
출처: 한국사회복지연구회(2000: 148).
표6 한국 ‘생활보호법’의 변천과정
102
  그러면 이 시기에 정치권는 빈곤층을 어떻게 다루었던 것인가? 먼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생활보호법’ 제정 전까지는 ‘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156)로 한시적으로나마 근로능력자(전재민 등)도 식량배금의 대상
으로 했으나 1950년대 중후반에 들어 근로능력자를 위한 지원을 줄여 
‘조선구호령’의 원래 대상인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
다157)(보건사회부, 1958; 金早雪, 2012a: 132,136,155에서 재인용). 그
러다가 한국은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60년대 말에 해외 원조 종료 
시기를 앞두고158) 빈곤층지원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정립한 것이 근로
무능력자를 위한 ‘생활보호법’과 근로능력자를 위한 ‘자활지도사업에 관
한 임시조치법’159)이었다160)(金早雪, 2012c: 196,197,199). 결국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의 심각한 빈곤을 응급조치로 다루었다가 외국원조라는 재
원이 떨어지자마자 근로무능력자만 시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착
시킨 것이다.
  한국의 ‘생활보호법’이란 애초에 매년 1번씩 읍·면·동의 행정직원이 극
빈층 조사161)를 실시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을 등 근로무능력자를 ‘생
156) 한국에서 ‘구호(救護)’란 구호양곡이나 외원으로 얻은 자원을 배포하는 사업이었으
며, 현금급여를 수반하는 사업은 아니었다. ‘구호’의 재원은 외원의 비중이 높았고, 
아동, 노인, 모자가구 등 갈 곳을 잃은 자를 위한 ‘시설구호’는 외원에 의한 민간활
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보건사회부, 1958). ‘구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조선구호령’
에서 규정한 13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징애인, 영유아의 어머니 등 근로무능
력자였다. 시설(겨우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구호’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구
호’ 받는 사람보다 나았으나 시설에서 ‘구호’ 받는 사람조차 안정적으로 양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한국은 ‘응급적 구호’, ‘임
시적 구호’라는 명칭으로 근로능력자에게 밀가루를 지급하기도 했다. 군인이나 경찰
의 관계자 중 가난한 사람은 ‘구호’와는 별도로 ‘원호(援護)’를 받았다. ‘원호’란 현금
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업급여 등이었으며, ‘구호’보다 훨씬 관대
한 사업이다(金早雪, 2012a: 151)
157) 정부쪽에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 “‘구호’로 국민의 자활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
이 존재하기도 했다(윤갑로, 1956: 128-130). 또한 1960년대 초까지 ‘조성구호령’에 
기초한 ‘구호’는 재원을 PLO480호에 의한 식량원조에 의존하는 지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관리할 수도 없었다(金早雪, 2012b: 189).
158) 미국은 1971년도에 원조를 종료한다고 선고했다.
159) 이에 따른 자조근로사업은 농지조성, 농지개량, 관개, 치수, 도로건설 등 농촌이
나 도시의 인플라 구축에 참여해 하루에 밀가루 3.6kg을 받는 사업이었다. 다만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고, 월 20일 이상 일할 수 없었고, 밀가루 3.6kg이
라는 보상도 일반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의 절반 이하이므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
준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읍·면·동 행정직원이 매년 실시
하는 조사(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사)에서 ‘영세민’으로 선정 받아야 했다. 
오히려 조성한 농지를 분배 받는 등 다른 보상이 컸다(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245).
160) 1970년대까지 이 두 개 사업을 합쳐서 ‘구호’라고 불렀으나 1970년대 이후 ‘구호’라
는 말 대신 ‘생활보호’, ‘보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金早雪, 2012c: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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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호 대상자’162)로 선정하고, 임산부를 비롯한 기타 근로능력자를 ‘영
세민’으로 선정하는 제도였다. ‘생활보호법’의 수급자에게 소맥분(1인당 
250g/일)을 지급하고, ‘영세민’에게 자조근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의 참여 
자격을 부여했던 것이다(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37,38).
  한국정부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생활보호 예산을 억제했기 때문에, 재
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선정자 수를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
부의 예산 통제 때문에 생활보호의 수급규모가 제약 받는 상황은 ‘생활
보호법’ 제정 직후부터 매년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한국응용사회과학연
구소, 1969: 42,63). 예산통제는 보건사회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
제기획원163)이 의도한 것이었고, 조사에 의한 후보가 모두 수급자로 선
정하게 된 것은 1976년 이후였다(보건사회부, 1981; 金早雪, 2012c: 21
0). 보건사회부는 예산 확충을 매년 요청했으나 경제기획원은 방침을 바
꾸지 않았던 것이다(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63,64).
  한편으로 한국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
2-1976년)’의 성공으로 경제적 기반을 확충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
회보장심의위원회가 건의하던 ‘사회개발(UN의 권장방향)’을 한국정부에
서 받아들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
정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의료비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빈곤층의 문제가 드러나 1976년 의료부조리문제로 병원장 16명을 구
속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 기회
에 보건사회부는 1977년에 ‘의료보호법’(1977년 12월 31일 공포, 법률 
제3076호)을 제정하고 유명무실했던 의료보호사업을 ‘생활보호법’으로부
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1978년부터 처음으로 실질적인 ‘의료보호’를 제공
161) 가족의 상황, 자산·수입, 빈곤의 원인,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정
부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영세민책정기준’(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만 고려한 
기준)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는 
1967년의 평균소비지출 1인 월 2734원에서 당시의 최저생활비를 대략 1인 월 2000원
으로 추측하고 당시의 ‘영세민책정기준’ 월 600~700월의 비합리성을 설명했다(한국응
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81). 이 ‘영세민책정기준’은 행정편의적이고 비과학적 선정
기준에 불과했다. 또한 당시 음·면·동의 행정직원들은 생활보호 후보자 조사에서 이 
기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한국응용사회과학연구소, 1969: 37,38).
162) 읍·면·동의 행정직원에 의한 조사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후보자명단 중에서 시·
군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선정 받은 사람이 생활보호를 받
게 되는 선정방식이었다.
163) 박정희정권이 국가경제전략의 최고기관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1961년에 생겼고 
1994년에 재무부와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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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한 것이다164)(손준규, 1981: 89,90; 김영순·권순미, 2008: 22
0,221에서 재인용). 1979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
원 규정(1979년 8월 31일 제정, 대통령령 제9495호)’을 정하고 수급가구 
자녀의 중학교 수업료를 전액보조하기 시작했다.165)
  한국에서 1978년부터 1981년까지 보건사회부 보호과장이었던 박연수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한국은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조금씩 증
액하고, 근로능력자를 영세민취로사업으로 유도했다. 그에 의하면 당시 
보건사회부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크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사회부에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
고,166) 한국노총은 생활보호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또한 1982년 ‘생
활보호법’ 전면개정 시 보건사회부 장관이었던 김정례에 의하면,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은 전두환 정권의 복지국가 국정지표를 위한 것으로 
관료주도로 이루어졌나,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정권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이후 사회
보장심의위원회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학자를 정책파트너로 삼고 있
164) ‘의료보호’는 1977년의 의료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재정으로 극빈층에게 진찰, 
치료, 약제 처방, 입원을 제공하는 급여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1961년의 ‘생활보호
법’ 제5조 ‘의료보호’ 규정에 근거한 ‘의료보호 시행령’을 1969년 11월 10일에 제정했
고, 사실상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했으나, 그 ‘의료보호’는 생
활보호 수급자를에게 공국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으며, 수준 
역시 빈약했다. 1976년 9월의 전국민 의료보장 확립을 위한 ‘의료시혜확대 방안’ 마
련, 1977년 1월 4일의 ‘의료보장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
법’을 제정했고, ‘생활보호법’의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의
료보호법’에 의한 본격적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했다. ‘의료보호법’의 대상자는 주로 생
활보호 수급자들이었다. 소득이 적어 의료비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
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1986년 1월부터 의료부조제도를 도입
했으나 대상선정이 여전히 엄격했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 대신 기금
에서 비용을 지불했으나 대불금을 납부기한(6개월)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6개월 이내
에 시장·군수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보호’를 정지하
는 등 수급자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과혹했다(이계탁, 1994: 
20-25).
165) ‘교육보호’는 1970년 8월 31일 ‘생활보호법’의 중학교 수업료 지원규정에 기초해 중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
도로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생활보호 수급자(법정 영세민)만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유일한 교육부조사업으로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예
산으로 보조했다. 이후 중학교 졸업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1987년부
터 신규사업으로 전체 지역 거택보호자와 면(面)지역 이하 ‘자활보호’ 수급자에게 실
업계 고등학교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199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
활부조’ 수급자 및 ‘의료부조’ 수급자의 자녀로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모든 학생에게 전액 지원했다. 아쉽게도 학업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용품이나 교재 
등 제반 비용의 지원이 없었다(이계탁, 1994: 32-34).
166)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사회부의 영향 하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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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김영순·권순미, 2008: 224,261,262).
  한국의 복지단체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정부의 영향 하에 있었
다. 언론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았고, 한국노
총은 사회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졌을 뿐 공공부조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김영순·권순미, 2008: 224,225). 법 제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익단체로는 한국노총밖에 없었으나 한국노총은 사회보장을 위한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과 
의료보험법(안)을 심의한 1963년에도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
국노총과 대립관계에 있는 상공회의소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
이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현상도 없었다(손준규, 1981: 27,46). 공공부
조가 국회에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한 적도 없었다(김영순·권순미, 2008: 
225).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보면 복지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198
0년대까지 복지관료와 경제관료가 ‘생활보호법’을 배타적으로 관리했고,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를 내렸을 때 보건사회부의 관료들이 제도를 수시
로 개선해왔다. 노조,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야당조차 논의하지 않았
다.
  한국에서 1970년대까지 ‘생활보호법’의 ‘생계보호’는 주로 시설에서 거
주한 상태로 생활보호를 받는 ‘시설보호’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1980년대 후반도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생활보호를 받는 ‘거택보호’ 
형식이었으며 수급자는 밀가루 약간씩을 지급 받는 정도였다. ‘거택보
호’ 수급자와 ‘시설보호’ 수급자들이 받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의 수준
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훨씬 부족했고 수급가구 가구원의 연령, 성
별을 고려하지도 않았다(표갑수, 1990: 22). 특히 ‘생활보호법’의 중심
이라 할 수 있는 ‘생계보호’는 1980년대까지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쳤
다. 1987년도 시점에서 ‘시설보호’ 수급자를 위한 보호수준이 최저생계
비의 93.7%에 이르렀으나 ‘거택보호’ 수급자를 위한 보호수준은 최저생
계비의 63.4% 선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거택보호’ 수급자가 시설보호 
수급자로 유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최지영, 1989: 163,164). ‘거택보
호’는 연료비와 부식비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1가구당으로 지급되므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급여의 효과가 약했던 것이다(최지영, 
198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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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법’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미군정은 ‘생
활보호법’ 전면개정의 다음 해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로 일본을 떠났다. 후생성은 미군정이라는 강력한 지지자를 잃었고, 이
때부터 정부재정을 장악하는 대장성(大蔵省. 한국의 재무부에 해당)을 
비롯한 다른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했다.
  미군정이 일본을 떠나자마자 곧장 대장성은 1953년 말에 ‘긴축재
정’167)을 내걸어 ‘생활보호법’의 중앙정부 부담을 80%로부터 50%로 줄이
자고 제안했고, 1954년부터 3년간 ‘생활부조(=생계급여)’의 급여 인상을 
중지시켰다. 이에 후생성은 ‘생활부조’ 기준 인상 중지를 감수하는 대신 
1954년도에 근로공제 도입, 1957년도에 ‘세대분리(世帶分離)’168) 적용 
범위 확대, ‘모자가산’ 인상169), ‘산부가산(産婦加算)’ 도입, 입원환자가
산 도입, 1958년도에 고등학교 학생의 ‘세대분리’ 허용170), 소득인정 제
외 범위 확대171) 등 세부 조정으로 저항했다. 또한 1954년에 후생성은 
노동과학연구소(労働科学研究所)의 후지모토 타케시(藤本武)에 위탁해 
당시의 ‘생활부조(생계급여)’ 기준액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
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고, 육체적 생존을 위한 비용
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외국인이 많다”, “부정
167) 1954년도 일반회계예산을 1조 엔 이내로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1953년도 예산(지
출)은 1조 272.5억 엔이었으나 1954년도 제19회 국회는 예산을 276.7억을 줄여 999
5.8억 엔으로 했다(財政省. 財政統計 https://www.mof.go.jp/budget/reference/stat
istics/data.htm).
168) 한 가구의 어떤 가구원을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조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일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는 빈곤에 빠져도 생활보호를 받기 힘들다. 이럴 때 도
박중독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일하지 않는 가구원을 ‘다른 가구’로 간주하고 나머지 가
구원에게 생활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사무소가 사례마다 논의하고 
판단하지만, 후생노동성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69) 모자가산에 자녀 수를 반영시켰다.
170) 생활보호 수급가구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전
에는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수급
가구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제도 상 부모와 생계를 분리하는 ‘세대분
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즉 그 자녀를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
고, 그 자녀가 받던 1인분의 급여를 포기하면 나머지 가구원들이 계속 생활보호를 받
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아예 부모까지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비극을 막은 것이다. ‘세대분리’ 이후 그 자녀가 부모와 계속 동
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와 자녀의 2인가구의 경우 ‘세대분리’로 생
활부조(=생계급여)와 모자가산을 잃게 되므로 가계 부담이 커진다.
171) ‘생활보호법’은 최저생활비에서 지금의 소득을 빼고 모자란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지금의 소득’을 얼마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이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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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 많다” 등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생활부조’의 급여 인상이 정체
한 시기이기도 했으나 ‘생활보호법’의 작은 부분에서 꾸준한 개선이 이
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副田義也, 2014: 63-65; 木村孜, 1981: 74,75,
79). ‘생활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과 마찬가지
였으나 일본 후생성이 꾸준히 ‘생활보호법’을 개선한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에서 1960년 7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은 나카야마 마사
(中山マサ)172)를 후생대신으로 임명해 협상을 통한 국회 운영과 사회보
장 확충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케다 하야토 정권은 자민당의 카야 오키
노리(賀屋興宣)를 비롯한 “조세 감면 없이 세수입으로 사회보장예산을 
크게 확장하자”고 주장하는 급진적 복지옹호자를 영입했다. 안보투쟁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일미안보협정 개정을 단행한 직전의 키시 노부스케
(岸信介) 정권(1957년 2월-1960년 7월)과의 차별화를 노린 것이다. 카
야 오키노리는 “국민생활을 크게 향상하려면 조세 감면과 사회보장이 모
두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지출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싶다”는 주
장을 펼쳤으며,173) 후생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의 완성된 예산안
을 대폭 수정하고 ‘생활부조’ 기준의 26% 인상174),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70%(당시 50% 지급)로 인상, 그리고 국민연금의 
지급 제한 완화까지 담긴, 패기 넘치는 예산안을 자민당에게 제출했다. 
자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생활부조 기준을 26% 인상해도 격차는 줄
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50% 올리자”,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70% 지급은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자” 등 급진적인 복지 확대까지 제안했다(朝日新聞
社, 1960b).
  다만 대장성은 “올해 1800억 엔이었던 사회보장관련비용을 한꺼번에 1
000억 엔 증액한다는 자민당의 일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생활보호 
예산과 실업대책사업 예산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이나 민간의 임금에 
맞춰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증액은 일반고용의 동향
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바람직한 재정방향이 아니다”, “경
제적 효과를 고려해도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는 소비를 높일 뿐이며, 경
172) 일본 최초의 여성 대신(장관)이다.
173) 카야 오키노리는 마이니치신문에 최저소득을 다섯 배로 늘리자는 의견을 투고해 
주목을 모았다(毎日新聞社, 1960).
174) 그 외에 주택부조, 교육부조, 생업부조의 급여 개선, 근로공제 인상, 기말 일시부
조(期末一時扶助.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12월부터 1월에 지급되는 월동급여)의 상설
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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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을 것”, “오히려 조세의 감면과 공공투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견제했으며(朝日新聞社, 1960a), 경제기획청(経済
企画庁)175) 역시 “사회보장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체 국민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
다”, “국민소득 전체를 늘리려면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 결국 먼저 공
공투자를 늘리고 경제의 성장, 국민소득의 확대를 도모하고 다음으로 조
세 감면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그래도 보호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사회보장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장성을 
지지했다(朝日新聞社, 1960c).
  결국 자민당은 사회보장 확충, 공공투자, 조세감면을 균형 있게 추진
한다는 노선으로 하방수정 했으나(伊藤昌哉, 1967: 111),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의 인상, 근로공제 인상, 기말일시부조(월동급여) 
지급이 이루어졌고, 1961년도의 보호기준 대폭 인상의 계기가 됐다(副田
義也, 2014: 95-99). 이케다 하야토 정권은 직전의 키시 노부스케(岸信
介) 정권의 ‘일미안정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 협상 단행에 대한 일
본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대립하는 사회당의 주장이었던 ‘빈곤대책’을 사
회당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후생성은 그 기회에 ‘생활보호법’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 일본경제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고성장기’의 마지막 9년간에 
들어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이 상승했다. 하지만 대장성은 “생활보호의 
‘생활부조’ 급여수준의 인상 때문에 수급가구의 최저생활비가 주민세 비
과세기준을 상회하는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생활보호의 급여
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므로 생활보호의 기준을 인상하면 사
회보장지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견제하고 ‘생
활보호법’의 축소를 주장했다(朝日新聞社, 1967). 이에 후생성은 심의회
의 제언을 이용해 이에 저항했다. 즉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교통의 고속화, 언론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생
활양식의 도시화가 진행했고, 상대적 결핍감이 커졌다”, “최저임금제도
를 조급히 정립할 수 없는 관계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가 
발생”, “영국이나 독일의 일반가구 대비 수급가구 소비수준(약 60%)과 
비교하면 일본의 일반가구 대비 수급가구 소비수준(약 50%)은 여전히 낮
175) 장기경제계획의 책정, 경제를 위한에 각종 정책의 조정, 경제동향의 조사와 분석
을 수행했던 총리부(総理府)의 기관이었다. 2001년의 내각부(内閣府)에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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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부적절” 등 대장성에 반론했다(中央
社会福祉審議会生活保護専門分科会, 1967; 藤井康, 1981: 276). 경제성
장기 역시 경제부처의 압력이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후생성은 이 시
기에 ‘생활부조’ 기본액을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상승률보다 크게 올리는 
‘격차축소방식’을 도입하는 등 생활보호제도 향상에 성공했다. 후생성 
관료들의 친복지적 태도를 볼 수 있다.
  당시의 일본을 보면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말에 대장성이 사회보장 
지출이라는 예산평성 상의 ‘성역(聖域)’을 삭감하려고 했다. 이 때 역시 
후생성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저항했다. 즉, 1970년대 후반에 
대장성이 국고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상, 이용자 부담 강화, 소득제
한 강화를 괘했을 때 후생성은 이를 막았다. ‘생활보호법’ 이외의 영역
에서도 후생성은 대장성의 제안의 대부분을 국회에서 부결하게 하고 정
치협상과정에서 수정받게 했다. 즉, 국회는 1976년의 ‘건강보험법’ 개정
안 중 ‘보험료 인상’을 제지했고 ‘급여수준 인상’만 통과시켰고, 미키 타
케오(三木武夫) 수상은 1976년 예산안 중 ‘노인의 무상의료 중지’와 ‘일
부부담 도입’을 보류했다. 국회에서 야당과 자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1980년도 예산심의에서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강화’를 부결했다(副田義
也, 2014: 216,217).
  일본의 경우 1973년 10월의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자원의 수입과 제품
의 수출로 순환하는 경제에 타격을 입었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도 
고도 경제성장기의 궤적을 타 사회보장 지출은 계속 늘었다. 대장성은 
사회보장지출이라는 ‘성역(聖域)’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후생성은 ‘복
지원년(福祉元年)’이라는 담론을 거점으로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어 
대장성에 저항한 것이다. 복지 삭감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1981년도 예
산부터였다(副田義也, 2014: 215-217). 이 때 복지 축소를 잠깐 막았던 
요인은 첫째로 자민당의 위기였다. 제1차 석유파동 직후 1974년 7월 참
의원 선거, ‘록히드사건’176)이후 1976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 상태였으며, 1977년 7
월의 참의원 선거, 1979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역시 간신히 과반수를 확
보했다. 자민당이 복지 삭감으로 유권자의 반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었다. 둘째로 1976년 12월에 집권한 후쿠다타케오(福田赳夫) 정권이 세
176) 미국의 ‘록히도’사가 항공기를 팔기 위해 각국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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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저하를 국채(國債) 발행으로 보충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경기부
양을 노리는 노선을 선택하여 ‘큰 정부’와 사회보장 확대를 지지했기 때
문이다. 셋째로 1970년대에 일본의 실업률, 조세율, 사회보험료, 그리고 
인구고령화 수준은 유럽보다 훨씬 낮았으며, 국민들이 사회보장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田多英範, 1987: 25,26; 正村公宏, 1990; 副田
義也, 2014: 218,219).
  일본 ‘생활부조’의 급여수준과 일반 국민의 소비수준의 격차는 작아졌
는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그 이유는 석유파동 이후의 경기불
황으로 국민의 소비수준이 정체한 반면 일본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경
제성장률이나 국민의 소비수준 상승률을 ‘노력목표’로서 높게 예상하고 
그 예상에 맞춰 ‘생활부조’의 급여수준을 올렸기 때문이다(副田義也, 20
14: 222,223). 이후 1967년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中央社会福祉審議会) 
생활보호전문분과회(生活保護専門分科会)는 영국이나 서독의 일반가구 
소비수준 대비 수급가구의 소비수준 비율을 약 60%로 보고 이를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일반가구 소비수준 대비 수
급가구의 소비수준 비율이 60%를 넘었던 1982년 이후177) 1983년의 중앙
사회복지심의회(中央社会福祉審議会)는 “일반국민의 소비실태와의 균형
상 타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의견하고 최저생계비측정방식을 ‘격차축소
방식’으로부터 ‘수준균형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副田義也, 2014: 223).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위축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이
후였다. 1980년대에 생활보호제도에서 예산논리에 중점을 두는 회계검사
원의 검사가 시작했고, 후생성이 ‘생활보호법’의 엄격한 운용을 촉구하
는 ‘123호 통지’를 내린 것도 1981년이다. 이 시기는 생활보호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도 위축한 시기 이다. 일본에서 1980년대에 복지가 
축소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宮本太郎, 2008: 111-113). 첫째로 ‘정
책피드백’이 약했다. 즉, 이익단체가 약했다. 무상노인의료를 철폐한 19
82년 ‘노인보건법’의 개정과정178)에서 눈에 띄는 이익단체는 ‘일본의사회
(日本醫師會)’밖에 없었다. 둘째로 중앙정부 부담률을 인하할 때 ‘보조
177) 일반근로가구의 소비수준을 100%로 했을 때의 수급가구의 소비수준은 전국규모로 
보면 1977년에 60%를 넘었으나, 도쿄로 보면 1982년도에 60%를 넘었다.
178) 일본정부는 1973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했다. 
1973년 10월부터 와상상태의 노인에 한해서 65세 이상까지 무상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1982년 8월에 스즈키 젠코우(鈴木善幸) 정권은 노인의료를 유료화
하는 법 개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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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삭감이라는 말을 쓰고 마치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을 시
정하는 것처럼 표현해 여론을 현혹시켰다. 셋째로 고용정책으로 복지삭
감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대부분 생활보호 삭
감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통한다. ‘생활보호법’의 이익단체는 약했고, 
중앙정부는 ‘생활보호법’의 중앙정부 분담비율을 ‘책임’이 아니라 ‘보조
금’이라고 표현했다. 근로능력자인 극빈층을 그들의 취업을 막는 요인들
을 무시한 채 단순히 아예 신청을 거부했다. 근로능력자에게 우선 생활
보호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취업지원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였으나, 근로능력자에게 아예 생활보호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법정투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법정투쟁이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
을 상승시켰다. 애초에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은 극히 낮았지만, 1950
년대의 법정투쟁을 거쳐 상승한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소송이 아사히 
시게루(朝日茂)씨가 후생성 대신을 상대로 1957년에 제기한 ‘아사히소송
(朝日訴訟)’이다. ‘아사히소송’은 ‘생활보호법’의 ‘전물량방식’에 기초한 
급여수준을 문제로 삼은 소송이었으며, 제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
는 1960년 10월에 “헌법 제25조의 이념에 어긋나는 수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최고재판소 판결179)로 ‘아사히소송’에 이겼으나180) 
1961년부터 최저생계비측정방식을 ‘전물량방식’으로부터 ‘엥겔방식’으로 
바꿔 ‘생활부조’의 급여수준을 인상했다.
  일본에서 아사히 시게루씨가 1957년에 제기한 ‘아사히소송(朝日訴訟)’
은 ‘일본환자동맹(日本患者同盟)’181)이나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아 1960
년 10월 19일 1심 도교지방재판소에서 승소했다. 후생성은 항소하긴 했
으나 1심 판결의 다음해 ‘생활부조’ 기준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182) 즉, 
179) ‘아사히소송’을 보면 1심, 2심 모두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보다 낮다고 암묵적으
로 인정했으나 2심은 “차상위계층 유입으로 재정문제가 발생한다”, “보호기준을 올리
면 최저임금에 관한 협정, 실업대책사업의 임금, 연금 및 실업보험의 급여수준, 그리
고 학자금 대출사업의 대출금을 올려야 되므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180) 최고재판소 판결은 최저생계비를 “(후생성이) 중앙정부의 재정, 저소득층의 생활수
준,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우대 받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국민감정, 그리고 
예산배분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渡辺賢, 1988).
181) 아사히씨는 결핵환자였다.
182) 일본의 경우 이후 ‘후지키소송(藤木訴訟)’이 ‘가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물은 ‘1
차 소송(1969년 제기)’과 생활보호관련 재판의 비용을 ‘생활보호법’의 급여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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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이후 ‘생활보호법’의 ‘생활부조(생계급여)’183) 측정방식을 ‘전
물량방식(マーケット·バスケット方式)’184), 1961년부터 ‘엥겔방식(エンゲ
ル方式)’185), 1965년부터 ‘격차축소방식(格差縮小方式)’186), 1984년부터 
‘수준균형방식(水準均衡方式)’187)으로 전환했으며, ‘아사히 소송’ 1심 이
후 최저생계비 기준을 급격히 인상했다(杉村宏, 1991: 7).188) 일본의 
민간단체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생활보호법’을 개선한 것은 아니었
으나 법정투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활보호법’을 개선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정투쟁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는 크지 않았
다. 일본의 경우 시민운동의 기회가 열려 있었으며, 1950년대부터 1960
년대 후반까지 ‘전국 생활과 건강을 지킬 모임 연합회(全国生活と健康を
守る会連合会)’, ‘전일본자유노동조합(全日本自由労働組合)’, ‘부락해방
동맹(部落解放同盟)’, ‘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이 생활보호를 
집단신청 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대중운동을 
펼쳤으나, 이러한 운동은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생활보호 수급
자의 당사자조직인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全国生活と健康を守る
있느냐를 물은 ‘2차 소송(1973년 제기)’을 제기하고 급여수준이 아닌 면의 개선도 촉
구했다. ‘후지키소송’의 변호단과 지원조직은 ‘아사히소송’의 변호단과 지원조직이 맡
았다(副田義也, 2014: 211).
183) 이와 같은 최저생계비로 산출한 ‘생활부조’는 거의 무업의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
구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모자가산’이나 ‘근로공제’, ‘노인가산’, ‘장애인가산’ 등
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岩永理恵, 2010: 25).
184) ‘전물량방식’이란 무업 가구원이 필수열량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의 구입비
용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185)‘엥겔방식’ 역시 음식비를 먼저 ‘전물량방식’으로 산출한다. 그 다음에 이 음식비를 
엥겔계수(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중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고 ‘생계비’를 
구한다. 그럼으로써 선출한 ‘생계비’에서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법’의 
다른 급여로 지급하는 경비를 빼고 ‘생활부조’의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186) 격차축소방식 역시 기본적으로 ‘엥겔방식’으로 ‘생활부조’의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이지만, 소득 1/10분위와의 격차 축소를 위해 해마다 개정률을 인상하는 점이 새로웠
다. 다음 연도의 수준을 예측하고 개정률을 올리는 방식이었으므로 실제로 격차가 축
소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격차축소방식’을 1965년에 
도입했지만 1969년까지 ‘엥겔방식’을 이용했다. 후생성과 다른 중앙부처 사이에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 개정률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격차축소방
식’으로 전환한 것은 1970년이었다.
187) 1983년 12월 23일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의견구신(中央社会福祉審議会 意見具申)’의 
“현재 ‘생활부조’기준은 일반국민의 소비실태와의 균형상 타당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
견을 받고 1984년부터 ‘수준균형방식’을 도입했다. 즉, 수급가구를 위한 ‘생활부조’ 
금액이 일반가구의 약 60%에 도달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일반가구의 지출 변동률만
큼 수급가구의 ‘생활부조’금액을 변동시키고 있다.
188) 1980년대에 거의 지금의 급여수준에 도달했으며, 그 이후의 인상 폭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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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 역시 일자리와 임금을 요구하는 노력보다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보
호를 받으라”는 구호로 생활보호를 함부로 신청해 일반 시민의 지지를 
잃어갔다(岸勇, 1983: 3). 또한 경찰은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의 
활동가를 감시하고 ‘부정수급’을 형사사건으로 검거하는 강력한 개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児島美都子, 1973: 39). 일본의 과격한 대중운동은 
1960년 중후반에 보수적인 지자체 수장들에 의한 경찰 동원과 폭력적 운
동의 한계로 서서히 개별 사례를 고소하는 공익소송운동으로 바뀌어간 
것이다(古賀昭典, 1971: 63).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일본에서 공공부조
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위축시켰을 수 있다.
  일본에서 장애인, 노인, 그리고 생활보호 수급자들은 운동을 유지할 
힘이 없었고, 노동운동의 활동가들은 사회보장문제를 소홀히 했으므로 1
970년대부터 사회보장 관련 단체의 연대조직인 ‘사회보장추진협의회(社
会保障推進協議会)’의 활동은 저조했다(井上英夫, 1976: 64). 일본의 경
우, 아사히소송은 많은 시민단체가 결합한 예외적인 사건에 불과했고, 
이후의 소송들도 복지사무소수준의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들어 싸
우는 문제제기에 불과했다. 본격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운동이 생긴 
것은 2000년대 후반의 ‘파견촌’이었다. 또한 일본의 노조는 애초부터 하
나로 단결하지 못했다.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日本労働組合総評議会. 19
50~1989년. 이른바 ‘총평’)와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全国労働組合連絡
協議会. 1947~1950년. 이른바 ‘전노련’)로 나누어져 있었고, 1989년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1989년~. 이른바 ‘연합’)
가 생긴 이후도 새로이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全国労働組合連絡協議
会. 1989년~. 이른바 ‘전노련’)가 생기는 등 단결하지 않았다. 공공부조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노조로 일본공산당 계열의 일본자치체노동조합총
연합(日本自治体労働組合総連合. 이른바, ‘자치노련’)과 민진당(예전의 
민주당) 계열의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全日本自治団体労働組合. 이른
바, ‘자치로’)이 있었으나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회원들도 줄고 있
다(인터뷰자료).
  한편으로 한국의 경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군사정권 하에서 공익
법운동은 환상에 불과했으며, 일본과 달리 그 전까지 공익법운동을 전개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189) 인권 변론의 전통은 1980년대 말 1990년
189) 1984년 조영래변호사의 활동을 공익법 운동의 계기로 볼 때도 있으나, 이는 준비
하고 기획한 형태의 소송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었다(이찬진, 2005: 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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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 사이에 ‘노동변호사 운동’으로서 나타나지만 이러한 운동은 비
조직적이고 비체계적인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익법운동의 본격
적 출발은 비법률가 단체인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열리게 된 것이다(이찬
진, 2005: 396,397).
3. 과도기의 사건
  이어서,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에 직면하기 전까지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자민당 정권 단절 및 거품경기 붕괴 이후 금융위기 발생 및 민주
당 집권 전까지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로 보면 한국의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의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이다.
  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저항하려면 복지 추진을 정당화하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87년의 민주화까지 적극적 
운동을 조직화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비정치적 활동 수준
에 머물렀으며, 비합리적인 반독재 민중운동과 어용운동이 양극단을 구
성하고 있었다(감정기, 1994: 이영환, 2005: 30에서 재인용). 서구의 
역사를 보면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을 주도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켰으
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복지 확대를 추동하지 못했고, 노
동정당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제를 갖추지 못했다(이영환, 2005: 30). 
한국은 최근에 몇 명을 의회에 진출시킨 것을 제외하고 좌파정당들이 의
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김태성, 2007: 100). 한국에서 사회복
지운동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나타난 것은 1989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이하, ‘경실련’)’ 창립이나 1994년의 참여연대 설립 등 민주화 이후
였다(이영환, 2005: 34). 오히려 한국의 경우 노동운동보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190) 등 시민운동 세력이 분배문제 해결에 나섰
다(김연명, 2005: 316). 시민운동 세력이 성명서 발표, 국회와 행정부
처에 대한 공식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기자회견, 입법 청원, 그리고 
공익소송까지 주도한 것이다.191)
19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운동주체는 현직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변호사 등 중산층 
출신 전문가들이었다(김연명, 2005: 320).
191) 비교적 일찍 활동하기 시작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한재, 한국보육교사회),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건강연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
115
  한국에서 정부에 저항하는 운동은 민주화와 함께 본격화했으며, 사회
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시범사업 시행)192)를 둘러싼 운동도 그러한 
운동 중의 하나였다. 1991년에 여당이 1992년도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주장했을 때,193) 한국사회사업(복지)
대학협의회,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 관련 3개 단체
가 정부와 국회에 항의했고, 전국 3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 1,500
여 명이 중앙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한 것이다. 보건사회부 내에서 
“복지업무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주
요 일간지 역시 여당의 무원칙을 비판했다. 결국 1992년 3월 보건사회부
가 다른 부처와 협의해 연도 내에 5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새로이 
선발할 계획을 제시해 진정했다(원석조, 1992: 8-16). 한국에서 ‘생활보
호법’이 예산 또는 경제부처의 지배를 받는 절망적인 환경은 ‘생활보호
법’ 제정 이후 4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생활보호법’ 외부의 보다 
큰 차원에서 ‘민주화’라는 변화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194)
  민주화 이후 상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1994년의 헌법소원이다. 서울
시 중구 중림동에 사는 생활보호 수급자 심창섭씨(당시 88세)·임금순씨
(당시 86세) 부부가 ‘생활보호법’의 1994년 생계비 6만 5000원을 “헌법에 
위배되는 수준”이라고 1994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소원이었으며, 비록 법원은 
헌법소원을 기각했으나195) 이후 ‘생계보호’의 수준은 급격히 상승했다
사회 등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재처럼 강하지 않았다(김연명, 
2005: 318).
192) 이 제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복지행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최초의 제도였
으므로 사회복지학계는 이 제도에 주목하고 있었다.
193) 1990년 6월에 노태우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6.29 선언 3주년 기념 국민과의 토
론회’에서 1992년도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 4,000명(1990년 324명, 1991년 1,676명, 
1992년 2,000명) 추가 배치하고 자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이 정부예산의 
긴축을 주장해 사회복지관 설립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발계획을 
중단했다. 정부 여당은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계
획을 중단시키려고 했으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그 비용은 약 33억 5000만 원, 생활
보호사업 예산 2610억 원의 1.3%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194)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나 지자체 수장의 직선제 도입으로 경제적 논리만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는 여지가 생겼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자본가뿐만 아니라 민중
도 힘을 가지게 됐다. 권력자원론은 이런 사실을 강조했다(구인회·손병돈·안상흔, 
2010: 83-87).
195) 보건사회부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청구이라고 
발론했고,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이 없음”이라고 주장해 기각을 요구했다. 민감한 이슈여서 시간이 걸렸으나 3년 후 
1997년 5월29일에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생계비 지급액이 최저생계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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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2013: 262). 사실 한국에서 이 헌법 소원을 기획한 사람은 19
90년대 전반에 새로이 등장한 사회복지 관련 조직의 대표들이었다. 즉, 
1993년 2월에 창립한 한국사회정책학회의 손준규 회장(동국대 교수), 1
989년 3월에 창립한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현재, 한국사회복지행
정연구회)196)의 김진학 회장(겸 서울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화장), 19
89년에 생긴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7)의 박순일 박사 등이다(김진학, 201
7).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실태조사로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이나 선정
기준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찾
고 있었던 것이다.198)
  한편으로 일본에서도 1992년 거품경기 붕괴를 거쳐 노숙인이 증가하면
서 ‘생활보호법’과 관련된 법정투쟁이 다시 활발해졌다. 오사카(大阪)시
나 나고야(名古屋)시의 민간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숙인의 생활보호 
신청을 거부한 복지사무소를 상대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사에게 조
직적으로 심사청구를 신청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
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에서 행정사건소송의 원고인 승소율은 약 
8%이지만 생활보호소송의 승소율은 훨씬 높고, 일반 행정사건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삼사청구를 인정받고 행정기관이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
가 늘었다(尾藤廣喜, 2000: 29).
  또한 1980년대부터 정부가 ‘생활보호법’을 엄격히 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1990년대에 들어 이를 문제로 삼는 ‘생활보호법’ 
관련 소송도 증가했다(松崎喜良, 2000: 115). ‘생활부조’의 용도를 확대
한 1990년의 ‘카토우소송(加藤訴訟)’199)과 1995년의 ‘나카지마소송(中島
비하면 미흡하지만 현행 생계비 지급액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이로 인해 행복추구원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6)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조직이다. 1986년 9월에 6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빈곤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한공개채용 한 것
이 한국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시작이다. 이후 1987년 7월에 5대 직할시의 사회복
지전문요원 별정 7급 49명 임용, 1988년 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 
급 35명 임용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이 이어졌다. 한국정부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1991년부터 읍·면·동에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1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사는 길다. 한국정부는 가족계획연구원(1971년 설립)과 
한국보건개발연구원(1976년 설립)을 통합해 1981년에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설립했
다. 이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사회보장제도심의위
원회라는 명칭이었으며,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한국 복지의 기초를 만든 최천송 등 
사회보장전문가들이 활동했던 기관)의 연구기능을 통합해 1989년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을 설립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9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
198) 한국사회정책학회 이남진 변호사가 헌법소원의 필요소류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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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200), 일종의 복지급여를 소득인정에서 제외시킨 1995년의 ‘타카소
송(高訴訟)’201) 등 꾸준한 법정투쟁이 급여를 개선한 것이다. ‘카토우소
송(加藤訴訟)’의 경우 ‘생활부조’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나중에 자신을 돌
볼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저축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었으며, 복지사무
소는 저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재판소는 허용했다. ‘나카지마소송’의 
경우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비해 생활보호로 받은 급여를 절약해 학
자보험에 가입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었으며, 복지사무소는 허용하지 않
았으나 재판소는 허용했다. 그리고 ‘타카소송’의 경우 ‘심신장해자부양공
제금(心身障碍者扶養共済金)’202)을 소득으로 간주할지가 쟁점이 된 소송
이었으며, 복지사무소는 그 보험금만큼 급여를 감액했으나 재판소는 급
여 감액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타카소송’은 2003년에 최고재판소에
서 승소했으며, 생활보호 관련 소송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최고재판소에
서 승소한 소송이 되었다.
  법정투쟁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생활보호의 수급자는 법정투쟁의 비
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법정투쟁을 
지원한 것이다. ‘생활보호법’을 둘러싼 법정투쟁은 생활보호 행정을 숙
199) ‘카토우소송(加藤訴訟)’은 저축의 취급을 둘러싼 소송이었다. 카토우 테쓰오(加藤
鉄夫)씨는 1985년 당시 68세의 중증장애인이었고 돌봄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내가 
카토우씨를 돌보고 있었다. 아내도 나이가 많아 카토우씨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몰라 앞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는 돈(81만 엔)을 계좌에 저축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복지사무소는 이중 26만 엔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후의 급여를 감액했고 나머지 45
만 엔을 장제비용으로 돌리라고 지시하고 저축의 용도를 제한했다. 카토우씨는 1990
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키타지방재판소(秋田地方裁判所)는 1993년에 “최소한의 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면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공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했다.
200) ‘나카지마소송’은 학자금의 취급을 둘러싼 소송이다. 나카지마 토요하루(中島豊治)
씨는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비해 생활보호로 받은 급여를 절약해 1976년부터 14
년간 학자보험에 가입했다. 1990년에 만기로 44만 엔을 받았으나 복지사무소사 이를 
수입으로 인정해 6개원 동안 생활보호 급여를 감액했다. 나카지마씨는 1995년에 소
송을 제기했고, 1심의 후쿠오카지방재판소(福岡地方裁判所)에서 패소, 2심의 후쿠오
카고등재판소(福岡高等裁判所)에서 승소, 2004년 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에서 
승소했다.
201) ‘타카소송’은 ‘심신장해자부양공제금(心身障碍者扶養共済金)’을 소득으로 간주할지
가 쟁점이 된 소송이다. 타카 신지(高真司)씨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24시간 돌봄
이 필요했다. 타카씨의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해  ‘심신장해자부양공제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타카씨는 보험금을 받았으나, 복지사무소가 
보험금만큼 생활보호 급여를 감액했다. 타카씨는 1995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1999년
의 1심 카나자와지방재판소(金沢地方裁判所), 2000년의 2심 나고야고등재판소(名古
屋高等裁判所), 2003년 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에서 모두 승소했다. 생활보호 
소송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했다.
202) 장애인의 보호자가 자신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후 장애인 본인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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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후생성의 담당관과 맞서야 하므로 사회보장법 학자나 복지담당 공
무원이 협력했다(竹下義樹, 1996: 19).203). ‘생활보호법’ 관련 소송을 
지원한 일본 전문가들의 모습은 1994년의 헌법소원을 지원한 한국 전문
가의 모습과 겹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도기였다. 외환위기(1997년)와 김대중 정권(1998
년)이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의 운동은 정권이나 관료를 움직이지 못했
다. 마찬가지로 금융위기(2008년)와 민주당 정권(2009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본의 운동도 정권이나 관료를 움직이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참여연대204)는 김영삼 정권 시기인 1996년 11월에 
‘생활보호법’ 개정을 청원하여 1997년 8월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하게 했
으나(허선, 2005: 340), 이때 참여연대의 김중배 공동대표 이름으로 작
성된 청원서(김홍신, 신낙균, 이재선 의원 제출)를 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에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외에 “기타 월평균 제1호 소정의 
금액 이하인 자로서 그 보유자산이 제1호 소정의 금액 이하인 자로서 2
인 이상의 부양가족과 세대별 총소득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범주조건을 철폐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내용이
었다고 알 수 있다(김중배, 1996: 28). ‘생활보호법’ 1997년 8월 개정에
서 ‘생활보호법’ 제2조에 최저생계비라는 개념, 즉 ‘국민이 건강하고 문
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이라는 개념을 
넣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게 한 점은 성
과였으나(보건복지부, 2015: 71), 법안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범주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참여연
대도 대통령을 움직일 정도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참여
연대가 ‘생활보호법’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권리성을 인정하기보다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고 지적하여 최저생계비의 공표를 촉구한 점(김중배, 1996: 3), 그리고 
이것을 실현한 점은 큰 성과였으나, 대통령이나 관료를 움직이는 힘은 
203) 1995년 10월 8일 교토에서 복지전담공무원, 학자, 변호사 등 약 160명이 모여 재
판에서 이기기 위한 학습이나 연계를 목적으로 ‘전국생활보호재판연락회(全国生活保
護裁判連絡会)’를 결성했다(竹下義樹, 1996: 20).
204) 1994년의 참여연대 창립을 계기로 한국의 복지를 둘러싼 법정투쟁이 활발해졌으
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흥식교수, 문진영교수, 김연명교수, 윤찬용교수, 
박원순변호사 등이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전반에 고용 축소로 일용
직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노숙인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일본 최대 
규모의 일용직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시(大阪市)
의 카마가사키(釜ヶ崎)지역205)의 경우 1990년에 하루 평균 약 1만 건 존
재했던 구인수가 1993년에 절반까지 급감했고, 1998년에 1993년의 절반
까지 감소했으며, 오사카시만으로 사상 최고의 8660명206)의 거리노숙인
이 발생했다(沖野充彦, 2012: 53).207) 그래서 오사카시에서 일본노동조
합총연합회 오사카부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大阪府連合会)나 카마
가사키 반실업연락회(釜ヶ崎反失業連絡会)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행정
투쟁을 시작하면서 자민당 오부치 케이조우(小渕恵三) 정권이 1999년에 
홈리스문제연락회의(ホームレス問題連絡会議)208)를 설치하고 2000년에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의한 노숙인대책을 실시했다. 이후 도쿄
도(東京都), 오사카시(大阪市), 나고야시(名古屋市), 키타큐슈시(北九
州市) 등에서 활동하는 9개 노숙인지원단체의 로비활동, 일본노동조합총
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와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209)의 행
정투쟁, 그리고 5만 명의 서명의 성과로 2002년에 ‘홈리스의 자립의 지
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
法)’ 제정이 이루어졌다(沖野充彦, 2012: 54). 일본은 이 법에 기초해 
노숙인문제를 국토교통성의 주택정책이 아닌, 후생노동성의 취업지원도 
아닌, 후생노동성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다루었으며, 노숙인에게 ‘생활보
호법’을 확대 적용하는 접근을 보였다(水内俊雄, 2012: 63-65). 노숙인
지원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1999년 홈
리스문제연락회의 역시 거리노숙인의 증가 요인을 “산업구조의 변화나 
205) 도쿄도의 산야(山谷)지역, 오사카부의 카마가사키(釜ヶ崎)지역, 카나가와현의 코
토부키쵸우(寿町)가 일본의 3대 일용직 노동시장으로 유명하다(岩田正美, 2017: 
160). 이러한 지역은 ‘요세바(寄せ場)’라고 불린다. 일용직 근로자가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숙박소가 많다.
206) 2016년 시점의 일본 전국의 ‘거리노숙인’ 수 6235명보다 많다(厚生労働省, 2016).
207) 일자리를 못 찾았던 중고령 노동자가 거리노숙인이 됐다.
208) 중앙부처로 내각내정심의실(内閣内政審議室), 후생성, 노동성, 경찰청, 건설성, 
자치성이 참여했다. 지자체 대표로 도쿄도(東京都), 요코하마시(横浜市), 카와사키
시(川崎市), 나고야시(名古屋市), 오사카시(大阪市), 도쿄도 신쥬쿠구(新宿区)가 참
여했다(労働省, 1999).
209) 일본에서는 에도시대(江戶時代. 1601~1867년)의 신분제도로 인한 신분차별이 아직
도 남아있다. 일본에서 ‘부락문제(部落問題)’ 또는 ‘도우와문제’(同和問題)라 불린다. 
이 단체는 부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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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따른 일용직의 취업기회 감소,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이라고 
인정하며, 노숙인을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있
는 자”라고 간주한 점(労働省, 1999),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활
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2002년 ‘홈리스자립지원법’ 제3조 제3항에 
담은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성과를 보면 ‘노숙인지원’ 이
상의 정부개입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는 국회수준에서도 ‘생활보호법’ 확대를 둘러싼 적극적 논의가 거
의 없었다. 1990년대 초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숙인이 증가한 후 199
4년 6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1995년 4월 13일 중의원 지방행정위원
회, 그리고 1996년 3월 13일 중의원 후생위원회는 국회에서 노숙인대책
을 논의했고, 노숙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후생노동성은 2002년 8월에 사회원호국 보호과장(厚生労働
省社会援護局保護課長) 이름으로 지방정부의 민생국(복지사무소를 관장
하는 지방정부 부서)에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생활보호법’ 신청을 기각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했고(厚生労働省, 2002), ‘홈리스의 
자립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
別措置法. 2002년 7월 제정. 이하 ‘홈리스자립지원법’)’210) 제3조 3항에 
“(노숙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실시”라는 문장을 
넣었으나 ‘노숙인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1990년대 후반까지 
노숙인을 보호하는 도구로 ‘생활보호법’을 논의했을 뿐이었다. ‘홈리스자
립지원법’은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홈리스자립지원센터’(직업훈련과 생
활훈련을 위한 시설)나 일시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근거 마련에 기여했고, 
노숙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는 ‘생활보호법’을 활용하고 
있으나(구인회·김소영·유야마아쓰시, 2012: 351), ‘생활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논의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55년 체제211)의 종언’ 이후 자민당이 국회에서 제1당의 자
리를 잃었던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까지의 논의를 봐도 ‘생활보호
210) 2002년에 일본정부는 2012년까지 10년간의 한시법으로 ‘홈리스자립지원법’을 제정
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2012년에 법의 기한을 5년간 연장했고, 2017년에 다시 10년
간 연장했다.
211) 1955년부터 자유민주당이 여당을 차지한 체제를 가리킨다. 1955년에 ‘자유당’과 ‘일
본민주당’이 합당해 ‘자유민주당’을 결성한 이후 38년 동안 ‘자유민주당’이 여당을 차
지했다. ‘자유민주당’은 1976년의 ‘록히드사건(ロッキード事件)’, 1988년의 ‘리크루트
사건(リクルート事件)’, 1992년의 ‘도쿄사가와규빈사건(東京佐川急便事件)’으로 서서
히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1993년 7월에 선거에서 패배했고, ‘55년 체제’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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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선방안의 논의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세부적인 화제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권은 해결책을 후생노동성의 지침과 지자체의 노력
에 맡긴다는 기조였다. 물론 ‘55년 체제의 종언’ 이후, 정권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사회당 소속의 야마구치 쓰루오
(山口鶴男) 총무청 장관(総務庁長官)212)은 1994년, 1995년의 국회에서 
1980년대 전반에 자민당정권 아래서 생활보호의 중앙정부 분담비율 인하
가 이루어진 것을 “국민을 괴롭히는 개혁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기도 하
였다(参議院, 1994a; 衆議院, 1995).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기획, 입안으로부터 조정, 실시까지 일관적으로 지방자치체가 
담당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용기 있게 지방분권 추진에 
나서고 싶다”, “일본은 너무나 중앙집권적이므로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에게 가까운 지
방공공단체에서 국민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한
다” 등 ‘생활보호법’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뿐, 중앙정부의 의견
이 없었다(参議院, 1994a; 衆議院, 1995).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했을 
때여서 그런지 중앙정부수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도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복지사무소의 사례
관리를 비판하거나 복지사무소에 지시를 내린 후생성을 비판했을 뿐이었
으며, ‘생활보호법’의 개혁방향을 제안하는 논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일본사회당 사카가미 토미오(坂上富男) 의원이 ‘카토우소송’에 대한 199
3년 4월의 판결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으나 민사당 소속의 오오우치 케이
고(大内啓伍) 후생성 대신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친절한 행
정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극히 유감하고, 작년(1993년) 4
월 23일의 판결을 깊이 받아들여 각 도도부현에 엄격히 지도해나갈 생
각”이라고 대답했을 뿐이다(衆議院, 1994). 일본 사회당 쿠사카베 키요
코(日下部禧代子) 의원이 “스웨덴처럼 주택수당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듯이 ‘생활보호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이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参議院, 1994b),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후
속 논의가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노숙인지원’ 이상의 이슈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993
년에 자민당에 승리해서 등장한 비자민연립정권의 정치력도 충분하지 않
212) 당시의 정권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일본사회당(日本社会党. 1996년 1월 19일 
이후 사회민주당),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의 연립정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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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즉, 민주당정권 등장 전까지 일본은 자민당의 38년 만의 패배(199
3년 선거)와 1992년의 거품경기 붕괴로 정치경제적 기회를 얻었으나, 일
본의 정권은 공공부조제도를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 1993년 8월부터 199
4년 4월까지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신당) 정권은 일
본사회당(日本社会党), 신생당(新生党), 공명당(公明党), 일본신당(日
本新党), 민사당(民社党),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민주개혁연합
(民主改革連合), 사회민주연합(社会民主連合)의 무려 8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이어서 정권 운영이 쉽지 않았으며, 1994년 2월에 소비세를 3%
로부터 7%로 올리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국민복지세’를 제안하긴 했으나 
이것조차 다음 날에 바로 철회하는 등 불안정했다가 결국 정치자금문제
로 퇴진했다. 1994년 4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집권한 하타 쓰토무(羽田
孜. 신생당) 연립정권도 하타 쓰토무가 중의원에서 수상으로 지명 받자
마자 일본사회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서 소수여당정권이 되는 등 불안
정했다. 결국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사태에 빠져 스스로 퇴진한, 64
일간의 단기정권이었다.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의 무라야마 토미이
치(村山富市) 정권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일본사회당(日本社会
党),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의 연립정권이었으며, 자민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보다 안정적이고 상대
적으로 강력하고 획기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일본은 자민당 정권의 부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생활보호
법’의 급여를 억제하는 기조까지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
적으로 ‘노령가산(수급 노인가구를 위한 추가급여)’을 폐지했고, 2005년
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모자가산(수급 모자가구를 위한 추가급
여)’을 폐지한 것이다. 그 때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들었던 것은 수
급가구와 비수급가구의 ‘형평성’이었다.
  ‘모자가산’의 경우 2006년에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후생노동대
신이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사회보장심의회 생활보호제도의 방향
에 관한 전문위원회도 수급 모자가구와 비수급 모자가구의 형평성 관점
에서 모자가산 재검토를 주장했다”, “수급 모자가구가 받는 급여가 일반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훨씬 높다” 등을 주장하며 ‘형평성’을 강조했
다213)(参議院, 2006). 또한 2007년에 아베 신조우(安倍晋三) 내각총리
123
대신 역시 중의원 본회의에서 “모자가산을 지급할 경우 생활보호의 급여
가 일반 모자가구의 평균적 소득계층의 소비수준을 상회한다. 이번 재검
토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구와 받지 않고 있는 모자가구의 형평
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14)(衆議院, 2007a). 아베 신조우 총
리는 같은 해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215)(参議院, 20
07).
  ‘노인가산’ 폐지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나카무라 슈우이치(中村 秀
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이 2007년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04
년 12월에 생활보호제도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생활부
조(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의 기본급여만으로 비수급 저소득가구의 소
비지출수준과 비슷하므로 ‘노령가산’, ‘모자가산’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러므로 ‘노령가산’을 3년에 걸쳐서 폐지하고 16~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의 ‘모자가산’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모자가산을 지급하면 수급 모자가구가 받는 급여가 전체 모자가구의 소
득 3/5분위의 소비지출을 상회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설명했다216)(衆
議院, 2007b).
  즉,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급여를 올린다는 생각이 없었다. 일본정부
는 이 시기에 ‘모자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모자가구를 위한 교육비지원
을 신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삭감이다. 예
컨대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노령가산’ 폐지로 130억 엔을 삭감했고, ‘모
자가산’ 폐지로 6.7억 엔을 삭감했고, 4인 이상 가구의 기본 ‘생활부조
(=생계급여)’ 인하로 19.6억 엔을 삭감했고, 청년층의 기본 ‘생활부조’ 
인하로 21.1억 엔을 삭감했으므로 총 177.4억 엔을 삭감했는데, 반면에 
2005년에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한부모가구를 위한 고등학교 취학비 지원
은 44.5억 엔에 불과했다. 결국 약 130억 엔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参
213) 질문자는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의원이다. 2006년에 “2007년도에 정부
가 생활보호 지출을 400억 엔 삭감한다”, “모자가산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
다”는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퍼지고 국회에서 화제가 됐다(朝日新聞社, 2006).
214) 질문자는 일본공산당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의원이다.
215) 질문자는 민주당 코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의원이다.
216) 질문자는 민주당의 카와우치 히로시(川内博史) 의원이다. 이 답변을 받고 카와우
치 히로시 의원은 “전문회의 의사록을 읽어도 전문위원회는 모자가산 폐지라는 결론
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모자가산을 폐지해도 된다는 말은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모자가산 폐지를 판단했다고 확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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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院, 2005).217) 2003년부터 언론이 “정부가 2004년도 예산을 2000억 엔 
삭감한다”, “재정적 이유로 정부가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한다”, “‘사회보
장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보호의 최저생계비 인하까지 시
야에 넣고 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衆議院, 2003b).
4. 경기불황과 정권교체에 의한 사건
  마지막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김대중정권이 등장한 이후의 한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민주당정권이 등장한 이후의 일본, 즉 1997년 이후
의 한국과 2008년 이후의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대까지 숙련노동자, 대기업, 공무원, 군인 등 
‘국가에 기여하는 집단’ 을 위한 복지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반면, 사회
적 약자 등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집단’을 위한 복지에 소극적이었다(Hol
liday and Wilding, 2003: 166). 또한 한국과 일본을 보면 저임금 노동
자나 저소득 실업자를 비롯한 근로능력자를 위한 소득보장 역시 소극적
이었다. 한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유입한 빈곤
층을 보호한 것이 정부에 의한 주거급여가 아니라 ‘판자촌’, ‘산동네’, 
‘달동네’였다(金秀顯, 2016: 57,63,64). 일본의 경우 역시 저임금 근로
자를 보호한 것이 정부에 의한 급여가 아니라 ‘카리고야(仮小屋. 판잣
집)’, ‘도야(ドヤ. 좁고 저렴한 숙소)’, ‘샤타쿠(社宅. 회사기숙사)’였다
(岩田正美, 2004: 56; 岩田正美, 2017: 93,160).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이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을 보면 복지를 
소홀히 한 채, 관료가 정책결정과정을 독점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임금 
억제, 고용 안정, 생산성 제고에 집중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했다(Kwon, 1
997; Holliday, 2000: 715). 1980년대 이전의 한국과 일본을 보면, 첫
째로 정치인과 관료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관
료가 정책결정을 독점적으로 관리했고, 둘째로 정부와 대기업이 ‘발전’
이라는 합의를 공유해 노조를 배제했고, 셋째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이러한 시스템이 지지를 얻었다218)(Holliday, 2000: 715; 김태성, 200
217) 2005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코지마 히로시(小島比登志) 후생노동성 사회·원
호국장이 밝힌 숫자이다. 질문자는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의원이었다.
218) 한국과 일본에서 노조는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였으며, 노동자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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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2-86). 이러한 체제의 권력기반이 바로 보수 세력의 강력한 장기정
권이었다. 즉,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일본의 자민당 ‘55년 체제’219)이
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장기정권은 흔들렸
다. 1987년의 대통령직접선거제 실현으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국
민의 목소리에 예전보다 민감해졌고, 1993년의 자민당 패배(이른바 ‘55
년 체제’의 종언)로 일본의 자민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해졌으며, 
시민단체와 정책입안자들의 ‘진보연대’뿐만 아니라 ‘보수’도 복지공약을 
내걸기 시작했다(Fleckenstein and Lee, 2017: 46).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보수’의 권력은 예전보다 불안정해졌다. 한국을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 세력이 집권했다가 1990년대 말부터 200
0년대 말까지 ‘진보’ 세력이 약 10년간 정권을 잡았다. 2008년부터 2016
년 말까지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했으나, 이후 2017년에 ‘진보’ 세력이 
다시 정권을 되찾았다. 일본도 유사하다. ‘55년 체제’가 끝난 1993년부
터 1995년까지 비(非)자민 연립정권이 집권했다. 1996년부터 2009년까
지 약 10년간 자민당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으나, 2009년에 민주당이 정
권을 잡았다.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은 것은 2013년이다.
  ‘보수’의 권력이 불안정해진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의 변화가 바로 양국에서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경
제적 맥락의 변화, 일본에서는 1992년 거품경기 붕괴부터 2008년 금융위
기까지 이어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제적 맥락의 변화가 정치적 맥락
의 변화와 결합하여 겨우 공공부조제도의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수준은 약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자들은 경제성장기에 야당, 관료, 그리고 경영
자단체의 정책방향에 저항하는 힘이 약했다.
219) 1955년에 자유당(自由党)과 일본민주당(日本民主党)이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을 
결성했다. 이후 자유민주당을 여당, 일본사회당(日本社会党)을 제1 야당으로 하는 
‘55년 체제’가 1993년까지 38년간 이어졌다. ‘55년 체제’는 1988년 6월의 ‘리크루트 사
건(リクルート事件)’ 등 정치스캔들 끝에 1993년 7월 중의원선거에서 끝났다. 1993년 
7월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해 자민당이 아닌 정당에 의한 연립정
권이 집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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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권 일본의 정권
김영삼(한나라당)
  1993년 2월-1998년 2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신당)
  1993년 8월-1994년 4월
하타 쓰토무(羽田孜. 신생당)
  1994년 4월-1994년 6월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일본사회당)
  1994년 6월-1996년 1월
하시모토 류우타로우(橋本龍太郎. 자유민주당)
  1996년 1월-1998년 7월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1998년 2월-2003년 2월
오부치 케이조우(小渕恵三. 자유민주당)
  1998년 7월-2000년 4월
모리 요시로우(森喜朗. 자유민주당)
  2000년 4월-2001년 4월
코이즈미 준이치로우(小泉純一郎. 자유민주당)
  2001년 4월-2006년 9월
노무현(새천년민주당)
  2003년 2월-2008년 2월
(고건. 2004년 3월-2004년 5월. 민주당)
아베 신조우(安倍晋三. 자유민주당)
  2006년 9월-2007년 9월
후쿠다 야수오(福田康夫. 자유민주당)
  2007년 9월-2008년 9월
이명박(한나라당)
  2008년 2월-2013년 2월
아소우 타로우(麻生太郎. 자유민주당)
  2008년 9월-2009년 9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2009년 9월-2010년 6월
칸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2010년 6월-2011년 9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2011년 9월-2012년 12월
아베 신조우(安倍晋三. 자유민주당)
  2012년 12월-
박근혜(새누리당)
  2013년 2월-2016년 12월
(황교안. 2016년 12월-2017년 5월. 무소속)
문재인(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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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특히 참여연대의 활동,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1998
년의 김대중 정권이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바꾸는 ‘방아쇠’ 역
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특히 2000년대 후반의 ‘반빈곤네트워크
(反貧困ネットワーク)’220),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의 민주당
정권이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맥락을 바꾸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대통령과 중앙부처 관료에 의한 독점적 
공공부조제도 정책결정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자가 석권했다. 1994년에 창
립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적극
적인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의 지지를 얻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견인하는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서 관료들
이 폐쇄적이고 수동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예전의 공공부조제도 정책결정
과정과 달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이슈 형성, 정책대안 작성, 
관료와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첫째, 한국의 참여연대는 기획예산처나 노동부221)의 저항을 압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성공시켰다.222). 특히 한국에서 기획예산
처의 힘은 보건복지부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했고 막강했으나(안병영, 20
00: 26,27), 그 기획예산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요예산의 규모, 
소득파악의 어려움, 자활인프라의 비용을 들어 집중적으로 반대하고, 법 
제정 이후까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에게 급여를 차등지급하여 예
산을 절감하자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안병영, 2000: 24), 참여연대
220) 일본변호사엽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자립생활서포트센터 모야이(自立生活支援セ
ンターもやい)’, ‘수도권 청년유니언(首都圏青年ユニオン)’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조직이다. 2006년 12월의 첫모임을 시작으로 2007년부
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활동을 펼쳤다. 2007년 10월의 공식적 창립 이후 2008년
의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파견촌운동(공공기관이 쉬는 기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취업지원, 생활보호 수급 신청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제공)’ 
을 펼쳤다. 2009년에 민주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도 지속적으로 빈곤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21) 한국의 정부부처들 간의 관계를 보면 특히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간에 
갈등이 생겼다. 즉,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정책성향과 예산규모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에 자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관
계가 있었다(안병영, 2000: 20).
222) 시행령 제정 시점에서 관료들이 시민단체의 원래 요구를 상당부분 삭제했다는 점
에 주목하는 논문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범주조건 철폐, 생
계급여 수급자 대폭 증가,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의 수급권 정립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도 근본적 개선이었다.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약 40년간 개선하지 못했던 과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한시적 생활보호’, ‘실업부조’라는 대안을 임시
변통이라고 뿌리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루어낸 점을 생각하면 시민단체
가 원한 성과를 상당부분 획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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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상당부분 자신들의 정책대안을 실현시켰다. 또한 
노동부는 1999년 3월 4일 정책공청회 ‘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에서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당장 도입하기에
는 애로가 있다”고 저항했고, 1999년 3월 17일 공청회 ‘국민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참여
연대는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 대출사업, 교육훈련사업이라는 정책대안
을 각각 ‘임시변통’, ‘역진적’, ‘편향’이라고 비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정운동을 성공시켰다(안병영, 2000: 23).
  둘째, 참여연대는 정책대안, 로비활동, 연대활동, 쟁점화를 스스로 기
획해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정과정을 견인했다. 정책대안의 경우 문진
영 교수가 각종 공청회에서 정책대안을 발표했다(안병영, 2000: 5). 참
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종교사회복지대표자회의, 의
료보험통합과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8 단체는223) 1999년 3월 4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연대회의)에서 서로 연대하여 시민활동
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송경용 준비위원장)를 열고, 공동기자회견
을 열었다(참여연대, 1999: 4-6; 유야마아쓰시, 2009: 62에서 재인용). 
여러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등 여당의 
발의로 1998년 12월 2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
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예산 소요’나 ‘복지병’
이라는 논리로 상임위원회 통과 유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참여연대, 19
99: 4; 유야마아쓰시, 2009: 63에서 재인용). 이때, 연대회의 준비위원
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상반기 중에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
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2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용직저소득자실업대책협의
회,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협의회, 빈민여성연합,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성
공회나눔의집, 열린사회시민연합, 예장전도부특수선교위원회,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서울경인지역사회복지학과학부학
생회연합, 의료보험통합과보험적용확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크
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종교단체사회복지대표자협의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129
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효율적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의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참여연대, 1999: 5; 유야마아쓰시, 2009: 
63에서 재인용).
  행정부의 권력에 대하여 공식적 제도에 근거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시
민단체가 연대함으로써 법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다. 방법으로서는 공청회 개최, 국무총리면담·의견서제출, 주민기초생화
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 입법청원, 대행진, 정부청사 및 시도청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서명운동, 홍보용 소책자 제작·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교육(참여연대, 1999: 6; 유야마아쓰시, 2009: 63에서 재인
용)의 계획이 제시되었다. 당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반
대하는 논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까지 공공부조의 대상
으로 선정하게 되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실업자의 근로의욕이 저
하한다”거나 “복지제도를 확충할수록 국민의 근로의욕은 감퇴하므로 장
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훼손된다”는 논리였는데, 이에 대해서 참
여연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저
성장·고실업 상황이고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한국의 복지예산 수
준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근로의욕감퇴 및 국가의 경제발전
의 잠재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반론했다(문진영, 1
999: 5,6).
  결국 한국의 종교계를 견인하는 지도자들까지 1999년 5월 26일에 ‘대
통령과 정부, 국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으며, 조계종, 대한성공회 대
주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원불교,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 종교지도자들이 “정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국민 모두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
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연대회의의 활동
을 지지했다(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1999: 3). 결국 무려 64개 단체가 
연대회의의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문진영, 2008: 94). 대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꾸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모아서 대안의 정당성을 
높여 대안이 선택될 정당성을 향상시켜 나간 것이다. 초기에는 사회복지
학교수 등 대안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지를 얻었는데, 점차 다양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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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자들을 획득해갔던 점이 특징이다. 종교계까지 참여한 조직의 조
직적 연대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추진력을 높였다(유야
마아쓰시, 2009: 65).
  또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이성재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새
정치국민회의 제3 조정위원회 내 연구모임 ‘Health & Welfare’에서 김용
익 서울대 교수, 김상균 서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미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문진영 서강대 교수 등과 함께 복지정책을 논
의하고 있었고, 김미곤 연구위원은 국책연구소에서 ‘생활보호법’을 연구
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안)의 선정방식과 최저생계
비 등 구체적 골격을 만들었으며, 이인재 한신대 교수가 전달체계를 제
안했다(김영순·권순미, 2008: 233,234). 로비활동의 경우, 이성재 새정
치국민회의 의원의 협력으로 국민회의의 지지를 얻었고, 김홍신 한나라
당 의원의 협력으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이해를 구했다. 즉, 적극적인 국회의원의 협력을 얻었다. 연대활
동의 경우, 1998년 5월 12일에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명이 ‘사회안전
망 구축’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을 열었고, 1998년 6월 29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업자 생활보장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공청회
를 통해 민주노총,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의보통합연대
회의,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
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안병영, 2000: 
6). 또한 저소득가구의 아버지가 보상금을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1998년 9월)을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
다(안병영, 2000: 5,6,19,20). 이러한 참여연대, 전문가, 국회의원의 
네트워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준비를 지탱했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참여연대의 활동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는 결정적인 요
인이었다(문진영, 2008: 98). 대통령의 지시가 결정적이라는 점은 그전
의 한국의 정책결정과정과 똑같지만, 시민단체가 ‘능동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은 ‘울산발언’224)
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참여연대의 정책대안을 지지했으며, 이후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특히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연대의 
224) 김대중 대통령이 울산에서 1999년 6월 21일에 중산층과 저소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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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안병영, 2000: 11).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과정만큼의 변화
는 아니었으나, 후생노동성이 ‘생활보호법’의 1950년 전면개정 이후 약 
60년간 없었던 ‘생활보호법’ 검토작업을 추진하는 등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다(厚生労働省, 2013b; 総務省, 2014: 5).
  첫째, 일본은 1990년대 전반의 거품경기 붕괴와 1990년대 후반의 아시
아 금융위기를 거쳐 2000년대 후반의 세계금융위기까지 서서히 장기실업
률(전체 실업자에 차지하는 1년 이상 실업자 비율)이 상승한 끝에 겨우 
‘노숙인지원’을 넘는 공공부조제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225) 일본의 경
우, 장기실업률의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가하여 한국보다 천천히 ‘생활보
호법’의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실
업률의 상승을 배경으로 갑작스러운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의 개념을 수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
적이고 즉각적인 역할을 기대한 것(박능후, 2000: 19)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률이 2%대에서 7%로 급격히 상
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실업률은 1990년대에 2%대에서 4%대로 
올랐고,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4~5%로 추이가 완만한 상승했던 것이
다. 거품경제 붕괴 직후 1992년에도 노다 타케시(野田毅) 경제기획청 장
관이 “경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는 등 낙관적이었다(経
済企画庁, 1992). 그러다가 1993년에 들어 지가(地價)의 하락, 부량채
권을 처리하지 못했던 금융기관의 도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못 받
았던 중소기업의 도산을 경험하면서 단기적 경기침체와 다르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졌던 것이다(岩田正美, 2017: 241).
  특히 일본에서 장기실업문제는 거품경기 붕괴 이후 현저히 상승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정점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이 1996년 
225) 한국도 실제로는 더 많은 잠재적 장기실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로 통계에 
나타난 수치의 충격이 일본사회를 경악시켜 공공부조제도 정치에 영향을 미친 점이 
중요하다.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2016
한국 2.5 2.5 7.0 3.3 3.5 3.7 3.5 3.7
일본 2.1 2.9 4.1 5.4 4.1 5.1 3.6 3.1
출처: OECD Data(https://data.oecd.org/unemp/unemployment-rate.htm)
표8 1990년대부터 20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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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서 2010년 5.1%로 서서히 증가하는 동시에 장기실업자의 비율도 
1996년 19.3%에서 2010년 37.6%로 약 두 배 늘었다. 장기실업자들은 고
용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집단이다(고이시노리미치, 2011: 
97). 이때 고용보험의 수급권자가 주로 실업 위험이 낮은 대기업의 정규
직 근로자들이라는 가혹한 현실 역시 널리 알려졌다(湯浅誠, 2008: 31-
33).226) 일본은 장기실업자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2009년도 보정예산으
로 긴급고용대책의 ‘훈련·생활지원급부(訓練·生活支援給付)’227)를 창설했
으나, 이는 2010년도 12월까지 약 13만 2000건밖에 흡수할 수 없었으
며, 고용보험에서 누락한 실업자를 충분이 보호할 수 없었다. 이때 ‘생
활보호법’이 실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주목 받게 된 것이다(日本弁
護士連合会, 2011: 3)228).
 일본정부는 ‘생활보호법’의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여 근로능력자에게 
이번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시기에 후생노동성은 ‘주거를 
잃은 분들을 위한 철저한 지원에 대하여’(厚生労働省, 2009a), ‘긴급고
용대책의 빈곤·곤궁자 지원을 위한 생활보호제도의 운용 개선에 대하여’
(厚生労働省, 2009b), ‘실업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분들을 위한 지원의 
유의사항에 대하여’(厚生労働省, 2009c) 등의 지침을 시달하면서 만성적 
노숙인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직업과 주거를 잃은 실업자에게도 ‘생활보
호법’을 적용하도록 복지사무소에 지시를 내렸다(岩田正美, 2017: 280,2
81). 즉, 이 시기의 생활보호 수급률 상승은 단순히 경기 악화로 빈곤층
226) 비교적 젊은 근로능력자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생활보호를 받기
도 어렵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 한번 일자리를 놓치면 한꺼번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미끄럼틀 사회(すべり台社会)’라는 이야기가 유행했다.
227) 공공고용센터에 등록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월 10만 엔(약 100만 원. 부양자
가 있을 경우 월 12만 엔, 즉 약 120만 원)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의 급여를 못 받는 실업자이다. 신청 시점에서 연 수입 전망이 200만 엔 이하여야 하
고, 가구의 연 수입 전망이 300만 엔 이하여야 한다. 기간은 최장 1년 이다.
228) 물론 ‘생활보호법’으로 모든 실업자를 보호한 것은 아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생활보호법’ 수급자의 증가는 약 40만 8000명에 불과했다.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2016
한국 2.6 5.4 1.5 2.5 1.1 0.3 0.2 0.9
일본 19.1 17.5 20.3 30.8 33.0 37.6 37.6 39.5
출처: OECD Data(https://data.oecd.org/unemp/long-term-unemployment-rate.htm)
주: 여기서 장기실업률이란 전체 실업자에 차지하는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율이다.
표9 1990년대부터 20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장기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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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서 저절로 공공부조제도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위기로 빈곤가구가 증가한 시기였지
만, ‘생활보호법’의 수급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2010년의 수급
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1995년의 수급률의 두 배에 가깝다.229) 물론 일본
이 모든 장기실업자를 ‘생활보호법’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
어도 ‘생활보호법’을 예전보다 관대하게 적용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노숙인과 같은 극빈층에 대한 효과는 현저했다.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이 
크게 늘었던 시기에 일본의 거리 노숙인 수는 2003년 2만 5295명에서 20
13년 8265명으로 크게 줄었다(구인회·김소영·유야마아쓰시, 2014: 17; 
厚生労働省, 2013c).230) 일본정부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중고령 일용직 노동자들을 방치했으나 2000년대 전반부터 그들에
게 ‘생활보호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231)
229)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생활보호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운용했으므로 지
금의 수급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최근의 수급률 상승을 “너무 높아졌다”고 해석하
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30) ‘생활보호법’을 담당하던 일본의 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하면 2002년의 ‘홈리스의 자
립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
하, ‘홈리스자립지원법’)’이 생기기 전까지 65세 미만 실업자를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
니었다(김소영·유야마아쓰시·노법래·이원진, 2013: 14). ‘홈리스자립지원법’이 제3조 
제3항에서 지원방법 중 하나로 ‘생활보호법’을 들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노숙인에게 
‘생활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231) ‘노숙인문제’라고 하면 특수한 집단의 특수한 문제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일자
리를 찾지 못하는 중고령 일용직 근로자처럼 ‘실업문제’이기도 하다. 노숙인이 거품
경기 이후에 급증한 사실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쉽다.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전체 1.8 1.6 1.3 1.2 1.2 1.2 0.8 0.7 0.8 1.1 1.5
0~5세 1.8 1.3 0.9 0.7 0.7 0.8 0.4 0.4 0.5 0.7 0.9
6~11세 3.1 2.8 1.8 1.4 1.4 1.3 0.8 0.6 0.8 1.2 1.3
12~14세 2.7 3.1 2.2 1.7 1.8 1.7 1.1 0.8 0.9 1.4 1.7
15~19세 0.8 0.7 0.6 0.8 1.1 1.1 0.7 0.5 0.6 0.9 1.3
20~29세 0.6 0.4 0.3 0.3 0.3 0.3 0.2 0.1 0.2 0.2 0.4
30~39세 1.7 1.2 1.0 0.8 0.7 0.7 0.4 0.3 0.4 0.5 0.7
40~49세 2.2 2.0 1.4 1.2 1.3 1.2 0.7 0.5 0.6 0.7 1.1
50~59세 1.7 1.8 1.6 1.5 1.4 1.4 1.1 0.9 1.0 1.2 1.6
60~64세 2.1 2.3 2.3 2.2 1.9 1.8 1.3 1.2 1.5 1.9 2.1
65~69세 2.9 3.1 3.2 3 2.3 2.0 1.6 1.3 1.7 2.2 2.6
70세~ 3.9 3.7 4.0 3.6 3.1 2.6 2.0 1.7 1.7 2.1 2.5
자료: 厚生労働省 被保護者全国一斉調査結果報告書(基礎調査)
표10 연령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인원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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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2000년대 후반에 보다 일반적인 ‘빈곤문제’가 주목 받기 시작했
다. 이 시기는 실업문제와 주거문제를 위한 ‘파견촌(派遣村)’ 운동이 벌
어졌을 때이다. ‘파견촌’ 운동이란 2008년 12월에 노동조합이나 노숙인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함께 행동한 ‘파견법의 근본적 개정을 위한 공
동행동(派遣法の抜本的改正を目指す共同行動)’을 가리킨다. 이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담과 취업상담이 들어오면서 민간단체가 적극
적인 정치활동에 나선 것이다. ‘파견촌’ 운동에 참가한 단체들은 실업자
를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실업문제나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적 활
동을 벌이고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杉村宏, 2009: 54).
  셋째, 일본의 빈곤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드러났으나 빈곤
논의가 정점에 달한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
문제가 주목을 받은 2000년대 후반이었다. 1980년대의 복지삭감 이후 사
회안전망이 약해지고, 노숙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2년 이후 정부
가 ‘아사(餓死)’의 규모를 통계자료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
후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식비 미납자의 실태를 밝혔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까지 빈곤의 책임을 개인책임으로 돌렸으나, 2000년 이후 ‘넷카
페(PC방)’에서 생활하는 청년과 중고령자의 증가, 일용직 파견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2008년 9월의 ‘파견직 자르기(派遣切り)’232)가 주목을 모
으면서 겨우 빈곤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水島宏明, 2007). ‘파견
촌’을 주최한 반빈곤네트워크(反貧困ネットワーク)는 ‘파견촌’ 사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구,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지방의 빈곤을 국민에게 호
소하기 위해 지원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湯浅誠, 2008). ‘파견촌’ 운
동을 기획한 유아사 마코토(湯浅誠)가 반(反)빈곤을 위한 사회운동을 구
상한 계기는 2006년에 타케나카 헤이조우(竹中平蔵) 총무대신(総務大
臣) 겸 우정민영화담당대신(郵政民営化担当大臣)의 “사회적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로서의 빈곤은 우리 나라에 없다”는 발언이었다(稲葉剛, 201
6).
  시민단체는 ‘파견촌’ 운동으로 상담 받은 사례를 근거로 주거문제, 긴
급의료문제, 생활비문제를 후생노동성과 지자체에 호소했다. 주거를 잃
은 실업자의 생활보호 신청을 보조하고, 주거 입주를 보조할 때 복지사
232)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계약 연장을 정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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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에 맡길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스스로 지원에 나섰다. 각각의 시
민단체는 작았으나 다양한 시민단체 간에 네트워크가 생겼다. 대략적으
로 보면 공공부조제도 관련단체는 개별사례 단위의 지원을 실시하던 단




トワーク) 등, 후자로 생활보호문제대책 전국회의(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
会議),　홈리스 법적지원자교류회(ホームレス法的支援者交流会), 사이타
마생활지원네트워크(埼玉生活支援ネットワーク) 등이 있었다. 그 전체 
네트워크가 반빈곤네트워크(反貧困ネットワーク)와 빈곤연구회(貧困研究
会)이다(湯浅誠, 2008: 123,124).233) 이와 같은 단체들이 주로 노숙인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보호법’ 적용확대를 촉구했다. 2000년대에 
이러한 반빈곤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주목 받은 유아사 마코토234) 역시 
1995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지원을 계속하다가 2001년에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자립생활서포트센터 모야이235)를 설립한 인물이다(湯浅誠, 2008: 
125).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빈곤이 주목을 받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2005년에 일본정부로부터 데이터를 얻은 OECD 보고서가 “일본의 
상대빈곤율이 1994년 13.7%로부터 2000년 15.3%로 상승하여 선진국들의 
빈곤율을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도 근로빈곤층 증가로 장기적으
로 사회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겨우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Fö
ster and Mira d'Ercole, 2005; 布川日佐史, 2007). 일본정부가 처음으
로 공식적 상대빈곤율을 공개한 것도 2009년에 민주당 정권이 등장해 OE
CD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공개했을 때였으며,236) 이때 일본의 상대빈곤
율이 OECD 가맹국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널리 밝혀졌다(岩田正美, 
233)그 외에 고용문제의 이슈를 다루는 엠 클루유니언(エム·クルーユニオン), 아운(あう
ん)이나 사회보험의 이슈를 다루는 반빈곤 서로 돕기 네트워크(反貧困助け合いネット
ワーク) 등 다양한 단체가 존재한다.
234) 2008년 ‘파견촌’ 운동의 ‘촌장’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9년 민주당정권 하에서 내각
부(内閣府) 참여(参与)로 들어갔다. 내각부 참여란 내각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조언
하는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다. 수상이 임명한다.
235)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립생활서포트센터 모야이의 활동은 주로 신분보증(노숙인의 
임대주택 입주 시)과 빈곤층의 생활상담이다.
236)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어린이수당(子ども手当)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제시했다.
136
2017: 290). 그 전까지 일본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이유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 확대로 빈곤이 줄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신
용카드가 소비수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의 문제를 숨겼고, 정치가 빈곤문
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빈곤을 ‘개인문제’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빈곤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青木紀·杉村宏, 200
7). OECD는 공적 연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 여성의 높은 빈곤
율이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빈곤층, 특히 한부모가구
의 문제를 지적했으나(OECD, 2008), 일본사회는 모자가구의 빈곤과 아
동빈곤만의 논의만 강조했다는 한계는 있다(岩田正美, 2017: 293,294).
  즉,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경제위기를 거쳐 실업문제가 확대되었고, 
빈곤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시민단체가 대두했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 맥락이 약간 다르다. 첫째로 한국의 실업문제는 급격
했으나 일본의 실업문제는 완만했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는 애초부
터 ‘실업문제’라는 일반적 문제를 들어서 활동했으나, 일본의 시민단체
는 애초에 ‘노숙문제’라는 특수한 문제를 들어서 활동했다가 서서히 ‘주
거문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를 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노숙문제’, 
넓게 봐도 ‘주거문제’를 해결을 위한 부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머물
렀다.
  앞에서 봤던 실업문제에 대한 충격의 차이, 시민단체의 차이, 정책이
슈의 차이뿐 아니라 정적인의 차이도 크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울
산발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선언하는 등 빈곤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2006년의 타케나카 헤이조우 총무대신의 발언이 상징하듯이 
일본의 주된 정치인들은 빈곤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생활
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도 지자체에 맡기거나 후생노동성의 판
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과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등장
으로 급속히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반면, 일본에
서는 1992년 거품경기 붕괴와 1993년 ‘55년 체제’ 단절이 공공부조제도 
확대로 직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양국의 정권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자민당의 38년 만의 패배(1993년 선거)와 1992년의 거품경기 붕
괴로 얻은 기회에도 공공부조제도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일본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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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세정치국민회의)의 대선 승리, 1997
년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업문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대안이라
는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공공부조제도를 크게 바꿀 기회를 얻었
으며, 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결단하여 이
전의 전통을 벗어나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차이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
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
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결정했다. 1999년 1월, 보건복지부조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위한 조건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
력 충원, 사회복지전산망 구축,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부조제도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인프라 확충을 드는 등 조건부로 지지하는 태도였으나, 김
대중 대통령이 ‘울산발언’ 이후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대폭 충원’을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호전했다(안병영, 2000: 21).
  둘째, 한국의 경우, 이른바 ‘보수’ 정권도 공공부조제도 개편에 동조
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은 2014년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나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005년 9월에 ‘자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
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시켜 각각 최저생계비의 130%, 
150%, 150%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공공부조제도 확대
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논의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4년 개정으로 ‘생계급여’를 중위소득
의 30% 이상, ‘의료급여’를 중위소득의 40% 이상,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의 43% 이상, ‘교육급여’를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
경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에 기초한 빈곤선을 사용하는 
것이 행정부의 재량행위를 초래할 것인지 혹은 동시대의 생활상의 변화
를 반영하는 선구적 사례237)가 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문진
영, 2015: 228),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정과정, 2010년대 후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모두 빈곤 해
소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수’ 정당의 의원도 공공부조제도 확대에 적극적”
이라고 단순히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사실 박근혜대통령에게 적
237) 중위소득의 특정비율을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선정기준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아직 없다(문진영, 201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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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법안을 제안 한 인물은 고경화 의원이었으나, 원래 고경화 의
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제안을 촉구한 인물은 고경화 의원의 
비서였으며, 그 비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공부조연구에 종사하
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238)
  셋째,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999년 제정 이후 
2014년 개정까지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조제도 개혁논의
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직후부터 김화중 보건복지부장
관은 2003년에 김홍신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 
유무 등 수급자 조건에 따른 급여, 개별급여 실시방안 등 급여체계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응답
한 바 있으며, 개별급여 논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국회사무처, 200
3).
  물론 한국 역시 공공부조제도 확대에 적극적인 의견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기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은 현애자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정안
의 취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경우 현재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것이며 그 규모는 현재 수급권자 규모의 약 두 
배에 이를 것”, “개정안의 수용여부는 재정여건과 빈곤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산의 논리로 
견제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근거 신설을 촉구한 문병호 의원
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게 의료급여 및 기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근거를 신설하며 차상위계층의 빈곤 예방과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를 도모하는 개정안)에서 “의료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급여 부분은 차상위계층의 
규모․생활실태․국가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빈곤문제 해결에 관
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은 기존 수급
자와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사적부양 
우선이라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국회사무처, 2004).
238)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노대명 심사위원에게 정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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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
다. 3년 후 2006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엄격한 소득·재산 조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탈수급과 동시에 각종 
급여를 한꺼번에 상실함을 기피하여 제도에 머물려고 하는 수급자의 행
동, 수급자 못지않게 높은 욕구를 가진 비수급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급여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
비의 130%라는 소득기준만으로 부양의무조건이나 재산기준 없이 일하기 
희망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적용하는 ‘자활지원법안’, 
소득과 재산기준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주거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주거비가 과다한 세입자가구를 위한 임대
료 보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자가가구를 위한 유지수선비용과 현
물서비스를 실시하는 ‘주거급여법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의 150%까지 의료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해소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
리고 소득의 증가로 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일정 기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조치 규정도 제안했다(국회사무처, 2006). ‘복지의
존’이라는 담론 때문에, 주로 기한이 있는 보호를 제안하거나, 기껏해야 
‘취업지원’을 제안한 일본과 달리 대안으로서 현금급여의 수급조건 완화
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의 제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고
경화 의원의 ‘자활지원법안’, ‘주거급여법안’, ‘의료급여법안’, ‘일부개정
법률안’ 등 개별급여법안의 장점으로 “첫째로 개별가구의 욕구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통합급여체계에서 모든 급여를 받기 위하여 제도 
내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인 빈곤 함정을 제거할 수 있고, 둘째로 급여
별로 분리된 예산체계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가 가능하
고 중장기적으로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여 수급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셋째로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이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단계적인 상향 이동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동시에 단점
으로 “첫째로 개별가구의 특성 및 욕구에 따른 급여의 수급기준 및 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둘째로 개별급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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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확충에 필요한 행정상 비용과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예산 증가를 수반하게 되며, 셋째로 욕구별 
개별급여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타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
게 된다”고 지적하고, “2005년 11월에 정부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통합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비목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견제했다(국회사무처, 2006).
  ‘주거급여법안’의 경우 “저소득층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소비생활을 
압박하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교육․문화․의료 등에 대한 
지출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급여를 분리
하고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는 타
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조차 현
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급권자의 거주지역․가구유형․점유형태․
주택유형에 따른 최저주거비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
될 것”, “(법률안대로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임차가구를 수급대상자로 할 경우) 최근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급등
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주거비 부담이 2
0%를 초과하는 임차가구 규모가 보다 증가될 것”, “주거급여를 생계급여
에서 분리하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지 여부는 정부가 제출한 차상위층
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방안과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견제했다(국회사무처, 200
6).
  넷째, 한국은 재정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부조제도
를 개선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보면 시민단
체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보다 많으면 부양해야 한
다”고 보자고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120%보다 많으면 
부양해야 한다”고 더 엄격한 부양의무를 요구한데다가 재산기준까지 추
가했다.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기회계산처의 안이 통과되었다. 근로소득
공제 역시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소득의 50%, 기획예산처와 노동부가 
소득의 10%를 주장했으며 소득의 10~15%를 공제한다는 결과에 머물렀
다. 차상위계층를 위한 급여 지급 역시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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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게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자고 주장했고 기획예산처와 노
동부는 자활급여만 제공하자고 주장했으나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주거급여’처럼 시민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즉, 시민단체는 ‘주거급여’ 신설을 주장했고, 보건
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에 반대했으나, 주거급여는 신설됐다239)(김미
곤, 2000; 허선, 2000; 여유진, 2004; 김영순·권순미, 2008: 234,245에
서 재인용).
  이와 같이 특히 근로소득공제 비율이나 부양의무 판정기준에서 기획예
산처의 의견이 강력했다. 하지만 이때 기획예산처가 주장한 근로소득공
제 비율이나 부양의무 판정기준 역시 나중에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재정
부처는 많은 부처의 많은 사업에 제한적인 정부예산을 계획적이고 안정
적으로 분배해야 하므로 어떤 한 사업의 급격한 예산 증가를 기피하기는 
하지만, 서서히 단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 시민단체, 보건복지
부, 기획예산처 사이에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합의가 있었
던 것인지, 이후의 지속적 노력으로 완화한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한국
은 꾸준히 공공부조제도를 개선했다. 절박한 빈곤층의 소득문제를 생각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직후의 결과를 성급히 판단하면 ‘후퇴’였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진’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즉,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에 대해 “결국 법 제정 
이후에 기획예산처에 제압당했다”는 해석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
이다.
  요컨대 한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범주조건을 철폐했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거급
여’를 도입했다. 더군다나 이 때 타협한 부양기준 완화, 주거급여 도입
을 나중에 꾸준히 성취해왔다. 부양의무의 경우, 노무현 정권 아래 2004
년 3월의 개정(2005년 7월 시행)240)과 2005년 11월의 개정(2007년 1월 
시행)241)을 추진해 기준을 개선했다. 보수정권이라 불리는 박근혜 정권 
역시 부양의무 완화를 추후 국정과제로 삼았다(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
회, 2013: 17).
239) 이는 “신설하나 시행을 유보한다”는 결과였다.
240)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했다.
241)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로 축소했다. 즉, 부양의
무자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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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일본공산당과 같은 소수정당을 제외하면 20
00년대에 들어도 일본의 정당들은 공공부조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예
를 들어 2007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선거공약을 보면, 일본공
산당이 “급여 삭감 반대”, “수급률 제고”, “‘노령가산’ 부활”을 선언한 반
면, 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은 ‘생활보호법’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
며, 오히려 자민당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
도록 추진한다”며, 자조노력을 강조했다(朝日新聞社, 2007). 예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민주당은 2009년 증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폐지한 ‘생활보호법’의 ‘모자가산’을 다시 도입한다고 선언하며(民主党, 
2009), 선거에서 승리한 후 즉시 ‘모자가산’을 재도입하는 등 ‘생활보호
법’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후 ‘생활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이 없었다. 2013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선거공약도 비슷했다. 
일본공산당이 일본의 국제적으로 낮은 수급률을 지적하며 “수급탈락 방
지”, “‘노령가산’ 부활”, “역모기지 중지”, “급여수준 인하 반대”, “중앙정
부의 분담비율 인상”, “복지행정에 드는 재정지출 확대”, “사례관리자 증
원”을 선언하고(日本共産党, 2013), 사회민주당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제고한다고 선언한 반면(社会民主党, 2013), 민주당
은 “부정수급 방지”, “‘의료부조’에서 후발의약품 사용 촉진”, “비수급 근
로자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보호기준 실현”(民主党, 2013), 자
유민주당은 자조(自助)와 자립(自立)을 최우선하고, 공조(共助. 서로 도
움), 공조(公助. 정부의 도움)를 조합하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부담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自由民主党, 201
3)한다고 약속하는 등 자조노력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보’ 정
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까지 공공부조제도 개선을 선언한 한국과 대
조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한국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공공부조제도
를 의제로 삼았으나, 일본에서는 ‘보수’가 공공부조제도를 큰 의제로 삼
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한국은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나, 일본은 공공부조제도의 운용을 지자체의 자율적 
운용과 후생노동성 수준의 지침 수정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차이점이 있
다. 일본은 적어도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국
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의 정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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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공공부조제도의 체계를 둘러싼 큰 틀의 논의를 펼쳤으나, 
일본 국회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난 ‘생활보호법’ 관련 논의는 법원의 판
결에서 지적 받은 소득인정의 범위 등 세부적인 이슈에 불과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생활보호법’ 개선을 
촉구하는 아이디어는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빈곤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주택부조’를 ‘생활보호법’으로
부터 분리하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카고야마 타카시(籠山京) 교수242)와 같은 
‘생활보호법’의 제1인자들이 후생성에 ‘주택부조’를 ‘단독급여’로 지급하
자고 계속 촉구해왔다(参議院, 2009).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현하지 않았
으나, 2000년대에 들어도 ‘생활보호법’의 ‘주택부조’를 분리하고 빈곤층
을 위한 임대료 보조를 만들자는 의견은 계속 존재해왔다. 2003년에 이
와타 마사미(岩田正美)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노숙인이나 ‘넷카페 난
민’243)에게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 자녀가 늘어나는 청년층도 임
대료 보조가 필요하다 점, 그리고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생활보호법’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공적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노인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택부조’의 분리를 촉구했다(参議院, 2008). 또한 2009년 
참의원 저출산·고령화,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少子高齢化·共生社会に
関する調査会)에서 자민당 마루카와 타마요(丸川珠代) 의원이 도쿄도에
서 빈곤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빈곤층을 위한 임
대료 보조를 만들면 생활보호까지 받지 않아도 공적 연금만으로 살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며 ‘주택부조’의 가능성에 언급한 바 있었다(参議院, 
2009). 그리고 2016년에 민진당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은 
국회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수급가구에서 자랐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청년이나 모자가구에게 ‘주택부조’만이라도 지급하면 그들
의 자활을 도울 수 있다”, “겨우 살 수 있는 생활을 강요하고 병 들 때
까지 몰아넣기 전에 ‘주택부조’를 개별급여로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등 
간헐적으로 ‘주택부조’ 분리를 촉구하는 의견이 존재했다(衆議院, 201
6).
242) 1910년부터 1990년까지 살았던 위생학자이다. 빈곤층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연
구했다. 사회보장제도심의회(社会保障制度審議会) 위원을 역임했다. 1952년부터 홋
카이도대학(北海道大学) 교수, 죠치대학(上智大学) 교수를 역임했다.
243) 집이 없어 PC방에서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유행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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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에서 ‘주택부조’를 ‘생활보호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저소득층
을 위한 임대료 보조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거주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공공임대
주택의 수급권자(빈곤층)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
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빈곤층이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빈곤층 집중지역 형성을 막을 수 있
기 때문이었다(国土交通省, 2005: 19).
  하지만 1975년, 1981년, 1995년에 건설성(建設省. 2001년부터 국토교
통성)의 주택택지심의회(住宅宅地審議会)244)는 임대료 보조 도입에 반대
했다. 첫째로 임대료 평가와 임대료 지불능력 평가 등 기술적 문제가 있
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임대료 보조 정책의 신설에 필요한 전달체계 마
련 비용이 크기 때문이고, 셋째로 (품질이 좋은 임대주택이 적어) 임대
료 보조를 도입하더라도 거주자의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고, 넷째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国土交通
省, 2005: 19,20; 五石敬路, 2011: 301-303; 유야마아쓰시, 2018a: 13
0). 일본의 경우,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로 발전하기도 전에 중앙부처의 
심의회 수준에서 그러한 논의가 대부분 끊긴 것이다.
  ‘주택부조’만이 아니다. 전국생활보호재판연락회(全国生活保護裁判連
絡会)에 소속하는 지방공무원 하야시 나오히사(林直久)씨는 변호사들과 
함께 62조로 구성된 ‘사회부조법안’을 작성하고 2001년에 전국공공부조
연구회(복지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전국구모의 연구모임)에서 발
표한 바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사회부조법’으로 바꾸고, 자
산조건을 완화하고(신청자 1면당 100만 엔의 현금 부유를 허용, 한 가구 
당 최대 450만 엔), 선정단위를 가구단위로부터 개인단위로 바꾸고, ‘취
로부조’245)를 신설하고, 급여수준을 후생성 내부에서 논의하지 말고 매
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본격적인 대안이었다(林直久, 20
00: 154). 하지만 복지사무소 공무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으며, 국회
수준의 논의에 이어지지도 않았다.
244) 건설대신(建設大臣. 건설성의 장관)의 자문기관이었다. ‘건설성 조직령(建設省組織
令)’ 제74조에 근거해 1968년 6월 15일에 설치된 기관이다. 주택에 관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
245) 이 대안에서 ‘취로부조’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자에게 ‘직업훈련급부(職
業訓練給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와 ‘취업기회급부(職業機会給付. 수급자가 일반기
업에 취업할 때 고용주에 주는 보조금)’를 지원하는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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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시미즈 코이치(清水浩一) 메이지카쿠인대학(明治学院大学) 교수
가 2003년에 ‘생활부조’, ‘의료부조’, ‘주택부조’를 분리하여 ‘실업부조’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생활부조’를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
슷하게 운용한 채, ‘주택부조’나 ‘의료부조’를 사회수당으로 간편한 절차
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다(清水浩一, 2003: 9). 또
한, 히비노 마사오키(日比野正興) 전국공공부조연구회 사무국장도 2003
년에 전국공공부조연구회에서 “선정단위를 가구단위로부터 개인단위로 
전환”, “심사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축소”, “외국인에게도 적
용”,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률부조를 신설” 등 ‘생활보호법’을 크게 바
꾸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日比野正興, 2003: 10-13).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관료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입안
자에게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복지사무소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전국모임인 공공부조연구회(公的扶助研究会)에서 발표했을 뿐이었으며, 
후속 논의도 없었다(인터뷰자료). 일본의 경우, 정책입안자들과 직접 논
의하는 기회가 없었다. 적어도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은 관
료주도이며, 주로 관료들이 친한 대학 연구자를 불러서 전문위원회를 구
성하는 정도이며, 일본공산당의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공공부
조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인터뷰자
료).
  반면, 한국은 2005년 10월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비롯
해 관료,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의 존재, 근로비율의 저하, 소득의 하양신고, 탈수급의 미흡, 
자활의 어려움, 차상위계층대책의 미흡, 분배개선효과의 부족 등 과제를 
들면서 사각지대 개선효과, 빈곤함정 해결가능성, 소득·재산수준별 형평
성, 예산 효율성, 일선의 행정처리 효율성까지 자세히 논의했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5-8, 33-35). 이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
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경화 한
나라당 의원, 김용현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김진수 경제정의실
천연합 정책위원, 문진영 서강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조원동 재정
경제부 경제정책국장,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등 전문가, 관료, 국
회의원들의 참석 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안을 선정방식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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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 한국의 경우, 아이디어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이를 국회의원, 관
료, 전문가 함께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점이 일본과 
다르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일본의 변화가 작은 이유는 국내지도부 상위층에 
복지전문가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 노
무현 정권이 청와대에 설치한 사회정책수석실은 한국 복지정책의 본거지
가 되었지만,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에 하시모토 류우타로우(橋本
龍太郎) 자민당 정권이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246)를 창
설한 이후 상위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 복지정책의 강력한 대변자가 없으
며,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후생노동대신을 제외한 채 2000년대 전반의 
자민당 코이즈미 준이치로우(小泉純一郎) 수상 아래서 사회정책의 방향
을 결정해왔다(武川正吾, 2012: 306,307). 한국은 복지학자가 보건복지
부 장관이 되는 등 사회복지부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가지만, 일본은 그러한 경로가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공공부조제도가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
히 “이미 제도가 충분하다”거나 “예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생활보호법’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3조 엔(2009년도)이었는데(厚生労働省, 2017: 8), 민주당은 2009년 
선거에서 4년간에 새로이 무려 16.8조 엔을 확보한다고 약속하고 ‘어린
이수당(子ども手当)’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미야모토타로우, 
2011: 85). 오히려 일본 ‘생활보호법’이 한국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이유
는 인접 영역에 유사한 제도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월부터 ‘주택수당긴급특별
조치사업(住宅手当緊急特別措置事業)’을 실시했으며, 이를 2013년 12월
에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 상의 ‘주거확보급부금
246)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수상) 또는 
내각관방장관(內閣官房長官)을 장으로 하는 모임이고, 경제, 재정,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 등 국가정책의 핵심방향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중앙부처의 대신(大
臣. 장관)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지만 장관급으로 수상, 관방장관, 총무성 대신, 
재무성 대신, 경제산업성 대신, 일본은행 총재가 참여할 뿐, 후생노동성 대신이 참여
하지 않는다.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는 최상위수준의 심의회이며, 경
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왔
다. 하위수준의 정부심의회에 참여한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정책결정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아주 예외적이다. 최근에 들어 보건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주도력이 약해졌다(武川正吾, 201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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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確保給付金)’로 정착시켰다(유야마아쓰시, 2018a: 130,131). 이때 
일본정부는 ‘생활보호법’의 ‘주택부조’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
로 빈곤층을 위한 공적 임대료 보조를 만들었던 것이고(嶋田佳広, 2011, 
p.31), ‘주거확보급부금(住居確保給付金)’은 실업 후 2년 이내, 65세 미
만의 저소득(주민세 비과세 수준) 실업자에게 ‘생활보호법’의 ‘주택부조’
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이므로 일본에서 “‘생활보호법’의 
‘주택부조’를 개별급여로 만든 것”(五石敬路, 2011: 453)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급여이다.
  ‘주거확보급부금’은 최장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생활보호
법’의 ‘주택부조’와 같은 급여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차상위계층
을 위한 급여를 ‘생활보호법’과 유사한 영역에 별도로 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층화’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일본은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구직자지원법’의 논의에서는 적극
적인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즉, 2001년에 장기실업자의 문제가 나타나
면서 여당 자민당이 2001년 9월에 보정예산으로 일부 저소득 실업자(자
영업을 폐업한 사람)를 대상으로 실업 후 2년 이내, 월 20만 엔을 대출
하는 대책을 취했을 때, 야당 민주당은 ‘생활보호법’을 보완하는 ‘제2의 
안전망’으로 2001년 11월에 보정예산에 의한 조치가 아닌 법률로, 대출
이 아닌 급여로 실업자(자영업을 폐업한 실업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의 재정의 안정화 및 구직자 등에 대한 능력개발지원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안(雇用保険の財政の安定化及び求職者等に対する能力開発支援
のための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案)’247)을 제출했다(濱口桂一郎, 2011: 20
9-211). 이때는 노오노 치에코(南野知惠子)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노사
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쉽지 않다”(衆議院, 2001), 카모시타 이치로우(鴨
下一郎)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고용대책법(雇用対策法)’에 기초한 ‘직업
전환급부금(職業転換給付金)’이나 ‘생활보호법’이 있다”, 사카구치 치카
라(坂口力) 후생노동성 대신이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을 장려하고) 전혀 
일자리가 없으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국회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민주당의 제안도 채택되지 않았다(衆議院, 2003
247)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급여를 둘러싼 논의는 줄어들었으
나, 이때 민주당의 법안은 ‘구직자능력개발급부(求職者能力開発給付)’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 수강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안이었다. 당시의 법안은 ‘실업한 근로
자’가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었으나 이 아이디어가 10년 
후 ‘구직자지원제도’로 결실했다(濱口桂一郎,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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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사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장기실업자를 위한 급여를 도입한 것
은 200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즉, 2008년 금융위기로 장기실업자의 문
제가 커져가는 가운데, 2009년 3월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
連合会. 이른바, ‘일본경단련’)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
지 일시적 조치로 고용보험을 수급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을 수강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취로지원급부제도(就労支援給付
制度)(안)’을 일반재원으로 창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창출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요청(雇用安定·創出の実現のための労使共同要請)’
을 정권에 제출했다. 이후, 자민당 아소우 타로우(麻生太郎) 정권은 200
9년 3월에 정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
所),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그리고 일본노
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와 ‘고용 안정·창출의 실현을 위
한 노사정합의(雇用安定·創出の実現に向けた政労使合意)’를 맺어 2009년
부터 보정예산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
련 참여를 조건으로 ‘훈련·생활지원급부(訓練·生活支援給付)’248)을 지급
하는 제도를 2011년도 말(2012년 3월)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창설했고, 2
009년 7월 29일부터 실시했다(塩田晃司. 2011: 10,11).
  게다가 2009년 8월의 선거로 등장한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
夫) 정권은 2010년 3월에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6개월 이상 고용 예
정’으로부터 ‘31일 이상 고용 예정’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 개정안을 통
과시켰고, 2010년 6월에 발족한 민주당 칸 나오토(菅直人) 정권은 2010
년 7월의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구직자지원법’의 법제화를 공약으로 들
었다. 민주당 정권 아래서 후생노동성은 2009년 12월의 노동정책심의회 
직업안정분과회 고용보험부회(労働政策審議会 職業安定分科会 雇用保険
部会)에서 민주당의 공약을 지지하고 고용보험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
들을 위하여 고용보험과 별도로 세금(일반예산)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만
들자고 주장했다. 결국 예산 편성과정에서 2010년 12월에 국가전략담당
대신,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3명의 합의로 고용보험료를 주된 재원으
248) 1인가구의 경우 월 10만 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2만 엔을 지급하는 급여이었
다. 신청자격은 연수입 200만 엔 이하인 가구의 주된 가계담당자, 가구소득 300만 
엔 이하, 가구의 금융자산 800만 엔 이하, 현재 사는 곳 외에 토지와 건물을 수유하
고 있지 않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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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1년도 예산으로 628억 엔(이중 세금은 173억 엔)을 확보하는 안
으로 하방수정 됐으나, 시행 후 3년마다 일반예산에 의한 부담률 인상을 
검토하는 문항을 법률에 추가하는 성과도 얻었다(塩田晃司, 2011: 13,1
4).249) 민주당은 ‘생활보호법’ 확장에는 소극적이었으나, ‘구직자지원법’
과 같은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한 제도의 확대에는 적극적이었으며, 일
정 부분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제3절 과정분석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의 
변화로 공공부조제도 관련 행위자 및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크게 바뀐 
시점은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1997년)가 발생하고 김대중 정권(1998년)
이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 끝에 금융위기(2008
년)가 발생하고 민주당정권(2009년)이 등장한 2000년대 후반이었다. 이 




  먼저 한국의 1997년 이전, 일본의 2008년 이전까지는 강고한 장기집권
체제와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특징이었다. 한국의 군사정권, 일본의 자민
당 장기집권체제 아래서 관료가 배타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통제하고 있
었던 시기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나 ‘문민정부’ 등장으로, 일본은 
1993년 ‘55년 체제’ 단절과 1992년 거품경기 붕괴로 1990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서서히 공공부조제도 주변에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정권과 관료의 통제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249) 2016년 시점에서 시오자키 야수히사(塩崎恭久) 후생노동 대신은 “나중에 취직하면 
고용보험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국고부담으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고용보험과 국고부담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고부담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고 대답하고 있다(参議院, 
2016). 아직 국고보담으로 전액 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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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웠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매진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쟁점화하기 위한 ‘방아쇠’
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1993년에 자민당의 장기집권체제가 끊겼으나, 이 
때 등장한 비자민연립정권은 많은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이었을 뿐 아니
라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2번 정권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권
이었으며, 자민당의 영향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1992년의 거품경
기는 일본사회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일본의 분위기를 급격히 
바꾸는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에 고도경제성장에 
들어간 후(橘木俊詔, 1998: 57) 1970년대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비
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거품경기 붕괴 하나로 
공공부조제도가 주목을 모으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공공부조
제도와 관련된 이슈라 하면 기껏해야 노숙인 문제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1990년대 후반 이전, 일본의 2000년대 후반 이전의 
행위자를 보면, 한국은 주로 대통령, 경제기획원(1961~1994년.1994
년~1998년 재정경제부), 보건사회부였으며, 일본은 자민당, 대장성, 경
제기획청, 회계검사원, 후생성이었다. 미군정기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
본 모두 재무부처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운동도 제한적
이었다. 한국에서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62년 2월부
터 1963년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연구실은 공공부조제도 확
대에 의욕적이었으나 재정부처는커녕 보건사회부 자체의 지지조차 얻기 
힘들었다(金早雪, 2016: 128). 일본에서 후생성은 자민당 의원을 끌어
들여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노렸으나 결국 대장성이나 경제기획청의 반대
에 부딪혔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 1980년대를 보면, 노조나 사회복지단
체가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공공부조제도를 국회에서 크게 논
의된 적도 없었다. 1994년에 참여연대가 사회복지학자를 영입하여 공공
부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1996년에 이미 
‘생활보호법’의 범주조건 철폐를 위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운동을 
시작했으나, 1997년까지는 정권이나 관료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전국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 연합회이나 전일본자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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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1960년대 후반까지 생활보호 집단신청운동을 펼쳤으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변호사들에 의한 ‘생활보호법’ 관련 소송도 급여 
상승과 개별 행정처분 시정에 기여했을 뿐 ‘생활보호법’의 획기적 변화
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1992년 이후 일본 노숙인 단체들은 노숙
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촉구하였고, 결국 ‘홈리스자립지원법’ 제
정과 노숙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허용하는 후생성 지침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나, ‘노숙인 문제’라는 이슈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정치경제적 변화가 작았으므로, 정치경제적 변화로 행위자의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정치경제적 변화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바뀐다는 
일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다. 일본의 경우 수급자의 당사자조직이 생활보
호 집단신청운동을 일으키거나 변호사조직이 법정투쟁을 일으키기도 했
으나, 정책과정 ‘외부’의 활동에 불과했고, 정권이나 관료 등 정책과정 
‘내부’의 행위자와의 상호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2) ‘정책피드백’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정책피드백’이 있었다. 




















정치 군사독재(1961~87년)민주화(1987년) ‘55년 체제’(1955~1993년)









PE → A 약간/없음 약간
PE → R 약간/없음 약간
표11 경로의존 시기의 행위자, 행위자 간의 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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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의 경우 유사한 기존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정책결
정을 구속하는 유산도 적었으나,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한국은 ‘조선구
호령’(1944~1961년), 일본은 ‘구호법’(1929~1946년)이라는 제도가 존재했
으므로 정책결정을 구속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 ‘생활보호법’ 제정 시에 이를 탈피했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혹은 한국전쟁 이후의 ‘생활보호법’ 제정 시에 이를 계승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군정의 근본적 개입이 없었으므로 ‘정책피드백’이 강력
히 작동했다. 한국에서는 1954년쯤에 ‘응급구호’를 ‘항구적 구호’로 전환
하자는 논의가 나타났으나, 그것은 대상을 정확히 가리지 않는 채 해외
원조에 의한 현물급여(식량원조)2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부터 제한적인 
자원의 투입대상을 극빈층에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의
존’을 없애자는 논의에 불과했으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자는 논
의와는 거리가 멀었다(윤갑로, 1956: 128-130; 金早雪, 2012a: 155).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이어진 ‘시혜적 구호’의 인식이 크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혼란기에 여전히 
“근로무능력자는 보호하되 근로능력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조선구호
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권력
이 등장하고, 심각한 빈곤문제가 나타났던 ‘기회’에 제도 혁신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일본도 과거의 유산에 전혀 구속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46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범주조건을 철폐했다. 이는 그러한 과거의 유산
을 뿌리쳐서 이루어낸 성과였으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여 겨우 이루어
낸 변화였다. 즉, 일본의 보수정당은 군인유족을 위한 보상을 주장했을 
뿐, 1946년부터 1950년까지의 ‘생활보호법’ 도입과정에 적극적이지 않았
으며, 오히려 미군정의 개입에 저항했다. 기존에 일본 공공부조제도는 
지역의 ‘민생위원’251)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었으며, ‘민생위원’
에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민생위원’으로부터 정치
적 지지를 얻는 것이 일본 보수정당의 관례이었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250) 서울특별시 사회국장 송무섭의 저술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요재원을 중앙정부와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행정체계 역시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다(송무섭, 
1959; 金早雪, 2012a: 156).
251) 현제 민생위원제도는 한국의 통반장제도에 가깝다. 다만 당시 농어촌의 경우 그 
지역의 유력자가 민생위원으로 임명 받고, 수급자 선정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지역의 
주민을 장학하면서 보수당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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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岸勇, 1958: 54,55). 그러나 미군정
은 ‘민생위원’의 권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무원에 의한 합리적 수급자 
선정을 실현시키려고 보수정당의 저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岸勇, 1958: 
54,55). 즉, 일본 보수정당은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루어진 것과 비슷한 행정재량적 수급자 선정을 원했지만, 미군정이 ‘생
활보호법’ 도입기에 그 맥을 끊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에도 일제 강점
기 ‘조선구호령’ 아래서 ‘방면위원’이라는 일본과 비슷한 이익집단이 존
재했으나, 한국의 ‘방면위원’은 일본이 이식한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점, 
독립 이후 ‘방면위원’들을 친일파로 간주해 제거했다는 점에서 일본 ‘민
생위원’만큼의 이익집단은 아니었으며(박광준, 2013: 153,154), 한국의 
‘방면위원제도’는 이익집단의 ‘정책피드백’을 발휘할 정도는 아니었다. 
거꾸로 말하면 ‘방면위원제도’라는 이익집단이 약해졌는데도 혁신적 선
택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 혁신적 선택이 어려
웠던 이유는 정부능력(재정, 자원)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전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전환(conversion)’이란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서 
법의 애초의 목적, 해석, 적용 대상을 크게 바꾸는 변화를 말한다. 1960
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의 ‘생활보호법’에서 일어나고 있었
던 변화는 바로 ‘전환’이었다.
  한국의 1961년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고 선언했으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수준을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 즉, 한국 ‘생활보호법’의 기준은 
애매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법이 아니라, 최저생활의 유지와 상관없이 예산에 맞춰서 급여를 시혜적
으로 베푸는 법 정도로 ‘생활보호법’을 운용했다. 한국 ‘생활보호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이었으나, 한국 ‘생활보
호법’은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는 애매한 제도였기 때
문에, 정권이 급여수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민심장악을 위한 시혜적 
제도’ 정도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예산’의 논리를 전면에 세웠을 뿐, 공공부조제도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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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한국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사업조차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즉 ‘생계보호’만 부분적으로 실
시했을 뿐, 다른 급여는 유명무실했다. ‘생활보호법’의 각종 급여에 대
한 예산확보가 간신히 이루어진 것은 1969년이었다(박광준, 2013: 22
7). ‘의료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 
이후이며, 그 이전의 ‘의료보호’는 유명무실했다(최일섭·이인재, 1996: 3
8).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확대로 ‘의료보호’와 ‘교육
보호’를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직업훈연사업이나 지방이주를 위한 융
자사업을 시작하면서252) ‘생활보호법’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 확충이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계탁, 1994: 10,11).
  다만 한국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도 강력한 예산 논리로 ‘생활보호법’
의 완전한 실시를 막았다. ‘생활보호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생계보
호’의 경우 1984년 이후 쌀이나 보리쌀 등 주식비의 증량 없이 부식비만 
완만히 늘렸을 뿐이었으며, 도저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
준이 아니었다(이계탁, 1994: 18).253) 또한 ‘생활보호법’은 가계지출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김미곤, 1998: 25
).254) 한국 ‘생활보호법’의 급여는 1980년대부터 약간 나아졌지만 그것
조차 결국 엄격한 선정과정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선정
과정에서 누락하는 많은 빈곤층은 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근본
적인 과제는 선정과정이었다. 범주조건255)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의 제약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생활보호법’의 예산을 강력
히 억제했으므로 ‘생활보호법’의 선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
다.
  첫째, ‘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을 보면 재산기준에 독신, 부부, 아동
252) 직업훈련시설의 부족으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다. 또한 융자자업을 
바탕으로 대도시 영세민의 지방이주사업을 실시했으나 계획적이지 않았고 정착지원금
도 모자랐다. 부적응으로 다시 대도시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했다(이계탁, 1989: 
17).
253) 당시 필수 영양량을 산정 후 가급적 값싼 식품을 선정한 후 비목별 생계비를 고려
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산해도 추정해 보건사회부의 계측결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고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권영학, 1993: 70).
254) 주거비 지원은 없었다. 주거비가 최저생계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도시에서 
21%, 대도시에서 24%이다. 6대 도시의 생활보호 수급자 중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75.9%(1997년)이었으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
키는 조치가 없었다(김미곤, 1998: 25).
255) 장애인은 수급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정의가 아예 좁다는 비판이 있었다(김진학, 
199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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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나 가구규모별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재산기준액
이 340만 원인데 5인가구의 재산기준액도 340만 원이었고, 그 산출 근거
도 밝히지 않았다(표갑수, 1990: 13,20). 그리고 ‘생활보호법’ 시절에 
마지막까지 문제로 남은 것은 소득과 재산의 이중기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 원 24만 원, 재산기준 2900만 원이면, 소득 월 23만원, 재산 2
900만원인 신청자를 선정하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2900만원을 약간 초
과하는 신청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김미곤, 1998: 20).
  둘째, 매년 한번밖에 수급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생활보호법’ 제17조
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구역 내 수급자를 조사한
다”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률이 정한 기일까
지 선정했을 뿐, 수시로 신청을 받지 않았다(노시평, 1989: 143). 보통 
매년 4월에 조사했고 9월에 선정하고 다음 해 1년간 보호하는 방법을 취
했으며, 조사가 끝난 후 다음 연도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빈곤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다. 동시에 중간에 자활에 성공한 사람이 계속 보
호를 받는 모순이 생겼다. 전문요원이 수시로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 여력이 없었다(표갑수, 1990: 21). 수급자를 충분히 조사
하고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역시 예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안병근, 1990: 117). 그리고 정부는 예산에 맞춰서 수급자를 선
정해놓고, 이를 ‘한극의 절대빈곤 규모’라고 발표했다(안병근, 1990: 11
6).
  셋째, 정부가 강력히 예산을 억제했으므로 ‘생활보호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아주 컸다. ‘생활보호법’으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면 대상자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선정하는 사회복지사
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박명환, 
1991: 94).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동사무소는 한두 명의 사회담당
직원이 수급자의 실태파악과 선정, 양곡 급부, 진료증 교부, 취로증 교
부, 취로 관리까지 담당했으므로 자산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자활을 위한 서비스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다(최지영, 1989: 164). 게
다가 생활보호 수급자 선정 절차를 보면, 신청 후 8단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담당자는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15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했
고, 25도장을 찍어야 할 사람이 25~30명에 달했다(박찬용, 1997: 59).
  넷째, 만약에 생활보호사업에 선정되어도 예산의 제약으로 소액의 급
156
여밖에 받지 못했다.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
는 것이 아니라 수급가구의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수급자에게 획일
적으로 일정액의 미미한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었다. 빈곤선과 실제소득
의 차이를 보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
에, 획일적으로 소액의 급여를 지급했던 것이다(안병근, 1990: 116,11
7). 선전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선에 모자
란 만큼 차액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었다(표갑수, 1990: 80).256)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생활보호법’의 선정방식, 전달체계, 그리고 
급여까지 모두 재정적 제약을 받았다. 즉, 한국의 ‘생활보호법’을 위축
시킨 것은 범주조건뿐만 아니라 예산이었다. 극빈층의 최저생활을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저생활의 보장을 법
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정부족이 심
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변명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정책의 예산을 확보를 
우선하고, ‘생활보호법’의 예산확보를 소홀히 했던 한국정부의 ‘전환’의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미군정이 떠나자마자 대장성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생활보호법’을 행정수준에서 위축시켰다. 무
엇보다 대장성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이 애매한 점을 이용해서 ‘생활보호
법’을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제도’ 정도로 해석하여 그러한 왜곡된 해석
을 후생성과 복지사무소에 강요했다. 결국, 대장성의 압력을 받은 후생
성의 지침을 통해 일본 ‘생활보호법’은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제도’ 정도
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했다. 대장성은 법률을 바꾸지도 않은 채 ‘생활
보호법’을 위축시킨 것이다. 일본 ‘생활보호법’에 범주조건은 없었지만, 
엄격한 자산조사나 지침에 의한 통제로 ‘생활보호법’의 기능을 ‘전환’시
킨 것이다. 일례로 지침수준에서 65세 미만 신청자의 수급을 막는 지시
를 내려 실제로 근로능력 있는 신청자를 쫓아내는 관습을 만들기도 했
다.
  일본 전문가들은 급여수준이나 소득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법정투쟁으로 
개선했으나, 수급률처럼 그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
해서는 개선할 수 없었다. 대상을 “65세 이상,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장애인”에 한정한 일본 ‘구호법’(1929~1946년)과 달리, 일본 ‘생활보호법’
256) 날품, 행상, 영세상업 등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
웠다는 문제도 있다(표갑수, 199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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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은 근로능력자나 근로무능력자의 구별 없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법률이었으나, ‘생활보호법’의 규정은 애매했으므로 노인, 아동, 임산
부, 장애인이 아니면 신청 창구에 수급신청서를 내기조차 어려운 제도로 
위축되었다. 후생성이 심사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복지사무소직원
들이 행정재량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었으므로 후생노동성의 지시나 지
자체 재정으로 쉽게 위축될 수 있는 제도였다. 특히, 후생성이 1980년대
에 생활보호 신청자를 엄격히 심사하라는 지침을 내려 생활보호 수급을 
억제했기 때문에, 재정부처의 압력으로 지자체의 재정분담비율이 커져 
지자체가 생활보호 지급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률은 상당히 낮았다.
   일본 역시 ‘전환’이 발생했다. 미군정이 떠나자마자 경제부처가 ‘생활
보호법’의 실제 운용을 위축시켰다. 일본은 1946년의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48년 8월의 제8차 개정(급여 기준액의 개정)으로 ‘전물량방식’을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인상했으나, 당시도 경제부처의 개입이 심했다. 
‘전물량방식’으로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촌 장의 결정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정기준의 63.5%, 도도부현 지사의 결정으로 지
급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정기준의 80%로 정했고, 그 이상을 지급할 때는 
후생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제부처의 개입은 강력했다. 법정 
급여수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가 급여수준을 통제할 수 있었
던 것이다. 당시의 복지관료에 의하면 이는 ‘재정적 이유’ 때문이었고, 
후생성이 경제부처에 양보한 결과였다. 당시 후생성 관료들이 “설마 이
것으로 사람이 죽지 않겠지?”라고 걱정했고 “나중에 후세대가 뭐라고 할
지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고 우려할 정도였다(石田忠·出原孝夫, 198
1: 144; 篭山京·江口英一·田中寿, 1968: 128; 岩田正美, 2017: 28.29에
서 재인용).
  일본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 전략은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서 제도 운영
을 위축시키는 전략이었다. 즉, 일본 ‘생활보호법’의 규정은 애매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가난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생활보호법’을 “근로무능력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시키는 지
침을 현장기관(복지사무소)에 내려 제도를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일본
의 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
율이 1.0% 내외로 추이했고,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로 수급률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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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여전히 낮다. 범주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법’의 
수급률이 상당히 낮았던 이유는 대부분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생활보호법’은 규정이 애매하여 후생노동성이 내리는 지침
이 ‘생활보호법’ 운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257) 현장수준에
서 ‘생활보호법’의 애매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자는 논의가 있어도 
그러한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은 결국 후생성이다.258) 후생성이 현장
기관의 운영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법의 운영을 ‘행
정적 판단’에 맡기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지 후생성만의 문제
는 아니다. 재정부처가 후생성을 압박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 ‘생활보
호법’의 규정은 애매하기 때문에, 재정부처의 압박에 저항하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관습에 저항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에
서 ‘생활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은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이 생활
보호 비수급자의 아사를 다룰 때마다 생활보호 행정에 비판이 집중된다
(今村雅夫, 2004: 31).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복지사무소)
는 대부분 ‘지침행정’에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인
력(지방공무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므로 현장직원들이 “지금도 혼자
서 400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호
소하여 수급자 증가를 기피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木下秀雄, 2
004: 15). 일본 역시 예산통제로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합리적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지 못했던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아무튼 일본 ‘생활보호법’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적 받아온 것이 후
생노동성의 ‘지침행정’이었다. 한국의 경우 ‘생활보호법’ 시절에 예산과 
법적 한계가 문제였으나, 일본의 경우 예산과 지침 수준의 통제가 문제
였던 것이다. 대장성은 정해진 금액밖에 지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생
성이 제도 초창기부터 대장성의 예산 통제를 받아왔다(山本武夫, 1954: 
40).259) 이러한 ‘지침행정’의 시작은 제도 초창기부터 존재했으나, 그것
257) 예를 들면 “생활보호 신청을 받은 복지사무소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가능한지 문
의해야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문의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역 
차이가 컸다. 어떤 복지사무소는 직원을 멀리 떨어진 지자체까지 출장시켜 부양의무
를 조사했고, 다른 어떤 복지사무소는 출장비용을 고려해 출장까지 안 시키고 편지로 
부양의사를 물어볼 뿐이다(岩田正美, 2013).
258) 예를 들면, 후생성은 厚生省(1987)과 같은 매뉴얼을 제시해왔다(下村幸仁, 2002: 
22).
259) 중앙정부의 부담이 8/10, 지방정부의 부담이 2/10였으나 지방정부에 부담이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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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생활보호법’의 위축을 노리는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 제정 직후부터 ‘생활보호법’의 ‘합리적 운용’과 ‘이용 억제’라는 의
도가 섞인 지침이 존재했다. 예를 들면, 후생성이 1946년의 ‘생활보호
법’ 제정 직후에 노동자의 생활보호 집단신청이나 ‘의료부조’ 급증260) 현
상에 대해 내린 지침들이 그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집단신청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실시를 확보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잘못 적용하지 않도
록 하라”고 지시한 1949년의 ‘생활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건(生活保護法
の適用に関する件)’이라는 지침(厚生省, 1949a)이나 1949년에 ‘의료부조’
의 엄격한 취급을 지시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 등의 취급 등에 관한 
건(生活保護法による医療等の取扱等に関する件)’(厚生省, 1949b)이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지침들은 재정부처의 압박을 반영한 지침이다
(岸勇, 1958: 52,53). 1946년 ‘생활보호법’ 제정 직후는 실업을 이유로 
생활보호를 받은 사람의 수가 공공고용센터 창구에 구직 신청한 사람의 
수를 상회하는 혼란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침 수준으로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요구하고 공공근로를 촉구하는 ‘합리적인’ 지침이기도 했으
나(厚生省, 1947; 濱口桂一郎, 2010: 68), 이것은 수급신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일본 ‘생활보호법’은 법적으로는 근로능력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였으며, 실업자를 일정정도 보호했던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생활보호법’은 1959년의 에너지혁명으로 발생한 실업자(탄광 노동
자)261)나 1973년의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실업자들 중 다른 정책의 보호
를 못 받았던 실업자를 보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운 것은 아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이 2/10가 무겁다. 지방재정의 
압박을 받은 복지사무소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다는 사례
는 제도 초창기부터 있었다(山本武夫, 1954: 40,41).
260)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실업자 증가로 수급자가 200만 명을 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으로 수급자 수는 줄었고, ‘의료부조’ 수급자만 증가했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1953년에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분담률을 80%를 50%로 삭감하려고 했으나 지방정부
(도도부현) 지사모임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했다. 중앙정부는 국고부담률을 유지하는 
대신 ‘의료부조’를 재가치료에 제한하고 입원치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추
진했다.
261) 정부는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했으나,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적응
하지 못하고 생활보호에 유입했다. 탄광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생활보호 수급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큐슈지방의 치쿠호우(筑豊)지역처럼 탄광 폐쇄로 실업자가 증가한 
지역 중에서도 미쓰이(三井) 등 대기업이 집중하는 지역은 생활보호 수급률이 낮았
다. 퇴직금을 받았거나 회사 소개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아서 그랬을 수 있다. 치쿠호
우(筑豊)지역처럼 탄광으로 유명한 지역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생활보
호 수급률이 높았다(大友信勝, 198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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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생활보호법’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전형적인 
범주에 속하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서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0년대까지는 노숙인 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복지
사무소는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대체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전
형적 범주에 속하는 가구만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의 전달체계를 보면 현장에서 수급신청 접수하고 
수급자를 선정함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은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의 
복지사무소262)이다. 하지만 중앙부처인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은 도
도부현의 민생국과 복지사무소를 ‘통달(通達)’이라 불리는 지침으로 통
제한다. 복지사무소는 지자체의 기관이지만, 지자체와 별도로 움직이는, 
후생성 사회국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 복지기관인 것이다(菅沼隆·土田武
史·岩永理恵·田中聡一郎, 2018: 87).
  일본의 ‘지침행정’이란 후생성이 ‘생활보호법’의 각 수준의 세부규칙 
중 비교적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실시요령(実施要領)’이나 ‘운영요령
(運営要領)’을 이용해서 복지사무소를 통제한 행정 관습이다. 국회를 통
과해야 이루어지는 ‘법률’이나 각의(閣議. 장관회의) 수준의 결정인 ‘정
령(政令)’보다 후생성 수준에서 쉽게 낼 수 ‘실시요령(実施要領)’과 ‘운영
요령(運営要領)’을 통해 행정을 통제한다. ‘실시요령’과 ‘운영요령’은 매뉴
얼 수준의 명령이며, 대부분 후생성이 수시로 시달할 수 있다. 후생성은 
‘생활보호법’의 제도, 기준, 운영지침을 후생성 사회국(社会局)의 보호
과(保護課)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무차관(事務次官)263), 국장, 또는 
과장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262) 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법’ 제14조에 의거해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설치한 도도
부현의 기관이다. ‘사회복지법’ 제14조는 도도부현에 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의무를 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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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지침행정’과 함께 복지사무소(지자체)를 속박하는 것이 후
생성의 감사지도과(監査指導課)에 의한 행정감사이다. 후생성의 감사지
도과는 ‘감사요강(監査要綱)’에서 행정감사의 큰 틀을 정하고 ‘감사요령
(監査要領)’으로 행정감사의 세부 방침까지 정하고 복지사무소의 생활보
호 행정을 통제한다. 복지사무소의 생활보호 행정은 행정감사 방침의 영
향으로 인해 눈에 띄게 변한다(細木博雄, 1996: 51). 행정감사는 주로 
생활보호의 실태나 이슈를 검증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기초해 지시를 내리는데, 그 역사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
려왔다.
  첫째, ‘생활보호법’ 초창기의 1953년도 행정감사의 경우 ‘복지사무소(1
951년~)’264) 마련, 생활보호의 사무처리 방법 지시, ‘의료부조’ 실태 검
증265)이 기본방침이었고, 행정감사 이후 ‘의료부조’ 수급자의 퇴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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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시를 내렸다. 사실 단지 엄격한 단속을 위한 지시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했다.
  둘째, ‘이와토경기(岩戶景気)’266) 시기의 1960년도 행정감사의 경우 
행정감사 이후 수급누락 방지, ‘세대분리’ 완화나 ‘미성년 공제’ 신설 등 
‘생활보호법’의 관대성을 제고하는 의견이었다. 호경기 시절에 후생성의 
지침이 ‘생활보호법’의 관대한 운용을 촉구한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
다.
  셋째, ‘부정수급’이라는 이슈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1964년
도 행정감사는 “급여를 남발하고 있다”, “수급자가 의존하고 있다”, “선
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자에게 취업활동을 촉
구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이 없다” 등 복지사무소에 압
력을 가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비교적 느슨한 행
정감사가 이루어졌다.
  넷째, 1970년대 전반의 석유파동과 재정위기를 거쳐 1978년도에 실시
된 행정감사는 감사결과로 “수급자의 소득신고 불이행”,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지시 미흡”, “입원환자의 증상파악과 근로능력 판정 미흡”을 
지적하는 등 엄격해졌다. 석유파동에 이후의 재정긴축의 분위기가 생활
보호 행정을 직격한 것이다.
  다섯째, 1979~81년 행정감사 역시 “근로소득 파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능력의 활용을 촉구해야 한다”, “전 남편이 살아있는 모자가구의 
부양의무조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조폭에 의한 조직적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사무소의 선정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등 복지사무
소의 선정과정을 위축시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는 특히 부정수급문
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후생성 지침도 ‘생활보호법’의 엄격한 운
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늘었다. 즉, 일본의 행정감사는 대략적으로 석유
파동과 같은 재정위기를 거쳐 1970년대 후반부터 엄격해진 것이다. 제도 
정착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나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드
러났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그러한 행정감사가 단지 
부정수급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재정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라는 ‘마지막 안전망’
마저 재정긴축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265) ‘의료부조’ 수급자 급증이 이슈였다.
266) 1958년부터 1961년까지의 호경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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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지적 내용 특기사항
1953년도감사요강
- 복지사무소 마련
- 사무처리 방법 지시
- ‘의료부조’ 실태파악
- 감사·지도 강화
- 퇴원 촉진(1955년 5월 입퇴원기준)
- 생활보호지도원 설치
(1955년 5월)
- 최초로 본격적 단속
- 외국인 단속(1956년)
- 지방재정 악화.
- 대장성, 행정관리청의 독자적으로 ‘의료부조’ 조사. ‘의료부조’ 단속 요구
1960년도감사요강
- 지도 강화
- 지자체의 창의적 노력
- 원칙 제시
- 유자격 감사담당자 확보
- 사회복지주사의 개인책임 강조
- 감사결과 활용
- 1960년도의 감사방침은 ‘누락방지’
- 1960년도의 실시요령은 ‘세대분리 완화’, ‘미성년공제 신설’
- 전물량방식을 엥겔방식으로 전환
- 고도경제성장기(‘이와토경기’)





- 수급자 명단 마련
- 사례 유형화
- 방문빈도 명시
- 일부지역의 집단신청으로 급여 남발
- 일부 수급자의 나태
- 선정 시 보호자격 파악 미흡
-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지도가 약함
- 부정수급의 벌칙 없음










- 자립 강조 - - 과도한 단속 수정- 단속 철회
1967~
1974년도감사방침
- 간호가 필요한 사례의 처우 개선
- 실시기관의 내부 점검 실시
- 소득과 자산을 편중하는 행정방침을 개선




- 내부 점검 실시·확충
- 간호가 필요한 사례의 처우 개선 삭제




- 모자가구 수급 증가
1978년도감사방침
- 신고의무 이행 확보
- 일부 복지사무소의 지시 미흡 지적
- 사찰 지도 활용
- 소득 과소 신고
-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 지도 미흡








- 사실파악을 위해 방문조사 확보
- 사실 확인에 기초한 보호의 정확성 제고




- 전 남편이 살아있는 모자가구의 부양의무조사
- 조폭에 의한 부정수급뿐 아니라 모든 복지사무소의 선정실태 점검
- 소득조사와 근로지도로 보호 축소
- 자산 인정기준 엄격화
- ‘123호 통지’(1981년)
- 특별지도 감사 도입
출처: 細木博雄(1996: 54,55).
표14 ‘생활보호법’ 초창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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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예산 통제가 특히 강해진 시기는 1980년대 초였다. 일본정부
는 1981년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第2次臨時行政調査会)’267) 발족 이
후 1980년대 중반의 보조금 개혁으로 생활보호 지출의 중앙정부 분담비
율을 80%로부터 75%로 줄이는 등 가혹한 재정긴축에 나섰다. 또한 생활
보호 신청자를 엄격히 심사하라는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268)의 요구와 
총무청(総務庁)269)의 권고를 받아 1985~1989년에 생활보호 신청자를 창
구에서 쫓아내는 복지사무사가 증가했다. 특히, 근로연령층과 모자가구
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했다(大友信勝, 2006: 104,105). 1985년부터 1
995년까지 북지사무소는 신청접수단계에서 신청자를 쫓아내고 수급가구
의 작은 실수를 들고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가혹한 전략을 썼으며, 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서서히 진정됐다(副田義也, 2014: 276). 대체로 
이 시기의 수급률 감소는 이러한 가혹한 생활보호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 
받고 있다(副田義也, 2014: 278). 이 시기에 실업률은 1985년 2.6%에서 
1995년 3.2%까지 2~3% 수준에서 완만히 증가하고 있었고, 인구고령화 
역시 1985년 10.3%에서 1995년 14.6%로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생활보호 
수급률이 1985년 1.2%에서 1995년 0.7%로 하락했던 이유로 생활보호 행
정의 변화가 주목 받고 있다.
  일본에서 이 시기의 수급률 하락을 “일본에서 다른 복지제도가 발달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설명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저연
금 또는 무연금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고, 전체 근로자 중 약 30%는 기업
복지를 받지 못는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노대명·이현주·임완섭·
전지현·김근혜·박광준·고이시노리미치·Finn·Lunt·Hudson, 2014: 333,33
4). 특히 빈곤상태에 빠지기 쉬운 한부모가구의 경우 기업복지를 못 받
을 공산이 크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80~90%는 정규직이지만, 여성 근로
자의 경우 50~60%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유야마아쓰시, 2018b: 12
3). 또한 임대료보조도 ‘생활보호법’에 진입해야 받을 수 있는 주거부조
밖에 없었다(齋藤純子, 2013: 13). 물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나 급여
267) 일본 총리의 자문기관이다. 증세 없는 재정재건을 구호로 재정지출을 삭감했다.
268) 헌법 제90조에 근거해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행정기관이다. 
통상적인 행정기관과 달리 내각(内閣)과 독립적인 기관이다. 회계검사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 하에 내각이 임명하는 검사관(検査官. 3명. 임기 7년)에 의한 검사관
회의(検査官会議)와 검사를 실시하는 사무총국으로 구성된다.
269) 행정기관의 조직, 인사, 운영, 또는 정책과 업무의 조정을 담당한 중앙정부의 행
정기관이다. 1984년에 총리부(総理府)의 외부기관으로서 설치됐다. 2001년에 자치성
(自治省), 우정성(郵政省)과 통합하고 총무성(総務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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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보호법’의 부담을 약간 경감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노대명·이현
주·임완섭·전지현·김근혜·박광준·고이시노리미치·Finn·Lunt·Hudson, 2014, 
2014: 334). 사실 당시 후생성 관료 역시 1980년대 중반에 생활보호의 
수급률이 하락한 이유를 ‘장애기초연금(障害基礎年金)’ 때문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菱川隆夫, 2000: 6). 하지만 생활보호를 받는 장애인 수를 
보여주는 ‘장애인가산’ 건수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
했을 뿐270) 제도 초창기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을 위
한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늘었을 테지만, 적어도 생활보호를 
받는 장애인 수급자의 감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271) 최근에 후생성 
관료는 “당시는 대외적으로 ‘장애기초연금’의 효과라고 설명했으나, 후생
성의 직원들마저도 내부에서는 중앙정부 분담비율 인하로 지자체가 생활
보호를 엄격히 운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菅
沼隆·土田武史·岩永理恵·田中聡一郎, 2018: 295).
  따라서 많은 일본 연구자와 현장 공무원들이 지적해왔듯이 예산 통제
에 따른 소득·자산 조사의 강화가 일본 ‘생활보호법’의 수급률을 하락시
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 1980년대 중반부터 예산 통제가 심
해졌다. 일본 후생성은 ‘생활보호법’ 제정 초창기부터 매년 행정감사를 
실시해왔으나 1985년부터 회계검사원까지 검사(檢査)를 시작했기 때문이
다. 회계검사원의 검사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만 고려하는 검사로 복지사무소의 생활보호 행정
을 위축시켰으며, 수급률을 보면 1985년도 1.2%에서 1995년도 0.7%로 
270) 이 시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자가 감소했던 시기이다.
271) 마찬가지로 공적 연금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늘었을 테지만, 노령가산을 
받는 노인 수급자(70세 이상)의 감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인구고령화로 전체 노
인인구가 늘었기 때문일 수 있으나, 그렇다면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
지 노인수급자가 감소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장애가산 2.4 3.5 5.0 7.7 12.5 12.9 9.0 9.4 14.0 19.5 31.7
노령가산 12.5 13.2 16.4 20.7 20.4 20.1 17.7 18.1 22.8 31.5 -
모자가산 - 10.9 7.9 7.2 10.5 12.5 8.2 5.8 6.7 9.8 11.7
출처: 厚生労働省 被保護者全国一斉調査結果報告書(基礎調査)
주: ‘노령가산’은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급했던 추가급여이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
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표15 각종 가산의 지급건수 추이(단위: 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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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감했다(尾藤廣喜, 2000: 30, 31).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예산 통제와 이에 따른 지침이 일본의 생활보
호 수급률을 낮게 억제했는데, 특히 일본 연구자들이 수급률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근로능력기준, 엄격한 자산조건, 그리고 1981년
의 ‘123호 통지’이다(都留民子·下村幸仁, 2004: 18).272)
  첫째, 일본 ‘생활보호법’에 근로능력자의 수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
으나, 근로능력이 있으면 복지사무소가 생활보호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리고 가구주가 근로능력자인 경우, 예금이 떨어져야 생
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273) 사실상 범주조건이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274) 중앙정부는 지침에서 남성 65세 미만, 여성 60세 미만275)을 
‘근로연령층(稼働年齡層)’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을 운용하
는 지자체수준에서 신청자를 연령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276) 요미우리신문사(読売新聞社)의 기자는 “전체 지자체의 대략 
80%는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65세 미만이면 생활보호를 허용하지 않다고 
대답한다”고 밝힌 바 있다(原昌平, 2004: 12).
  둘째, 자산조건277)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고, 예금도 거의 없어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 후생성은 생활보호 신청 시에 최저생계비의 약 50%
272) 부양의무는 일본에서 ‘생활보호법’ 심사의 큰 장벽이 아니다. 일본에서 노숙인을 
지원하는 고간 가즈히로(後閑一博) 법무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복지사무소는 일단 부
양의무자에게 부양의사를 묻는 편지를 보내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지지 않겠
다고 답하면 그냥 부양의무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김소영·유야마아쓰시·노법래·이원
진, 2013: 38).
273) 근로능력이 있어도 노숙인이면 생활보호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都留民子·下村幸
仁, 2004: 19).
274) 히로시마시의 경우 복지사무소의 공무원이 노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실업자에게 생
활보호를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시의회나 시청이 근로능력가구의 비율을 줄인다고 
계속 주장했다(都留民子·下村幸仁, 2004: 20). 지자체마다 생활보호 행정의 양상이 
다르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국의 복지사무소의 기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275) 생활보호법에 대상연령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65세 미만인 
신청자를 거부하는 관습이 있었다. 1990년대 말부터 생활보호 수급률이 상승했던 다
른 지자체와 달리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는 생활보호 수급률이 낮았으나, 2006년 5
월에 생활보호 신청에 탈락한 56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키타큐슈시
가 수급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몰래 수치목표까지 설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
났다(湯浅誠, 2007).
276)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복지사무소)도 있으며 히로시마시(広島市)처
럼 남녀 모두 60세 이상을 근로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지자체도 있다(都留民子·下村
幸仁, 2004: 18). 실제로는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수
급자가 많으면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
277) 공공부조제도에 자산조사가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그 관대성의 
수준은 영미권 안에서도 각양각색이다(Gough, 200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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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금을 허용하고 있다278)(生活保護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 
2004a). 가구주가 실업해도 예금을 거의 다 쓸 때까지 생활보호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이다.
  셋째, ‘123호 통지’이다. 이는 후생성이 1981년에 시달한 “생활보호법
의 적정실시의 추진에 대하여”라는 지침이며, 소득, 자산, 부양의무자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조사할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포괄동의
서(包括同意書)’를 받으라는 지침이다(厚生省, 1981a).279) 이는 신청자
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게다가 신청자가 동의를 거
부할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이다(五石敬路, 2011: 44). 일
본정부의 지침과 수급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
만280), 도쿄도 이타바시구(板橋区) 이타바시복지사무소(板橋福祉事務
所)의 직원 토다 류우이치(戸田隆一)는 ‘123호 통지’로 수급률이 떨어졌
고, 신청률이 낮아졌다고 도쿄도의 경험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다(戸田
隆一, 1988: 51).281)
  즉, 일본 ‘생활보호법’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이 공식적 심사기준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소득공제가 극히 제한적이고, 자산심사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
다(Eardley, Bradshaw, Ditch, and Gough, 1996: 63,64; 埋橋孝文, 199
9: 79). 일본 ‘생활보호법’은 범주조건 없는 공공부조제도였으나, 결국 
일본의 수급률은 한국 ‘생활보호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의 범주
조건 없는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률과 비교하면 일본 ‘생활보
호법’의 수급률이 상당히 낮다. 그 원인이 생활보호 수급을 엄격히 통제
하는 행정감사, 행정감사의 의견을 반영한 지시를 내리는 후생성 지침, 
그리고 후생성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복지사무소의 ‘지침행정’이었다
278) 생활보호를 신청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2주)의 생활비에 해당한다.
279) 특히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복지사무소는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의 감사를 받
을 때 ‘123호 통지’의 내용(수급자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조회, 부양의무자의 소득조
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방대한 조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杉村宏, 1990).
280) 지침과 수급률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검증하기 어렵다. 어떤 복지사무소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른 어떤 사무소는 지침을 대충 지키고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기에 어떤 지역의 수급률을 떨어뜨린 것이 지침의 영향인지 고용환경의 영향인지, 
다른 복지급여의 영향인지, 지자체의 자발적지원의 영향인지 아직 구별하지 못한다.
281) 도쿄도는 노동조합의 힘으로 도쿄도 내 복지사무소에서의 ‘123호 통지’ 시행을 잠
시 막았으나 수급률이 1.19%(1982년)로부터 1.08%(1985년)로 떨어졌고, 신청수는 2
만 9135건(1982년)으로부터 2만 3173건(1985년)으로 떨어졌다(戸田隆一, 198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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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법은 선진적이었으나, 행정이 법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행정감사가 예산 긴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생활보
호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생활보호법’ 역시 예산 통제로 위축한 것이다. 
동시에 법의 변화가 없어도 상당한 실질적 제도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수급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
를 기록했다. 이 시기를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예산 통제가 강력했다. 
한국의 경우 범주조건을 비롯한 법적 한계가 있었고, 예산 통제에 따른 
행정재량적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진 시기였고, 일본의 경우 법적 한계는 
거의 없었으나 예산 통제를 위한 행정감사와 후생성의 지시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사실 수급조건이 엄격해 수급률이 낮은 것은 많은 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Wang and van Vliet, 2014: 1), 일본 ‘생활
보호법’이 범주조건 없는 선진적인 법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생활보호법’의 수급률이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 ‘생활
보호법’의 수급률과 비슷했다는 것은 놀랍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2000년대에 들어 수급률이 상승했다. 한국의 
경우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수급률이 획기적으
로 상승했고, 일본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후생노동성이 노숙인을 비롯
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허용하면서 수급률이 상승
했다.282) 이는 후생노동성 지침의 힘을 다른 면에서 증명해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대 후반의 일본의 수급률 상승을 단순히 후생
노동성 지침의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때 후생노동성이 예전보다 
관대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근로능력자 가구를 예전보다 많이 수용한 
것은 사실이다.283) 일본의 2015년 시점의 수급률은 1990년대 초반 수급
282) 수급률 상승의 원인이 노동시장인지 후생노동성 지침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
다. 예를 들면 장기실업자의 증가가 생활보호 수급률을 상승시켰을 수 있다. 일본의 
장기실업률(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율)은 1990년대까지 20%를 하회하
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 이르러 30%를 넘었기 때문이다. 실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고에 의한 실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이시노리미
지, 2011: 97).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 증가가 생활보호 수급률을 상승시켰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 경우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면 피보험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단
시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못 받는다”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관의 “행정 길잡이
(行政の手引き)”에 그러한 지침이 나온다(五石敬路, 2011: 29).
283) ‘생활보호법’ 업무를 담당해온 일본의 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2002년의 ‘홈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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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2배 가깝다.
  셋째, 일본의 수급률이 여전히 낮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수급률은 일본 ‘생활보호법’의 수급률의 2~3배이다.
연도 ‘55 ‘60 ‘65 ‘70 ‘75 ‘81 ‘86 ‘91 ‘96 ‘01 ‘06 ‘11 ‘15
한국 - - 1.0 0.9 1.2 0.8 0.9 1.0 0.8 3.2 3.2 2.9 3.2
일본 2.4 1.8 1.6 1.3 1.2 1.2 1.1 0.8 0.7 0.9 1.2 1.6 1.7
출처: 한국의 수급률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사회부의 
『보건사회백서』, 이계탁(1994: 16), 1996년은 이계수(1997)에 기초해 작성했
다. 일본의 수급률은 2008년도 이전을 厚生労働省 『社会福祉行政業務報告』, 
2009-2011년도를 厚生労働省「福祉行政報告例」, 2012년도 이후를 厚生労働省
「被保護者調査」에 기초해 작성했다.
주1: 한국 ‘생활보호법’의 ‘자활보호’에 생계급여는 없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공공부조
제도로 보호(생계급여) 받은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 ‘생활보호법’의 ‘자활보
호’ 수급규모는 제외했다.
주2: 가구단위로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의 규모에 따라 실제 수급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의 인원수로 비교했다.
표16 한국과 일본의 총인구 대비 수급자 수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급여수준에서는 ‘전환’을 막았다. 수급률은 한
국과 일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급여수준은 일본에서 높다. 일본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은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아사히소
송’을 비롯한 법정투쟁으로 변호사들이 급여수준을 감시한 것이다.
  급여수준을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급여수준의 상승 시기가 다르다. 
즉, 한국의 경우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급여수
준이 올랐으나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아사히소송’을 계기로 1980년대까
지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한국정부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최저생계비’ 정립에 나서지 않았던 반면, 일본정부는 1960년대부
터 ‘최저생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는 법정투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생활보호법’ 시절의 급여수준은 극히 낮았으며, ‘시설보
호’, ‘거택보호’, ‘자활보호’라는 보호구분 중 ‘자활보호’는 생계급여를 받
는 사업도 아니었다. 한국은 ‘생활보호법’ 시절인 1960년대부터 1990년
자립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홈리스자립지원법’)’이 생기기 전까지 65세 미만 실업자를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김소영·유야마아쓰시·노법래·이원진, 2013: 14). 집이 없더라도, 근
로능력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견해가 지자체 수준
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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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까지 미미하게 급여수준을 인상했을 뿐이었다. 그랬다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급여수준을 인상했다. 한국
은 1994년의 헌법소원, 1996년 11월 참여연대의 ‘생활보호법’ 개정 청
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로 획기적으로 상승했
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까지 급여수준이 낮았지만 생활보호를 둘러싼 
법정투쟁을 계기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가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했다. ‘엥겔방식’ 도입(1961년)이나 ‘격차축소방식’ 도입(1965년)이
라는 최저생계측정방식 개선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 
급여수준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준균형방식’ 도입(19
84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보면 한국과 달리 1980년대에 이
미 급여수준이 높았다.
1인당 월 보호수준 CPI CPI 조정후
1965 244 2.8 8866
1970 259 4.9 5284
1975 1010 10.0 10114
1980 8885 22.1 40202
1985 19159 31.2 61494
1990 29000 40.6 71492
1995 78000 54.8 142307
1999 166000 65.1 254988
2000 324011 66.6 486708
2005 401466 78.4 511787
2010 504344 91.1 553914
2015 617281 100.0 617281
출처: 보건복지부(2015: 84), 이두호(1991), KOSIS(http://kosis.kr/)
주1: 1995년부터 1999년의 1인당 월 보호수준은 월 평균 의료보호비와 학비지원을 포
함하고 장제비를 제외한 값이다.




주4: 조정 후 1인당 월 보호수준은 1인당 월 보호수준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기
준)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주5: 1965년부터 1999년은 ‘생활보호법’의 1인당 월 보호수준이다. 2000년부터 2015년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인가구의 월 최저생계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표17 한국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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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수급률과 급여수준 모두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나, 일본은 같은 시기에 급여수준만을 개선한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강력한 예산 통제로 공공
부조제도를 크게 발전시킬 수 없었지만 일본의 경우 법정투쟁을 통해서 
적어도 급여수준 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급여수준과 수급률이라는 
두 가지 지표 중 현실에 기초해 정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급여수
준뿐이었다. 수급률의 경우 가난해도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의사가 없
을 수 있고, 빈곤층이 국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능력, 가족의 상황,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등 공공부조제도의 복잡한 조건까지 모두 고려해서 수급권이 있는 사람
을 제대로 증명하기가 어렵다.284) 즉, 급여수준은 법정투쟁에서 정부책
임을 따질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법정투쟁을 통해서 나아졌고 수급률은 
법정투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저조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일본에서 수급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이유는 먼저 급여수준이 올랐기 
때문일 수 있다. 급여수준이 높으면 수급자가구 증가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률과 급여수준 사이의 경합관계는 유럽에서 관찰된 
바 있다285)(Figari, Matsaganis, and Sutherland, 2013: 12).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 삭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다른 복지 급여와 달리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을 크게 삭
감한 나라는 없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시켜 약간 하향조정했을 뿐이
다(Wang and van Vliet, 2014: 33). 이는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닌 
284) 유럽연합 가맹국의 연구조차 공공부조제도의 실증적 연구가 아직 불완전하다. 수
급권이 있는 사람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행정데이터를 분석해도 수급
권자가 수급 안 하고 있는 원인이 제도 디자인 때문인지 심사의 오류 때문인지를 구
별하지 못하다. 수급자 수는 “수급권이 있고 수급한 사람”과 “수급권이 없는데도 수
급한 사람”이 섞여있고, 수급 못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이 없어서 수급 못했던 사
람”과 “수급권이 있는데도 수급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 정확한 실태파
악이 과제이다(Figari, Matsaganis, and Sutherland, 2013: 4). 또한 최저생계비 이
하로 사는 가구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두 공공부조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
람들이라고 증명하기가 어렵다.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빈곤층
의 규모를 빈곤층의 규모와 공공부조급여 수급자의 규모가 비슷하게 나오는 나라는 
공공부조제도로 대부분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호주장도이다(Immervoll, Jenkins, and 
Königs, 2015: 19).
285)유럽연합 가맹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수준과 
수급률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하고 부정적이고 유의하지도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다(Figari, Matsaganis, and Sutherland,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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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본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 역시 ‘최저생활비’는 있어도 ‘생활부조’ 
급여액을 정할 때 “이 수준을 하회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 







(2010년 기준) CPI 조정후
1959 9,346 - 9,346 18.4 50,793
1964 16,147 2,000 18,147 24.0 75,612
1969 29,945 2,800 32,745 31.1 105,289
1974 60,690 5,500 66,190 50.1 132,116
1979 114,340 9,000 123,340 71.6 172,263
1986 126,977 9,000 135,977 89.0 152,783
1991 145,457 13,000 158,457 97.6 162,354
1996 158,375 13,000 171,375 101.2 169,343
2001 163,970 13,000 176,970 101.9 173,670
2006 162,170 13,000 175,170 100.7 173,952
2011 162,170 13,000 175,170 99.7 175,697
2013 156,810 13,000 169,810 100 169,810
출처: 생활보호기준 개정액을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編 『社会保障統計年報』
(http://www.ipss.go.jp/s-info/j/seiho/seihoH28/H28-26.xlsx), 소비자물가지
수를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www5.cao.go.jp/j-j/wp/wp-je12/h10_data05.
html)에 기초하여 산출했다. 내각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日本銀行『企業物価指
数』, 総務省 『消費者物価指数』, 日本不動産研究所 『市街地価格指数』를 참
고한 수치이다. 1969년 이전 CPI는 ‘자가의 귀속임대료(자가의 경우도 시장 임대
료로 추측해 계산)를 제외한 종합’이므로 2010년 기준의 종합지수와 연결되지 않
는다.
주1: 일본의 최저생활비(한국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
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의 합이다.
주2: ‘생활부조’는 ‘제1류비(第1類費)’와 ‘제2류비(第1類費)’로 구성된다. ‘제1류비’는 
개인단위의 경비이며, 음식이나 옷에 드는 비용이다. 이는 가구구성원의 연령(8
개 구분. 0~2세, 3~5세, 6~11세, 12~19세, 20~40세, 41~59세, 60~69세, 70세 이
상)과 거주지역(6개 구분.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
지-2)에 따라 다르다. ‘제2류비’는 가구단위의 경비이며, 광열비이나 가구비 등
이다. 이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6개 구분.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
-2, 3급지-1, 3급지-2)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의표준
가구의 ‘생활부조’ 기준액을 제시했다. 표준가구는 1960년까지 1급지 5인가구(64
세 남, 35세 여, ９세 남, ５세 여, １세 남）의 ‘생활부조’기준액, 1961년부터 
１급지 ４인가구(35세 남, 30세 여, ９세 남, ４세 여)이다. 1986년부터 １급지 
３인가구(33세 남, 29세 여, ４세 아이)이다. 1987년부터 １급지-１의 ３인 가
구(33세 남, 29세 여, ４세 아이), 2013년부터 1급지-１의 3인가구(33세, 29세, 
４세)이다. 2013년부터 가구원의 연령, 가구원 수, 거주지역에 따라 개정률이 
다르다.
표18 일본 ‘생활보호법’ 급여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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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경기악화로 생활보호 수급가구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비수급 빈곤
가구가 늘어나면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을 낮추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생활보호를 안 받고 사는 빈곤층이 많으면 ‘생활
부조’의 급액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본은 연금이나 최저임금의 급여수준
이 낮기 때문에, ‘생활부조’의 금액을 그것보다 높일 수도 없다(布川日
佐史, 2007).
2. 제도 변화의 시기
1) 사건들의 특징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일본에서는 2008년 이후 공공부조
제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이 크게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경제를 보면, 이전 보다 불안정해진 정치체제, 그리고 경기침체가 
특징이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이전에 소수
파였던 세력이 집권했다. 정치적 지평이 변화한 것이다. 또한 1997년 외
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서는 정치가 
한국만큼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1993년의 ‘55년 체제’ 단절 이후에 비
자민연립정권과 민주당정권이 등장했다. 비자민연립정권은 1993년 8월부
터 1996년 1월까지 2년 반 사이에 두 번 수상이 바뀌는 등 불안정한 정
권이었고, 민주당정권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반 사이
에 두 번 수상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권이었으므로286) 한국의 정권만큼 
정권교체의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자민당의 장기집권체제가 흔들린 것
은 사실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거품경기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
체에 돌입한 끝에 2008년에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일본사회에서 빈곤문제
가 주목을 끈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변
화가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286) 2011년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으므로, 통상적인 정권운영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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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김대중 정권(1998~2003년), 노무현 정권(2003~2008년), 이명
박 정권(2008~2013년), 박근혜 정권(2013~2016년), 기획예산처
(1999~2008년.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노동부(1981년~), 참여연대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와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87)이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 정권
(1996~2009년, 2012년~), 민주당 정권(2009~2012년), 대장성(2001년부
터 재무성), 회계검사원, 후생성(2001년부터 후생노동성), 노숙인지원
단체, 반빈곤네트워크(2007년~. 2001년에 발족한 NPO법인 모야이를 비
롯해 이전부터 활동해온 다양한 단체의 모임),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 
등이었다.
  이 시기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재무부처의 힘은 막강했다. 참여연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슈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1999년 3월), 그리고 정책입안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올렸으나, 기획예산처나 노동부의 반대로부터 자유로웠
던 것은 아니다. 일본 재무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
지만,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구자에 의해 재정부처가 
2000년대에 들어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 인하를 위해 후생노동성에 압
력을 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이 시기는 공공부조제도의 변화가 활성화한 시기였다. 다소 시
기에 차이가 나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2000년대
에 정치경제적 맥락의 변화가 행위자의 행동을 활성화시켰다. 한국에서
는 1997년의 외환위기 발생과 1998년의 김대중정권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맥락이 급격히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는 운동이 
급속히 확대했다. 이후 한국은 주로 정치적 역동성으로 2000년대에 부양
의무 완화나 맞춤형급여 도입과 같은 개혁에 매진해갔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거품경기 붕괴 이후 2008년 금융위기까지 장기실
업문제가 서서히 증폭하면서 공공부조제도 개혁이 진행됐다. ‘일용직 노
동자의 노숙문제’라는 틀을 벗어나는 이슈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2009
년의 민주당정권 등장이 공공부조제도 개선을 활성화시켰다. 민주당정권
은 자민당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했던 모자가산을 2009년에 바로 
287) 1971~1976년 가족계획연구원, 1976~1981년 한국보건개발연구원, 1981~1989년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9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1999년~ 국무조정실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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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시켰다. 물론 민주당정권 시기의 성과는 ‘구직자지원법(2011년 제
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2013년 제정)’으로 분산되어 ‘생활보호
법’ 자체의 변화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은 있다. 한국에서 ‘장기
실업의 증대’라는 이슈 없이 2000년대 이후에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지속
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심각한 노인빈곤’이라는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결정적 전환점’
  한국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와 1998년의 김대중 정권이 겹친 시기는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선탁할 기회가 열린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은 공
공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바꾸었다. 한국은 1998년 김대
중 대통령(새정치국민회의)의 대선 승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
한 실업문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대안이라는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
났을 때 공공부조제도를 크게 바꿀 기회를 얻었고, 이 때 한국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공부조제도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에 인력 확충까지 약속
했다. 이는 ‘결정적 전환점’일 수도 있다.






















정치 대통령직선제 도입(1987년) ‘55년 체제’의 붕괴(1993년)








PE → A 큼 큼
PE → R 큼 약간/없음
표19 제도변화 시기의 행위자, 행위자 간의 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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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20년도 지나지 않
았던 이 시점에서는 다른 경로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직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보류한다.
3) ‘전환’ 시정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그전까지 ‘생활보호법’에서 발생한 ‘전환’
을 일정정도 수정했다. 이것이 일본의 2000년대 이후의 변화의 핵심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본 ‘생활보호법’은 1946년 제정 직후에는 
근로능력자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법률이었는데, 재정부처의 압력과 그 
압력을 받은 후생성 지침으로 암묵적으로 대상을 근로무능력자에게 한정
한 것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의 ‘전환’이었다. 이를 다시 근
로능력자에게 개방했을 뿐 아니라, ‘생활보호법’ 외에도 ‘생활곤궁자자립
지원법’이라는 근로능력자도 접근하기 쉬운 제도를 마들어 취업지원, 복
지서비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연결하는 경로를 만든 것이 일본의 20
00년대 이후의 변화였다. 일본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현금급여를 크
게 확충한 것은 아니었으나, 빈곤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한 움직임이
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이루어진 공공부
조제도의 행정을 시정하는 경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4) ‘층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층화(layering)’란 기존제도를 재생산하는 대신 
역할이 비슷한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에 일본 공공
부조제도의 변화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
유 중의 하나는 ‘층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일본은 공공부조제도를 확장하는 대신 ‘홈리스자립지원법’, ‘생활
곤궁자자립지원법’, ‘구직자지원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보호법’에 성과가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홈리스
자립지원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내용은 ‘생활보호법’을 확장하
면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인터뷰자료), 이를 별도로 만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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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본은 ‘홈리스자립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숙인들에게 ‘생활보호법’
의 급여를 연결하기도 했으나, 노숙인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생활
보호 수급자도 모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숙인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만들어 ‘생활보호법’의 프로그램은 확대하
지 않았다. 이는 일본에서 ‘홈리스자립지원법’ 제정 당시 ‘노숙인문제’라
는 틀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후 노숙인 단체들의 활동과 2000
년대의 후생노동성의 논의를 거쳐 보다 일반적인 빈곤층도 접근할 수 있
는 다양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흐름이 생겼을 때, ‘생활보호
법’을 크게 확장할 기회가 생겼으나, 일본은 ‘생활보호법’을 확장하지 말
고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
다.
  둘째, 반대로 한국의 경우, 일본만큼 ‘층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공공
부조제도가 확대했다. 즉, 한국도 일본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을 도
입하자는 논의가 나타났는데, 일본은 이를 ‘구직자지원법’의 도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반면, 한국은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층화’란 다른 법
이 생김으로써 기존 제도의 성장이 막힌다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그것과 
반대로 ‘층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원래 제도가 집중적으로 성장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 ‘거부점’
  또한 중앙부처 관료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안을 제출
할 수 있으나 압도적으로 정부 제출안이 많다.288) 관료가 예산안을 작성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료가 아니면 법안을 작성할 수 없다. 물론 과장
급의 관료들이 독단적으로 정책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부처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보통 관료들은 연구모임을 만들거나 외부의 전문가나 유관
기관을 불러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中川丈久, 2010: 258). 일본의 
288)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각 중앙부처의 과장 또는 과장보좌가 실질적으로 작성
하는 법안이다(中川丈久, 201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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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여당 의원들과 협상하고 나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므로 정부 
제출 법안은 대부분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한지만 작은 개정마저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中川丈久, 2010: 255,261,266,267). 일본은 기본
적으로 관료, 정당, 유관기관의 내부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다. 폐쇄적인 회의에서 이미 결
론이 나온 상태에서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국민이 반
대하더라도 대부분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鈴木崇弘, 2018). 한국과 
달리, 일본의 정권은 중의원 해산권을 빈번히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
원들이 선거에 바빠서 법안을 준비할 여유도 관료를 감시할 여유도 없다
(鈴木崇弘, 2018). 자민당이나 민주당이 정당 싱크탱크를 만든 적도 있
었으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리고 정당의 정책입안기능을 관료에 
일원화하기 위해 자민당도 민주당도 얼마 되지 않아 정당 싱크탱크를 폐
지했다(鈴木崇弘, 2018). 이러한 전통은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예외가 아
니었다. 반면으로,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학자, 참여연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등 법안 작성을 지탱하는 자원이 풍부하여 국회의원의 법안제출
이 활발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비교적 다수의 법안을 제출했던 반면, 일본에서 
그만큼 국회의원의 법안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입법과정
의 전통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의 공공부조
제도 개혁논의도 후생성 관료가 주도한 것이었으며, 후생노동성 관료가 
근로능력자의 수급 증가를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인터뷰자료). 후생노동성 관료가 급격한 수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약 50년간 빠져 있었던 자립지원(취업지원, 생
활지원, 사회생활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개혁논의를 주도한 것이다. 즉, 
경제위기로 엄격한 심사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능력자가 ‘생활보호
법’에 유입했으므로, 후생노동성이 그 실태파악과 자립지원(특히, 취업
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결과 ‘생활보호법’의 논의가 예전
보다 발전한 것이다. 이때 후생노동성은 “수급자에 대한 생활지도나 취
업지도가 미흡하다”,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이며, 근로능력
자에 대한 심사가 너무 엄격하므로 급증하는 실업자를 충분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투쟁을 초래할 정도로 애매한 급여 근거규정을 세밀
히 규정해야 한다” 등 비교적 ‘생활보호법’ 개선에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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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下村幸仁, 2002: 18,19). 후생노동성은 그 전까지 부정수급
만 논의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거의 문제로 삼지 않았으므로(下村幸仁, 2
002: 20), 이 시기의 변화는 획기적이었다.
6) ‘정책피드백’(고착효과)
  지금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은 전국의 복지사무소 현장공무원(지자
체 공무원)이 후생노동성 관료들에게 공공부조 행정에 대한 의견을 올리
는 ‘블록회의(ブロック会議)’, 그 의견을 후생노동성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내회의(課内会議)’, 다시 후생노동성이 대표적인 지자체 계장들을 모
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계장회의(係長会議)’, 그리고 후생대신에 올리는 
대안을 정리하는 후생노동성의 ‘부국장회의(部局長会議)’나 ‘과장회의(課
長会議)’,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서 후생노동성이 복지사무소(지
자체)에 지침을 내리는 시스템이 깊이 정착하고 있다(菅沼隆·土田武史·
岩永理恵·田中聡一郎, 2018: 103,104).
  사실 일본 국회에서 쉽게 공공부조제도 개혁에 언급하지 못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적’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일본의 중앙정부는 공공부조제도의 
운용과 개선을 후생노동성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사
무소의 지방공무원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289), 지자체는 재정
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생노동성은 재정부처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
러므로 지자체와 후생노동성에 의한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은 생활보호제
도의 ‘긴축’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확대’는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
다.
  그만큼 후생노동성이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위해 2000년대부터 각종 전
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일본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후생노동성과 복
지사무소 사이의 논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수준에서 전국의 전문가를 
289) 복지사무소의 공무원들의 일은 가혹하다. “지자체 담당자 한 명당 수급가구 80가
구”(‘사회복지법’ 16조)라는 표준목표를 넘어 도시부는 담당자 한명 당 100가구를 담
당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그런지 윤리교육을 받은 복지사무소의 공무원마저 “생활
보호 수급자들은 너무 쉽게 생활보호에 기댄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빈곤층을 꺼려
한다(下村幸仁, 2002: 21). 복지사무소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수년 주기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
원을 배치하는 제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다(下村幸仁, 2002: 
22,23). 빈곤층을 옹호하는 훈련을 받을 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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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후생노동성은 2003년에 생활보호제도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
원회(生活保護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290)를 설치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전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약 60
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생활보호법’의 발전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낸 획기적인 전문위윈회이기도 했다(総務省, 2014: 5; 厚生労
働省, 2013b: 濱口桂一郎, 2010: 78).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
지원프로그램(취업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생활지원) 도입을 제안한 
점, 신청자의 신체적 능력이나 연령만으로 신청자를 판단했던 관습을 벗
어나고 자격, 직력, 취업조해요인, 정신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 한 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하
자고 제안한 점, 신청자의 예금을 최저생계비의 50%가 아니라 최저생계
비의 3개월분까지 허용하자고 제안한 점291), 그 외에 주거급여를 다른 
급여와 분리하자고 제안한 점 등 상당히 적극적인 의견이 많다(生活保護
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専門委員会, 2004b). 전문위원들을 선택해서 소집
한 것은 후생노동성 관료이므로 후생노동성은 사실 ‘생활보호법’의 개선
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후생노동성은 내셔널미니멈연구회(ナショナルミニマム研究会. 2
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를 설치하고 2010년의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의 소득보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사회보장을 ‘비용’이 아니라 ‘미
래를 위한 투자’라고 정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적극적 복지
(ポジティブウェルフェア)’를 추진해야 한다고 확인했다(ナショナルミニ
マム研究会, 2010: 1). 내셔널미니멈연구회의 보고서를 보면 일본정부
가 2009년 10월에 겨우 상대적 빈곤율을 공개한 것, 그리고 일본정부가 
2010년 4월에 겨우 생활보호 기준 미만으로 사는 저소득가구의 규모를 
290) 이시바시 토시로우(石橋敏郎. 熊本県立大学教授), 이와타 마사미(岩田正美. 日本
女子大学教授), 오오카와 아키히로(大川昭博. 横浜市福祉局ソーシャルワーカー), 오
카베 타쿠(岡部卓. 東京都立大学教授), 쿄우고쿠 타카노부(京極高宣. 日本社会事業
大学学長), 고토우 레이코(後藤玲子. 立命館大学教授), 스즈키 야수히로(鈴木康裕. 
栃木県保健福祉部長), 타나카 료유지(田中亮治 全国救護施設協議会会長), 네모토 요
시아키(根本嘉昭 神奈川県立保健福祉大学教授), 핫타 타쓰오(八田達夫 国際基督教大
学教授), 후카와 히사시(布川日佐史 静岡大学教授), 마쓰우라 토시아키(松浦稔明 全
国市長会 社会文教委員会委員長. 坂出市長).
291) 일본가구와의 형평성, 국민감정,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의견도 있다는 
반대의견도 함께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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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것을 “너무 늦었다”고 반성하고, 생활보호제도의 과제로서 “재정 
때문에 생활보호의 심사·운용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ナショナルミニマム研究会, 2010: 6). 일본의 후생관료들
은 이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고, 천천히 논의를 진행해왔다.
  셋째, 생활곤궁자의 생활지원의 방향에 관한 특별부회(生活困窮者の生
活支援のあ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 2012년 4월~2013년 1월)를 설치하고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빈곤층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생활보호법’과 별도의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으로 취업지원, 사회적 일
자리292), 공공고용센터와 복지사무소의 연계, 가계상담, 주거지원을 제
시했다(生活困窮者の生活支援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 2013: 1). 특
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를 제공하자는 논의가 펼쳐졌다.
  넷째, 그 외에도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에 생활보호기준부회(生
活保護基準部会. 2012년 4월~)를 설치했다. 생활보호기준부회는 전국소
비실태조사(全国消費実態調査)의 데이터를 이용해 객관적으로 일반가구
와 수급가구의 생활수준 균형을 검토하는 모임이다.
  이러한 제안들을 보면 연령만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지 말자는 제안은 
2000년대 후반의 후생노동성 지침에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립지원프
로그램은 2005년부터 지자체에 구체적인 메뉴의 책정을 맡겨서 실시하기 
시작했고, 생활곤궁자의 생활지원의 방향에 관한 특별부회의 제안은 ‘생
활곤궁자자립지원법’으로 이어졌다. 사실, 1990년대까지의 ‘생활보호법’
이 애매한 규정을 이용하여 ‘근로무능력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축
소시킨 것을 반성하고, ‘생활보호법’에서 근로능력자를 거부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수급 빈곤
층을 외면하지 않고 비수급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은 성과였다. 개인책임을 묻는 여론 속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표시한 점이 성과였다(参議院, 2018).293)
  한편으로 이와나가 리에(岩永理恵) 일본여자대학 교수에 의하면, 중요
한 논의는 아직 빠져있다. 첫째로 현시점에서 바로 측정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고 있는, 최저생계
292) 일본은 민간기업에서 약간 낮은 임금으로 약간 낮은 강도의 일을 하면서 취업할 
준비를 하는 일자리를 ‘중간적 취로(中間的 就勞)’라고 부른다.
293) ＮＰＯ법인 호우보쿠(NPO法人 抱樸)의 오쿠다 토모시(奥田知志) 이사장의 발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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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하로 사는 사람의 규모)를 공개해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장
래 방향도 명확해지는데,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생활
보호법’의 급여를 일반가구의 생활수준에 맞추는 현행 수준균형방식(水
準均衡方式)의 부작용으로 2003년부터 급여수준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가구가 있는데도 그 규모를 추정하지도 않고 있
다. 셋째로 다른 급여와 비교해서 ‘생활보호법’의 급여의 인하를 정당화
하는 논의를 벗어나기 위해 최저생계비의 최소한의 수준을 논의해야 하
는데, 그러한 논의도 빠져 있다. 넷째로 복지사무소의 담당자가 부족하
다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参議院, 2018). 전문위원회의 의견 중,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에 직결하는 논의는 거의 본격화하지 않았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빈곤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금급여를 신설한 
것도 아니었고, 지자체가 상담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그 비용의 절반 정
도를 중앙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분리에 대한 후속 논의도 
없다.
  게다가 급여수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의견과 후생노동성의 행
동이 크게 어긋나서 문제가 되었다. 즉, 첫째로 후생노동성은 ‘모자가
산’294)을 폐지한 이유를 “모자가산을 제외한 ‘생활부조’ 기본급여만으로 
일반 근로 모자가구의 소비지출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지만,295) 전문위원회의 입장은 “모자가구는 가계나 자녀의 교육비를 지
출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으므로 모자가산을 ‘신중히’ 유지하자”는 것이었
다(布川日佐史, 2008: 55). 둘째로 후생노동성은 ‘노령가산’296)(70세 이
상 노인이 받는 추가 급여)을 폐지한 이유를 “일반 저소득 노인 1인 가
구에서 70세 이상과 60-69세를 비교하면 전자에서 소비지출이 적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위원회는 가산을 보조기구 구입이나 가사도우
미 이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인가산을 폐지할 생
294) 모자가구의 특수한 수요를 고려해 1949년 5월에 창설했다. 생활보호를 받는 모자
가구를 위한 추가급여이다. ‘모자가산’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아동을 양육할 때 드
는 부담, 사회참여를 위한 의복비, 한부모가구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큰 아동의 건전
한 육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이다(中央社会審議会, 1980).
295) 모자가구는 통계조사에서 n수가 적기 때문에, 양적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조심해
야 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다.
296) ‘노령복지연금’ 창설에 맞춰 1960년 4월에 창설했다. 생활보호를 받는 70세 이상 
노인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이다. ‘노령가산’은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소
화와 흡수가 편한 식품이 필요하고 난방비, 의복비, 보건위생비 등 특별한 비용이 필
요하다. 또한 친척 집을 방문하거나 묘지를 찾아가는 비용 등 다른 연령층보다 추가
로 드는 비용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였다(中央社会審議会,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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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없었다297)(布川日佐史, 2008: 52-54).
  또한 후생노동성은 2007년 말에 ‘생활보호기준에 관한 검토회(生活扶
助基準に関する検討会)’ 보고서의 “근로기초공제를 포함한 ‘생활부조(한
국의 생계급여에 해당)’ 기준액이 비수급 저소득가구(소득 1/10분위298))
의 소비수준보다 높다”는 분석결과를 들어 ‘생활보조’ 기준액 인하를 제
안하기도 했다.299)
  전문가들은 자산 때문에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못하는 극빈층이나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 생활보호를 수급하지 않는 극빈총의 존재를 들어 “비수
급 빈곤층의 지출수준에 ‘생활부조’의 급여수준을 맞추면 계속 급여수준
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생활부조’를 삭감하지 말고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자”고 제안했고(布川日佐史, 2008: 51),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의원처럼 국회에서 “수급 모자가구의 
소득이 비수급 모자가구의 소득보다 높으면 수급 모자가구를 위한 급여
를 삭감하지 말고 비수급 모자가구를 위한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
니냐”고 비판하는 국회의원도 있으나(参議院, 2005), 전문가나 소수정당
의 국회의원들이 저항할 뿐, 후생노동성조차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주장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보호제도의 방향에 관한 전문위원회’ 위원이었던 후카와 히사시
(布川日佐史) 시즈오카대학(静岡大学. 현재, 호세이대학 교수) 교수는 
정부의 ‘모자가산’ 폐지와 ‘노령가산’ 폐지를 “전문위원회의 주장과 어긋
나는 결론”이라고 비난했고, 역시 전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카베 타쿠
(岡部卓)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 교수도 전문위원회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財政制度等審議会)’300)의 압력으로 후생노동성이 설
297) 전문위원회의 의견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전문위원회는 “(소비지출만 볼 
때) 노인가산을 지급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명백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
령가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아니다”, “생활부조 제1류비(연령으로 결정되는 부분)
의 검토, 1인 가구기준이나 사회생활부조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
다.
298) 후생노동성은 격차축소방식 도입 이후 이 방법을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고 
전문위원회도 후생노동성의 견해를 묵인해왔다. 다만 소득 1/10분위의 소비수준을 
참조할 객관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 일본은 일반 근로가구, 저소득 근로가구, 수급 
근로가구를 비교하는 전통이 있다. 즉, 1982년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가 생활부조기
준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이후 현황 유지를 고수하고 일반 가구의 평균 소비지
출, 저소득가구의 소비지출, 수급가구의 소비지출의 격차 균형에 유의했으나 그 때 
저소득가구란 도쿄도 23구내의 소비 1/5분위 혹은 2/5분위의 가구였으며, 1/10분위
보다 훨씬 소비수준이 높은 가구였다.
299) 이는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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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위원회”, “급여 삭감이라는 결론은 미리 정해놓고 검토시킨 위원
회”라고 비난하였다(竹下義樹·大友信勝·岡部卓·布川日佐史·吉永純, 200
4).
  반면, 한국의 경우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
하)의 소득보다 많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
요하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
인되었다”며 오히려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 자세를 보였
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2017a: 9). 더군다나 한국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비수
급 빈곤층 93만 명(2017년 시점. ‘생계급여’ 비수급 41만 명과 ‘의료급
여’ 비수급 52만 명) 중 29~60만 명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호하
며, 동시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호하는 계획을 비롯해, 수급자의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2017
년 중위소득의 43%로부터 2020년 45%),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급여
수준 인상, 지속적인 아웃리치 등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보건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2017b: 58, 60-62). 특히, 정부부처가 구체
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선정기준, 급여수준, 수급률에 걸쳐 여러 면
에서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을 제시하는 점이 일본과 현저히 
다르다. 사회복지학자들의 자세는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상당히 다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가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개선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
이다.
300) ‘재무성설치법(財務省設置法)’ 제6조에 기초해 2001년 1월에 설치된 재무대신의 자
문기관이다. 중앙정부 예산, 결산, 회계를 조사하고 심의한다. 대장대신(大蔵大臣)




제1절 본 논문의 요약
  한국과 일본은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만 제한적
으로 보호해왔을 뿐 근로능력자의 빈곤을 외면하는 나라였고, 근로능력
자의 빈곤에 개입하는 실업부조나 임대료 보조도 오랫동안 마련하지 않
았던 나라였다.
  하지만, 이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권교
체, 시민운동을 계기로 바뀌었다. 한국은 근로무능력자만 보호하는 ‘생
활보호법’을 철폐하여 근로능력자까지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2000년대의 부양의무기준 완화, 2014년의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현저한 
노력을 보였다. 일본 역시 2000년대에 근로능력자의 ‘생활보호법’ 수급
을 막는 지침을 시정하여 보다 많은 빈곤층에게 공공부조제도 수급의 기
회를 열었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을 보면 경제위기, 정
권교체,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도 많다. 한국의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한국 공
공부조제도의 근본적 개혁 중 하나인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
정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200
0년대 후반에 ‘생활보호법’의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였고, ‘구직자지원
법’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
를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의 ‘의료부조’의 관계나 ‘생활보호법’
의 ‘주택부조’ 분리 등 논의해야 할 핵심주제를 논의하지 않은 채 ‘땜질’
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유산에 구애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정권교체,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도 보
186
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도변화를 일으킨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거시적 변
화뿐 아니라, 제도변화의 양상을 규정한 행위자,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입법과정의 ‘장’까지 검토하는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행정자료, 연구논문, 의사록, 증언자료, 인터뷰자료를 
통해 제도변화를 저해한 메커니즘과 제도변화를 성취시킨 메커니즘에 주
목하였다. 그리고 설명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역사적 제도주의에 주목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의 행위자,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
리고 입법절차나 개별제도의 역사와 같은 개별국가의 독특한 ‘장’에 주
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변화가 발생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
별 국가적 맥락과 정치, 경제, 사회의 거시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
한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해온 전통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걸친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의 과정 속
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혹은 유지되었는지)를 탐색하였
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통
을 형성해왔고, 그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
권교체, 시민운동으로 왜,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혹은 유지되었는
가)를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를 규정한 것이 무엇이
었는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확대를 
저해하는 체제가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1997년까지, 일본에서는 2008년까지 강고한 장기집권체제
와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막고 있었다. 한국
에서는 군사정권 아래서,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집권체제 아래서 관료
가 배타적으로 공공부조제도를 통제하고 있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나 ‘문민정부’ 등장으로, 일본은 1993년 ‘55년 체제’ 단절과 1992년 거품
경기 붕괴로 1990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서서히 공공부조제도 주변에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정권과 관료의 통
제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웠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199
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매진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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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쟁점화할 만한 ‘방아쇠’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1993년에 자민당의 장기집권체제가 종결되었으나, 
이 때 등장한 연립정권은 많은 정당에 의한 연립정권이었을 뿐 아니라 1
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2번 정권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권이었
으며, 자민당의 영향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1992년의 거품경기는 일본사
회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일본의 분위기를 급격히 바꾸는 경제
위기는 아니었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에 고도경제성장에 들어간 후, 1
970년대에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거품경기 붕괴 하나로 공공부조제도가 주목을 모으지는 않았
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이슈라 하면 기껏해야 
노숙인 문제였다.
  이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행위자를 보면, 한국은 주로 대통령, 경제기
획원(1961~1994년. 1994년~1998년 재정경제부), 보건사회부였으며, 일
본은 자민당, 대장성, 경제기획청, 회계검사원, 후생성이었다. 미군정기
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재무부처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또한 시
민단체의 운동도 제한적이었다. 한국에서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
위원회(1962년 2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연구
실은 공공부조제도 확대에 의욕적이었으나 재정부처는커녕 보건사회부 
자체의 지지조차 얻지 못했다(金早雪, 2016: 128). 일본에서 후생성은 
자민당 의원을 끌어들여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노렸으나 결국 대장성이나 
경제기획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활동이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 1980년대를 보면, 노조나 사회복지단
체가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국회가 공공부조제도 개편을 크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1994년에 참여연대가 사회복지학자를 영입하여 공공
부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1996년에 ‘생활
보호법’의 범주조건 철폐를 위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운동을 시작했
으나, 1997년까지는 정권과 관료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전국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 연합회나 전일본자유노
동조합이 1960년대 후반까지 생활보호 집단신청운동을 펼쳤으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변호사들에 의한 ‘생활보호법’ 관련 소송도 급여 
상승과 개별 행정처분 시정에 기여했을 뿐, ‘생활보호법’의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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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지는 못했다. 1992년 거품경기 붕괴 이후, 일본 노숙인 단체들
이 노숙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촉구하였고, 결국 ‘홈리스자립지
원법’ 제정과 ‘생활보호법’의 지침 완화라는 성과를 얻었으나, ‘노숙인 
문제’라는 이슈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1997년까지, 일본의 2008년까지를 보면, 강고한 장기집권체제
와 비교적 순조로운 경제성장 아래서 정부가 공공부조제도의 확대보다 
공공부조제도의 왜소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공공부
조제도의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서 제도를 소홀히 운용하고 있었다. 역
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전환’에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생활보호법’(1961~1999년)은 제도 제정 당시부터 
제4조에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국 ‘생활보호법’은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997년까지 그 수
준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턱 없이 모자란 급여를 시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
다.
  일본 역시 1946년에 ‘생활보호법’ 제1조에서 “생활의 보호를 요하는 상
태에 있는 자의 생활을 정부가 차별 또는 우선적 취급을 하지 않고 평등
하게 보호하여 사회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데다가 
1950년에 이 부분을 “헌법 제25조(생존권)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부가 생
활에 곤궁한 모든 국민에게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
여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함께 그 자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301) 실제로는 지침수준에서 ‘생활보호법’
의 적용을 억제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일본 ‘생활보호법’은 1946년의 
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능력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는데, 법 제정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근로무능력자밖
에 수급하지 못하는 제도였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시작된 꾸준
한 법정투쟁이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
요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급여수
준의 ‘전환’을 막았던 것이다. 이는 꾸준한 시민의 감시활동이 제도의 
301) 일본국 헌법 제정에 따른 ‘생활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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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
권교체, 시민운동으로 공공부조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2009년 이후에 정권교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공공부조제도가 확대되었다. 한국과 일본
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변화가 공공부
조제도 확대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때 한국과 일본은 과거
의 정책유산을 일정정도 탈피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동안 이전에 소수
파였던 세력이 집권했으며, 정치적 지형이 변했다. 또한 1997년 외환위
기를 계기로 국민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본의 정치는 한국만큼 
바뀌지 않았으나, 1993년의 ‘55년 체제’ 단절 이후에 비자민연립정권과 
민주당정권이 등장했다. 비자민연립정권은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
까지 2년 반 사이에 두 번 수상이 바뀌는 등 불안정한 정권이었고, 민주
당정권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반 사이에 두 번 수상이 
바뀌는 불안정한 정권이었으므로 한국의 정권만큼 정권교체의 충격은 크
지 않았으나, 자민당의 영향력은 흔들렸다. 게다가 특히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거품경기 붕괴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에 돌입한 끝에 2008년에 금융위기
에 빠지면서 일본사회에서 빈곤문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변화가 공공부조제도의 변화를 조
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1998년 이후의 행위자를 보면, 김대중 정권(1998~2003년), 노
무현 정권(2003~2008년), 이명박 정권(2008~2013년), 박근혜 정권(201
3~2016년), 기획예산처(1999~2008년.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 노동부
(1981년~), 참여연대(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년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었고, 일본의 
2008년 이후의 행위자를 보면, 자민당 정권(1996~2009년, 2012년~), 민
주당 정권(2009~2012년), 대장성(2001년부터 재무성), 회계검사원, 후
생성(2001년부터 후생노동성), 노숙인지원단체, 반빈곤네트워크(2007
년~. 2001년에 발족한 NPO법인 모야이를 비롯해 이전부터 활동해온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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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의 모임),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 등이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재무부처의 힘은 막강했다. 참여
연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슈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1999년 3월), 그리고 정책입안과정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올렸으나, 기획예산처나 노동부의 반대로부
터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일본 재무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아내기
가 쉽지 않지만,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연구자의 증언을 통
해 재정부처가 2000년대에 들어 ‘생활보호법’의 급여수준 인하를 위해 
후생노동성에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가 활성화되었다.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후
반 이후, 일본에서 2000년대에 정치경제적 맥락의 변화가 행위자의 행동
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의 외환위기 발생과 1998년의 
김대중 정권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맥락이 급격히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
와 시민운동이 상호작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는 움
직임이 급속히 확대했다. 이후 한국은 주로 정치적 역동성을 동력으로 2
000년대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나 맞춤형급여 도입과 같은 개혁에 매진
해왔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거품경기 붕괴 이후 2008년 금융위기까지 
장기실업문제가 서서히 증폭하면서 공공부조제도 개혁이 진행됐다. 예전
의 ‘일용직 노동자의 노숙문제’라는 인식을 벗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문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정책이슈가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2009년
의 민주당정권 등장은 공공부조제도 개선을 한층 더 활성화시켰다. 민주
당정권은 자민당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했던 모자가산을 2009년
의 집권 직후 바로 부활시켰다. 자민당정권은 모자가산 유지라는 시민단
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9년에 등장한 민주당정권은 모자
가산 유지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민주당정권 시
기의 성과는 ‘구직자지원법(2011년 제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20
13년 제정)’으로 분산되어 ‘생활보호법’ 자체의 변화로 크게 나타나지 않
았긴 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장기집권
체제가 둘 다 무너진 시기에 경제위기로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
아졌고 이에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지지하는 정권이 등장하면서 공공부조
191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공공부조제도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행위자의 활동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한 것
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에서는 정치의 
변화가, 일본에서는 경제위기가 공공부조제도 확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정치경제적 변화로 다양한 선택
지가 나타났을 때에 일어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였으므로 역사적 제도
주의에서 말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상기시키는 변화였다. 그러나 역사
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결정적 전환점’의 논의는 “근본적 변화 이후에 
다른 경로로 들어간다”는 논의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후 20년 정도의 기
간밖에 검토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의 변화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류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모두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경제위기, 
정권교체, 시민운동으로 공공부조제도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
조제도의 변화과정에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을 보면 공공부조제도를 논의하는 ‘장’에 차이가 있었다. 
즉, 일본에는 ‘생활보호법’을 논의하는 내부자회의가 존재했으므로 관료
중심의 입법과정이 남아있었다. 한편 한국은 국회중심의 입법과정이 존
재했다.
  일본의 경우, 관료기구가 법안제출을 담당하는 관습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거부점’으로 작동하였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관료가 아니면 법안제출이 어려웠다. 일본에서는 
관료, 정당 지도부, 유관기관의 폐쇄적인 회의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다. 이러한 폐쇄적인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나온 상태로 국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다
른 집단이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더라도 대부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일본의 정권은 중의원 해산권을 빈번히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선거 준비에 바빠 법안을 준비할 여유도 없다. 관
료주도로 법안을 준비하는 관습을 바꾸기 위해 자민당이나 민주당이 정
당 싱크탱크를 설립한 적도 있었으나, 싱크탱크를 만들었다가 바로 없앴
다. 싱크탱크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서 결국 정당의 정책입안을 관료에 
맡긴 것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학자, 참여연대,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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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회연구원이 법안준비를 지원할 수 있어 국회의원의 법안 제출이 활
발했다.
  물론 일본에서도 관료들이 독단적으로 정책대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다른 부처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정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 관료들은 연구모임을 만들거나 외부의 전문가
나 유관기관을 불러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도 2000년대 전반부터 후생노동성 산하에 다양한 전
문위원회가 생겼다. 그러나 이는 재무부처나 후생노동성이라는 관료기구
의 의사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전문위원회가 아니었다. 전
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을 뒷받침하
는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이었다.
  사실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개혁논의도 후생성 관료가 주도한 것이었
다. 후생노동성 관료가 근로능력자의 수급 증가를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위원회를 열었던 것이다(인터뷰자료). 후생노동성 관료가 급격한 수
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약 50년간 빠져 있었
던 자립지원(취업지원, 생활지원, 사회생활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개혁
논의를 주도한 것이다. 경제위기로 엄격한 심사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근로능력자가 ‘생활보호법’에 유입했으므로, 후생노동성이 그 실태파악
과 자립지원(특히, 취업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생활보호
법’의 논의가 예전보다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후생노동성은 그 전까지 
부정수급만 논의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거의 문제로 삼지 않았으므로, 이 
당시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일본에는 강력한 내부자회의가 있다. 일본 ‘생활보호법’ 제정 이
후 형성된 이러한 내부회의의 전통을 바꾸려면 합의를 얻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정책피드백’에서 말하는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지금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행정은 전국의 복지사무소 현장공무
원(지자체 공무원)이 후생노동성 관료들에게 공공부조 행정에 대한 의견
을 올리는 ‘블록회의’, 그 의견을 후생노동성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내회
의’, 다시 후생노동성이 대표적인 지자체 계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
하는 ‘계장회의’, 그리고 후생대신에 올리는 대안을 정리하는 후생노동
성의 ‘부국장회의’나 ‘과장회의’,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서 후생노
동성이 복지사무소(지자체)에 지침을 내리는 시스템이 깊이 정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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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일본 국회에서 쉽게 공공부조제도 개혁에 언급하지 못하는 것
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자율적’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므로 일본의 중앙정부는 공공부조제
도의 운용과 개선을 후생노동성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 내부회
의의 한계는, 복지사무소의 지방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
어 지출 증가를 수반할 참신한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지지하지 않을 공산
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정치경제적 변화로 바뀌었으나, 결국 
이와 같이 논의의 ‘장’이 상이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과정에는 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부양의
무의 완화뿐 아니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2014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맞춤형 급여’ 도입)이라는 급진적인 결과가 나타
났으나,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지침수준으로 완화하여 ‘전
환’을 시정하는 점진적 변화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성과가 ‘구직자지원
법’ 제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정으로 분산하는 ‘층화’가 나타났
다.
  물론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1990년대까지 ‘생활보호법’에서 발
생한 ‘전환’을 일정정도 수정하긴 했다. 이것이 일본의 2000년대 이후의 
변화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능력자까지 관대하게 받아들
이는 법률이었던 일본 ‘생활보호법’을 재정부처의 압력과 그 압력을 받
은 후생성 지침으로 근로무능력자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법률로 바꾼 것
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의 ‘전환’이었는데, 이를 다시 근로
능력자에게 개방한 것이 일본의 2009년 이후의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재무부처에 의한 강력한 통제를 탈피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성과였으나, 한국만큼 급진적이고 화려한 변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의 2000년대 이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생활보호법’ 외에 
‘구직자지원법’과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역사적 제
도주의에서 ‘층화’란 기존제도를 재생산하는 대신 역할이 비슷한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종의 ‘층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큰 개혁을 꺼려하는 내부자회의가 존재하는 ‘생활보호법’ 영역을 우회하
고,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구직자지원법’이라는 법을 별도로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보호법’에 성과가 집중되지 않았던 것이다. 
194
어떻게 보면 ‘홈리스자립지원법’도 ‘층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어
도 ‘홈리스자립지원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내용은 ‘생활보호
법’을 확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바꾸기 어려운 ‘생활보호
법’을 우회하여 ‘홈리스자립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일본만큼 ‘층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공공부조제
도가 확대되었다. 즉, 한국도 일본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을 도입하
자는 논의가 나타났는데, 일본은 이를 ‘구직자지원법’의 도입으로 해결
하려고 했던 반면, 한국은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장으로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층화’란 다른 법이 
생김으로써 기존 제도의 성장이 막힌다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사례는 
그것과 반대로 ‘층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원래 제도가 집중적으
로 성장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이론적 함의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도출된 이론적 함의와 본 논문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발생한 정치
경제적 변화는 양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상당히 흔들렸으나, 한국과 일본
의 공공부조제도는 항상 의사결정과정의 ‘장’에 통제 받아서 변했다. 한
국과 일본에서 정부, 국회의원,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은 지속적으로 공
공부조제도 개혁에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다양한 
대안 중 어느 대안이 활성화했는지는 입법절차나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유산에 상당부분 통제 받았다. 정치경제적 변화의 설명력은 강력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제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려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
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거부점’, ‘고착효과’, ‘층화’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정치경제
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 시점에서 일본에서 공공부조제도가 한극만큼 크
게 확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치경제적 
변화로 국회에서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논의할 만했던 시점에서 왜 일본
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 것은 일본 입법과정의 ‘거부점’이나 일본 ‘생활보호법’의 내부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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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착효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점’과 ‘고착효과’를 우회하여 ‘구
직자자립지원법’이나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이라는 별도의 성과를 산출
한 과정을 설명하는 ‘층화’의 개념이었다.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는 복지축소의 시기에 발전한 논의로서 주로 복
지의 축소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복지의 확대과
정을 설명할 때도 유용했다. 일례로 ‘층화’는 “법률이 바뀌지 않아도 비
슷한 법률이 생기면 제도의 역할이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삭감에 
저항하는 강고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금제도의 확대로 존재감
이 약해진 미국의 공적 연금(Social Security)을 설명할 때처럼 복지의 
축소를 설명할 때 주목 받았던 개념이지만, 복지확대의 성과가 분산된 
사례를 설명할 때도 유용했다. 또한 ‘점진적 변화’(‘표류’, ‘전환’, ‘층
화’)에 주목하면 복지축소뿐 아니라, 복지확대도 알아낼 수 있다. 본 논
문도 ‘전환’이 시정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조용히 복지가 확대된 현상을 
부각시켰다. 한국 사례처럼 새로운 법률이 나타난 사례의 경우, 비교적 
제도 개선의 성과를 알아내기 쉽다. 하지만, 일본사례처럼 지침수준에서 
제도가 개선된 사례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점진적 변화’의 시정에 주
목해서 제도 확대를 부각시켜야 했다. 법률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해
당 사례의 변화를 과소평가하면, 정확한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노인빈곤율의 차이처럼 사회적 욕
구의 크기 차이를 엄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이다. 단순히 정치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노인빈곤율의 변화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변
화가 공공부조제도 개혁의 ‘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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